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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직업교육훈련은 새로운 세기와 새 천년이 함께 시작되는 시점에서 날로

발전하는 기술변화와 시시각각으로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직업세계에 대비

하고 극심하게 격렬해지는 국제경쟁에서 생존의 기반을 획득하는 유일한 도

구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직업교육훈련이 되기 위해서는 그

준비가 최단의 사안이 되는 것임을 새삼스럽게 지적할 필요가 없다.

직업교육훈련은 단기적인 문제의 명쾌한 해결뿐만 아니라 보다 중장기적

인 예측력에 근거하여 날이 갈수록 그 예측이 불투명해지는 변화의 시대에

대응하는 날카로운 안목이 필요로 된다. 또한 직업교육훈련은 다양한 관련

집단들의 공통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포괄적인 준비

가 필요로 된다.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은 이러한 절실한 요망과 기대를 담고 있다. 평생학

습시대의 도래에 맞춰 개인의 직업능력을 평생 동안 갈고 닦아야 함을 강조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모든 노력은 범국가적인 협력과 공조를 통해

서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구도는 자연발생적이

고 임기응변적인 상황의 전개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는 주도면밀한 계획과

강한 의지에 바탕을 둔 계획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그 개원 이래 우리 나라의 직업교육훈련 발전을 위

한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역할과 기능에 발맞추어

앞으로도 더욱 우리 나라의 직업교육훈련의 대강을 정하고 그 발전적인 청

사진을 그리며 실천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을 전개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원의 역할과 기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비록 짧은 기

간이지만 그 동안 축적된 역량을 다하여 제1차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안을

작성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본 기본계획안의 내용 구성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논의와 협의가 진행되



었고, 그 결과로서 최종적으로 직업교육훈련이 지향하여야 할 비전과 전략

을 확인하고, 실천에 옮기기 위한 추진 과제들을 일곱 가지의 영역에 걸쳐

확인·제시하고 있다. 평생학습시대에 걸맞은 직업교육훈련 기반의 구축에

서부터 국제화 시대에서 그 기반을 견고히 해나가기 위한 지방화와 국제협

력의 강조에 이르기까지 관련 과제들의 기본적인 방향들이 제시되어 있다.

앞으로 이 기본계획안의 내용들은 총리실 산하의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 실천에 옮겨지는 과정으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그 동안 본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어려운 처지에도 노력을 아끼

지 않은 본원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끝으로, 교육부 및 노동부

를 위시한 관련 부처의 관계 공무원과 산하 연구기관의 프로젝트팀, 그리고

이 기본계획안이 완성되기까지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기관과 관련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1999년 12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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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

1 .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의 의의

다가오는 21세기는 지식기반산업화를 근간으로 하여 보다 빠른 변화와 다

양성을 그 특징적인 면으로 갖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 변

화에의 대응 태세는 지식기반산업화를 이끌어 갈 원천이 되는 인적자원의 개

발이 여하히 진행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특히,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인하여 국내의 직업 세계에서의 기술변화에 대처해야 한다는 요청을 수용하

여야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국가 성장 및 발전에 지속적으로 강조될 국

제 경쟁력의 확보·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로 되는 필수 요소인 인력개발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고 그 실천적 의지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구조조정의 상시화로 실업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고용창출과 노동

시장의 유연화가 더욱 촉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지적 또는 강조

되어 오고 있다. 아울러 민간부문의 인력개발에서의 역할의 제고 등 국가정

책적 방향이 구체화되기 위한 방안의 수립·제시가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무엇보다도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을 개발하는 소극적 인력개발정책

에서 벗어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적극적 인력개발정책을 추구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은 이러한 국가 차원의 직업교육훈련

정책의 필요성과 사명을 종합적으로 담은 것이다.

이처럼 거국적인 차원에서 작성되는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의 성격은 다음

과 정리된다.

첫째,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은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직업교육훈

련을 통한 인력양성에 대한 계획이 요청된 바, 이러한 요청을 바탕으로 하

여 마련한 국가계획이다. 이 계획에서는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온 기능인력

중심의 산업인력 양성 위주의 인력양성계획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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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서는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산업인력구조고도화를 지향하고 이

에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인력양성과 관련되는 모든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종합

계획이다. 이 기본계획은 각 부처별로 수행되는 인력양성을 직접 주도하기 위

한 것이 아니라 각 부처가 독립적으로 수립·실천하게되는 인력양성 세부실천

계획에 대하여 그 기본방향을 설정해 주는 유도계획이다.

이 기본계획은 국민개개인으로 하여금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며 결과적으로 국민 모두가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적극적인 직업능력을 길러주는 인력개발 정책을 추구하는

것으로 생산적 복지 철학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둘째, 제1차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은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이 상호 연계된

최초의 계획이다. 우리의 인력 양성은 1967년 직업훈련이 국가에 의해 주도

되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이 분리되어 국가 발전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및 개발을 수행해오고 있다.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은 각각

의 고유한 영역과 상황을 갖는 것으로 강조되어 왔으나 이제 노동의 질 제

고 및 직업 세계의 요구 수용이라는 시대적 요청은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이

라는 두 영역의 공동 보조 또는 협조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영국, 호주, 프랑스, 독일 등 많은 선진국들에서는 교육(education )과 훈련

(t r aining )이 통합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이 직업교육훈련기

본계획은 인력양성에 관련된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경

제 성장과 국가 발전에서의 기간 요소가 되는 인력의 양성을 직업교육훈련

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계획된 것이다.

셋째,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은 국가인적자원 개발에 있어 모든 관련 당사

자들이 모두 동참하기 위한 계획이다. 노·사·정 위원회를 통해 노사문제

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듯 인력양성도 이에 관련되는 모든 이해당사

자들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인력양성 추진력이 배가되도록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은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직업교육훈련계, 산업

계, 노동계가 모두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가계획이다. 노동시장에 인력양성을

통한 산업인력의 공급을 담당하는 직업교육훈련계와 주로 인력 수요의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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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산업계의 의견 그리고 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폭넓게 수렴한 계획이다.

이렇게 다양한 집단의 참여에는 협조와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본 기

본계획은 선진국가건설에 있어서 동량이 되는 인력양성에 관련되는 집단들

의 공동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은 인적자원개발(HRD)에 대하여 경제계나 산업

계 등에서 가질 수 있는 협소한 해석 즉, 단기적 차원의 인력자원개발과 관리

위주에서 벗어나 장기간에 걸친 국민전체의 인적자원 개발의 하부구조의 구축

을 견고히 하는 종합계획이다.

이 기본계획은 일회적으로 그것도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현안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하는 단견적인 계획이 아니다. 이 계획은 앞으로의 국가발전을 책임지

게될 산업인력의 양성 공급 및 활용을 5년이라는 중기 단위로 지속적으로 연

동하여 후속계획을 연이어 마련하게 되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국가발전계획

이다.

2 .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 수립의 근거

제1차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은 직업교육·훈련의 연계를 기본 구도로 하여 교육

부와 노동부가 공동으로 제청하여 제정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1997. 3)을 그

법적 근거로 하고 있다. 동법 제4조에는 교육부와 노동부가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이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법에는 직업교육훈련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인력개발과 유관된 정

부 부처를 포함한 민간 단체와 개인들의 참여와 협조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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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안의 작성

1 . 작성 배경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은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교육훈련정책의 추진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제반 절차와 책임을

천명하고 적정한 방법을 통하여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는

정부의 노력은 물론이고 산업계, 민간단체, 그리고 직업교육훈련에 직접 참

여하게 되는 관련집단 등 직업교육훈련 유관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모든 개

인들의 인력개발에 대한 인식이 필요로 된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입장에서 계획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하여 제시된 소임에 따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에서는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관련된 상황을 총집산하고 정리

하여 국가 차원의 직업교육훈련 정책에 관한 미래 계획으로 응축하는 작업

을 담당하게 되었다.

2 . 작성 절차 및 경과

법적 규정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단계를 정리해 보

면,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 > 직업교육훈련 연간 세부실행계획 수립

- > 직업교육훈련계획 추진 - > 직업교육훈련계획 추진실적 평가로 집약된

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그 첫 단계인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

하여 1997년 10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개원된 후 지금까지 다각적인 연구

를 수행하고 그에 바탕을 두어 제1차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안을 작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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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붙임 1 자료). 제1차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안의 수립을 위하여 수행

된 연구 활동의 결과물들인 연구보고서들을 정리·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제1차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안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의 수행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안의 작성을 위하여 1997년 10

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관련 기초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활동의

수행 결과로 작성·출판된 연구보고서들은 다음과 같다.

21세기를 여는 직업교육훈련 (97- 4- 1)

산업구조변동에 따른 인력수급 전망과 인력양성 기본 방향에 대한 연구

(97- 4- 2)

직업교육훈련의 공급 및 수요 활성화 방안 연구 (97- 4- 3)

직업교육훈련의 연계 강화 방안 연구 (97- 4- 4)

진로지도 및 직업안정의 체계화 방안 (97- 4- 5)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및 자료 개발의 효율화 방안 연구 (97- 4- 6)

직업교육훈련 기관의 경쟁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 (97- 4- 7)

직업교육훈련 교원의 양성 및 연수에 관한 연구 (97- 4- 8)

여성 및 취약계층의 직업교육훈련 활성화 방안 연구 (97- 4- 9)

직업교육훈련의 국제협력 방안 연구 (97- 4- 10)

정부 부처의 직업교육훈련 현황: 연구자료

미국의 직업교육훈련 관련 계획 (97- 1): 번역물

프랑스의 직업교육훈련 관련 계획 (97- 2): 번역물

호주의 직업교육훈련 관련 계획 (97- 3): 번역물

나 . 제1차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의 작성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위에 제시하고 있는 기초연구에 터하여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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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으로, 21세기를 여는 직업교육훈련

을 작성하여 교육부와 노동부에 제출하였다.

이 지침안에 담겨있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습자 주도적 직업능력 개발

-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배양

- 평생진로교육의 체계화

- 계속교육훈련 기회의 확대 정비

- 여성 및 취약 계층을 위한 기회의 확대

고실업에 대응하는 직업교육훈련의 실시

- 실업자 유형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의 다양화

- 실업 대응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 제고

직업교육훈련의 현장성 강화

- 직무능력 중심의 직업교육훈련으로의 전환

- 산업체의 직업교육훈련 참여 제고

- 교육훈련교원의 전문성 및 현장성 강화

- 현장성을 갖춘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교육훈련 결과의 사회적 인정 강화

- 자격의 사회적 통용성 확대 추진

- 직업능력 평가인정제도의 체계화

자율적 경쟁적 교육훈련시장의 육성

- 공공부문의 기능 재정립

- 교육훈련시장에의 민간의 참여 확대

- 경쟁을 통한 시장 육성 및 교육훈련의 질 제고

직업교육훈련 체제의 정비

-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활성화

- 직업교육훈련 재정 지원 체제의 구비

- 국제 협력 체제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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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제1차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안의 작성

1998년 9월에는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제1차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

립을 위하여 민·관 공동의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였다. 동 프로젝트팀은 13

개 관계 중앙부처와 산하 연구소의 연구원 및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었는데, 이

프로젝트팀에 참여한 정부 부처들은, 교육부, 노동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법무부,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문화관광부, 중소

기업청, 국가보훈처 등이다.

1998년 10월부터 12월까지 각 중앙부처별 프로젝트팀이 주관하여 각 부처

별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고, 1999년 1월에는 이 중앙부처별

계획이 통합·정리되었다. 이 통합 작업은 교육부, 노동부 및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합동으로 편성된 총괄반에 의해 수행되었고, 통합 작업 결과로 지

식기반사회를 향한 인적자원 개발 전략 이라는 제하의 직업교육훈련기본계

획안이 편집되었다.

제1차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안이 인적자원 개발전략이라는 표제와 그와

관련된 인식도를 높이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자 노력하게 된 것은 직업교육

과 직업훈련이란 용어가 교육부와 노동부에서만 특화되어 사용되고 있을 뿐

타부처에서는 인력양성이란 용어를 더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었

다. 또한 인력양성이란 용어는 노동시장에서 공급적 측면만을 고려한 것이

어서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용어로는 한계가 노정되는 면이 있었

다. 따라서 용어의 활용에 있어서의 최근의 경향에 따라 인력의 수요와 공

급간을 연계시키고 평생에 걸친 능력개발이라는 의미가 담긴 인적자원개발

(HRD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 후 1999년 2월부터 4월까지에 걸쳐 작성된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안)

에 대한 관계부처의 검토 및 의견 수렴이 있었고, 수집된 의견에 따라 기본

계획안을 최종적으로 수정·보완하여 1999년 5월 10일에 제1차 직업교육훈

련기본계획안 (1999∼2003):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향한 인적자원 개발 전

략 을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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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1999년 10월에는 앞서 5월 17일에 구성된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실

무협의회(위원장 : 교육부 차관)에 상정할 실무협의회안을 작성하였다(붙임 2

참조).

이어 1999년 11월 2일에 개최된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실무협의회에서는 제

1차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이 중기계획임을 감안, 기본계획의 제목의 변경 등

보다 구체적이고 방향성있는 계획내용을 갖추어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에

상정하기로 합의, 기본계획 추진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노동부 그리고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이 공동작업에 착수하여 최종적으로 21세기 직업교육훈련의

발전 전략- 제1차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 (붙임 3 참조)을 작성하였다. 이와

아울러 기본계획 내용이 함축적이고 포괄적인 부분이 많아 그 설명서격인

<기본계획 참고자료> (붙임 4 참조)와 기본계획 요약자료(붙임 5 참조)를 추

가로 작성하였다.

앞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본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안이 직업교육

훈련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예측되는 정부 유관부처들의 직업

교육훈련 세부실천계획의 작성에 조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

여 정부 부처가 직업 교육 훈련 관련 장·중·단기 운영 목표 및 프로그램

을 계획·개설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하는 작업을 수행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직업교육훈련세부실천계획의 수행에 따른 결과를

평가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내실을 다지는 직업교육훈련이 수행되도록 피드

백하는 과정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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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

1 .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 내용에 대한 법적 규정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근거하여 작성되는 것이

다. 동법 제4조제2항에는 정부차원의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안에 다음과 같

은 사항들을 담도록 되어 있다.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연수

직업교육훈련생의 진로지도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 운영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평가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직업교육훈련자료의 개발·보급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협력

기타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주요 사항

2 .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서 적시하고 있는 위의 사항들을 감안하여 직업교육

훈련기본계획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직업교육훈련여건의 변화

- 경제성장의 기반

- 변화에의 도전

. 지식기반경제사회로의 이행

. 고학력화의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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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의 중고령화

. 경제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문제의 지속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의 비전과 전략

- 비전

- 발전 전략

- 직업교육훈련에 있어서의 이해당사자의 역할 변화

- 신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상

정책영역 및 추진과제

정책 영역 영역별 추진 과제

평생직업교육훈련의
기반구축

·기초 직업교육훈련의 강화
·계속교육훈련 기회의 확대
·평생학습 지원 서비스센터 및 정보망 구축

산업구조 고도화에 부
응하는 기술·전문교
육의 강화

·교육체제의 다원화 및 특성화
·지식기반산업분야의 교육훈련 강화

직업교육훈련의 현장
성 제고

·산학연계 교육훈련의 강화
·벤처창업교육의 활성화
·교원의 현장직무능력 제고
·산학간 지식 및 기술공유 확산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자격의 사회적 통용성 확대
·직업능력평가 인정제도의 체계화
·고용능력 중시하는 고용관행의 구축

대상집단별 교육훈련
강화

·실업자 직업훈련의 효율성 제고
·여성 기술인력 개발의 활성화
·중소기업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 기회 확대
·보훈대상자의 직업교육훈련 강화
·취약계층 직업교육훈련의 강화

경쟁적 직업교육훈련시
장의 육성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의 체제 개선
·민간교육훈련산업의 육성
·노사의 직업교육훈련 참여 제고

지방화와 국제협력의
강화

·직업교육훈련의 지방화
·국제협력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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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법규정과 기본계획안 내용의 상호 비교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상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제1차 직업교육훈련기본

계획안에 구성되어 있는 내용들을 각각 관련되는 선에서 대비시켜 제시해보

면 다음과 같다.

<표- 1>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규정과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안 내용의 상호 비교

직업교육훈련촉진

법 제4조제2항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안)

추진과제 추진과제내용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 및 그 시
설 설비의 확보·개
선

2.2. 지식기반산업
분야의 교육훈련
강화

지식기반화를 이끄는 교육훈련 확충
정보통신 등 첨단 산업분야 직업교육
훈련 확대
문화관광산업분야의 인력 개발 강화

6.2. 민간교육 훈련
산업의 육성

사설학원의 육성
교육훈련관련 용역사업의 육성
교육자료 및 매체개발 사업 육성
평가제도의 활성화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연수

3.3. 교원의 현장
직무 능력 제고

교원 양성 및 임용 제도 개편
교원의 현장 연수 강화

직업교육훈련생의 진
로지도

1.1. 기초직업교육
훈련의 강화

초·중등학교에서의 기초직업교육과
진로지도 강화
실업계 및 일반계 고등학교의 기초직
업교육 강화
초·중등학교에서의 진로지도 강화
직업훈련과정에서 기초직업능력배양

1.2. 계속교육훈련
기회의 확대

직업교육훈련기관간 연계 체제 개발
성인교육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참
여 제고
사이어버 대학 등 원격직업교육훈련
의 활성화

1.3. 평생학습을 지
원하는 서비스센터
및 정보망 구축

고용정보·학습정보를 연계한 원스톱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중앙 및 지역평생교육센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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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규정과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안 내용의 상호 비교(계속)

직업교육훈련촉진

법제4조제2항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안)

추진과제 추진전략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 운영

3.4. 산학간 지식
및 기술 공유 확산

대학의 산업체 컨설팅 기능 강화
산학연공동연구 및 교류 활성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평가

4.2. 직업능력평가
인정제도의 체계화

학점은행제 운영활성화
문하생학력인증제의 도입
직업능력인증제의 단계적 도입
교육구좌제의 도입

6.1. 공공직업교육
훈련기관의 체제
개선

기능 재정립
효율성 제고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직업교육훈련자
료의 개발·보급

2.1. 교육체제의 다
원화 및 특성화

중등교육체제의 다원화
기술·전문교육 강화 위한 고등교육
체제 유연화·전문화
전문대학원의 설립·운영

여성에 대한 직업교
육훈련

5.2. 여성기술인력
개발의 활성화

여성 직업훈련 여건 구비
과학기술·공학 분야에 여성 진출을
확대

직업교육훈련에 관
한 국제협력

7.2. 국제협력의 활
성화

국제협력사업의 확충
국내외 전문인력 교류 촉진
국외 연수 지원 확대

3.1. 산학연계교육
의 강화

직무능력을 배양하는 교육훈련과정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현장경험교육의 확대
대학과 산업체의 직업교육훈련 연계
강화

3.2. 벤처 창업 교육

의 활성화
창업을 위한 기초교육훈련의 제공
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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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규정과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안 내용의 상호 비교(계속)

직업교육훈련촉진

법제4조제2항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안)

추진과제 추진전략

기타 직업교육훈련
에 관한 주요 사항

4.1. 자격의 사회적

통용성 확대

국가자격제도의 개선
민간자격의 활성화
자격과 교육훈련과의 연계 강화
자격우대 고용관행의 조성

4.3. 직무능력을 중
시하는 고용 관행
의 구축

기업내 학습 문화 형성 및 학습 조직
화 유도
건전한 직업관을 정립하기 위한 홍보
강화
직업교육유공자에 대한 포상

5.1. 실업자 직업훈
련의 효율성 제고

실업자 직업훈련 인프라의 구축
교육훈련 직종 및 프로그램의 발전

5.3. 중소기업근로
자 직업교육훈련기
회 확대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전문인력의
육성
중소기업근로자의 계속교육훈련 유도

5.4. 보훈대상자 교
육훈련 강화

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을 높이는 기
회 확충

5.5. 취약계층 직업
교육훈련 강화

장애인 교육훈련 지원
고령자 취업적합직종 및 교육훈련프
로그램 개발
수형자 직업훈련의 내실화
탈북자에 대한 적응 교육 강화

6.3. 노사의 직업교

육훈련 참여 제고
직업교육훈련제도에 대한 노사의 참
여 제고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노사의 참여 역
량 제고
노사의 직업교육훈련시장 참여 제고

7.1. 직업교육훈련의
지방화

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육훈련 강화
지역단위 직업교육훈련 추진 협의체
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
지역단위 공동실습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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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제1차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의 향후

추진 계획

1.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 작성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가 .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안의 제한점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은 관련부처의 정책수립 및 실천계획과 관련하여 직업

교육훈련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여가기 위한 준거를

제공하고자 하는 유도계획이다. 국가의 인력개발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

해서는 강력한 실천적 의지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나 유도적인 성격에 그치

고 있어 인력개발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에 있어 타 부처에 대한 구속력과 국

가수준 기본계획으로서의 집행력에 의문이 있다. 특히, 재정투자계획과 연동

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우려가 배가되고 있다.

그러나 제1차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이 유도계획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

는 데에는 급변하는 직업교육훈련여건에 대응하여 적시에 국가의 직업교육훈

련 정책과제를 신축적으로 조정·제공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직업교육

훈련기본계획이 재정투자계획을 담지 못한 것은 제1차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

을 우선적으로 성안하여 국가 수준 직업교육훈련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

어 그 방향에 근거하여 제시되는 세부직업교육훈련은 해당 부처별로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부처별 직업교육훈련 세부실

천계획들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재정계획과 연계 짓는 노력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제1차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은, 생산적 복지정책, 실업대책, 신노사문화수립

계획 등 유사 계획들과의 차별성이 미흡하고,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이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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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타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렵게 되어 있는 면도 있다.

또한 작성된 제1차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이 단기적 차원의 인력자원개발과

관리에서 벗어나 평생교육시대 도래에 따른 중기에 걸친 하부구조의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완벽한 계획이 되지 못하여 직업교육훈련계획 내용이

체계성과 세밀함을 결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제1차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

은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이 연계된 그리고 인력양성에 관련된 전 부처가 함께 참

여하는 최초의 국가수준 기본계획이나,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로 되는 기초 연

구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였고 반복 연동적으로 행정 사항만이 강조되어 왔

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자치단체에 구성되어야 할 직업교육훈련협의회 등 직업교육훈련기본

계획 수립 및 집행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에 필요한 준비체계에 대해서도

우려되는 면이 있다. 1999년 10월 현재 전국 16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

서 경상북도만이 1999년 8월에 직업교육훈련협의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직업교육훈련협의회는 각 시·도에 구성되어 있는 지방고용심의회와

유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노동·중소기업 정책 등에 대한 행정적인 권한

이 없다는 이유로 직업교육훈련협의회 구성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참여 통로가 없어 직업교육훈련협의회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가

곤란한 점도 있다. 이리하여 시·도교육청을 통하여 직업교육협의회의 구성을

촉진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도 있으나 시·도교육청의 업무로 봐서 이 방안도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항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인력양성에 관

련된 전담조직도 없고 직업교육훈련협의회를 예산 지원하기에도 벅찬 현실

이다.

참고로 직업교육훈련협의회와 지방고용심의회를 비교해 보면 다음 < 표

-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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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직업교육훈련협의회와 지방고용심의회의 비교

구분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지방고용심의회

구성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당해 지역의 상공회의소

의 회장,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 지

방노동관서의 장 및 지방중소기업청

장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하는 직업교육훈련계·산업계·노동

계를 대표하는 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가
되고, 위원은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

하는 자,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

서 시·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

기능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설비투

자계획의 수립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와의

산학협동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기타 당해 지역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고용정책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특별

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 라 한

다)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시·도의 고용촉진·직업능력개발 및 실

업대책에 관한 중요사항

직업안정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 또

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나 .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 실현을 위한 행정사항의 미비

(1) 법정 기일의 미준수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은 법령상 99. 2. 9일까지 수립·완료되었어야 했으

나, 정부 관련 부처의 준비부족과 협조 지연 등으로 법정 기일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2) 교육부 자체의 직업교육훈련 관련 기본계획의 미수립

효과적인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교육부 자체의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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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이 필요로 되었으나 관련 실·과의 협조 미흡으로 교육발전5개년계획 을

토대로 기본계획에 교육부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3)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의 난립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을 위시하여 정부 부처 내 또는 정부 부처간 기본계

획의 난립으로 각 계획간의 성격 규정 및 정책 내용상의 특화가 제대로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표- 3>에는 새교육공동체위원회에서 수립중인 기본

계획과 제1차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과의 차이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그

포괄 영역 및 내용에 있어 엄격한 차이를 찾기가 쉽지 않다.

<표- 3>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수립 중인 기본계획과 제1차 직업교육훈련기본

계획과의 차이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 새교위 프로젝트

법적인 의무사항 새교위 자체 활동

5년 중기계획 현안문제 해결 및 장기 추진과제 도출

부처별 추진계획의 종합본 주로 교육분야에 초점

직업교육훈련이라는 전통적 개념에서
출발

평생교육 차원에서 접근

인력개발 관련부처만 참여 모든 정부부처와 관련될 수 있고 통치
권자의 결단이 필요한 사항 (예: 학제
개편)

(4) 직업교육훈련촉진법령 사항 추진을 뒷받침할 정부부처의 지원 체계 미구

축

교육부는 교육개혁에 따른 초창기 의욕적인 관여에도 불구하고 이후 이를 효과

적으로 추진하고 타 부처를 지도할 인적·물적·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 거기

에다가 정부 부처간의 긴밀한 협조가 미흡하여 직업교육훈련관련 부처간의

유기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한 실정이다. 또한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의 또

다른 하나의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업무담당과가 능력개발과에서 훈련정책과

로 변경되는 등 업무의 일사불란한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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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2.에 있었던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각 부처의 조직이 변동되고 그에 따

라 기본계획수립실무협의회 위원의 변동이 발생하는 등 직업교육훈련기본계

획의 수립에 담당업무와 관련한 추진 분위기가 미쳐 조성되지 못하는 등 난

점이 많았다.

2. 향후 추진 방향 및 대책

교육부는 제1차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적으로 확

정할 계획이다.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 수립의 관건이 되는 직업교육훈련정책

심의회는 1999년 12월 28일에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이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상(법 제16조)에 그 구

성·운영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 수립·시행,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에 관한 주요정책의 수립,

직업교육훈련촉진법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정책의 시행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참조>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재정상의 지

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설비의 확충 및 실험실습의 실시
2.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자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의 실시
3.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4. 법인으로 전환한 직업교육훈련기관
5. 산업체가 실시하는 현장실습
6. 산학협동의 실시
7.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
8. 직업교육훈련생의 수강료등 직업교육훈련 비용 부담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는 1999. 2. 18에 그 구성이 완료된 바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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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구성 내용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의 구성(1999년 11월 현재)

구분 위원수 위원명단 비고

위원장 1인 국무총리

부위원장 2인 재경부장관

당연위원 7인
행자부·교육부·산자부·정통부·노동부·건
교부·과기부장관

지명위원 4인
문화관광부·농림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기획예산처장관

광역자치단체장 3인 서울특별시장, 광주광역시장, 경상북도지사

직업교육훈련계 3인
정종택 충청대학장, 이경숙 숙명여대총장,
이무근 직능원장

교육부
추천

산업계 3인
김창성 경총회장, 박상희 중기협회장,
장영신 여성경제인연합회회장

산자부
추천

노동계 3인
박인상 노총위원장, 이갑용 민노총위원장,
김영자 일산직업전문학교원장

노동부
추천

정책심의회는 교육부차관과 노동부차관이 공동 간사가 되어 운영하게 되며, 심

의회의 준비 및 안건보고는 교육부 소관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다.

정책심의회의 기본계획 심의가 끝나면 바로 대통령 보고 후 공고하게 되며 이

로 해서 제1차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으로 확정되게 된다.

확정된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에 통보

되며 동시에 각 기관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하게 될 것이다. 한

국직업능력개발원의 경우 교육부의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 아울러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직업교육훈련협의회를 구성토록 지원하

게 된다. 현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수행중인 인력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 이라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실정에 맞는 직업교

육훈련협의회 모형이 개발되고, 개발된 모형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

원활동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직업교육훈련의 실행 작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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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수행하게 될 것이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교육부 및 노동

부와의 협력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행에 있어 한 가지 중시되어야 할 점은, 각 지

방자치단체별로 조직·운영되게 되는 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 대한 국고 지원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거의 불가능한 바 직업교육협의회에서 간사 역할을 담당할 상공회의소에 민

간 경상 보조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업교육훈련 유관 기관 및 정부 부처들간의 직업교육훈련에 있어서

의 동반자적 관계를 여하히 유지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 특히, 지식기반사

회에 인적자원개발에 대하여 교육부와 노동부의 두 부처의 협력은 반드시

필요로 된다. 재직 근로자 또는 실직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 등 노동부가 강

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의견이 존중되는 풍토가 중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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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안 (1999∼2 003 )

2 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향한
인적자원 개발 전략

1999 . 11 . 4

실무협의회안





국가 인적자원 개발 선언
2 1세기 국가의 운명은 효율적인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지식기반경제와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데 달려 있다 .

이에 국민의 정부는 아래의 인적자원 고도화 전략을 선언한다 .

1. 국민 개개인의 지식과 기술은 사회 및 국가발전의 가장 귀중한 자산이며,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다.

1. 국민은 사회 및 직업세계 변화에 대응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배양 및

직업능력개발에 노력한다.

1. 교육훈련기관은 산업체와 학습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인력을 양성하고 산업인력 수급 안정에 기여한다.

1. 산업체와 노동조합, 지역사회는 창의적이고 경쟁적인 직업교육훈련 체제

확립에 적극 동참한다.

1. 정부는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경제선진화 추구를 위하여 직업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1. 정부는 여성 및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공평한 직업능력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고 조장한다.

1. 사회 각계 각층은 국민 개개인이 직업능력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학력

위주가 아닌 능력이 존중되는 사회를 건설한다.

1999 . 5 .

대통령 (국무총리 )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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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수립 배경

1 . 계획의 의의

21세기 지식기반산업화에 부응

지식기반산업화는 21세기 선진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우리 나라의 정책

적 패러다임으로 정착

- 지식기반 산업화를 이끌어갈 원천인 인적자원에 대한 창의력·적응력

개발은 직업교육훈련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중요한 전략적 과제

고용창출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촉진

외환위기에 따른 구조조정의 여파로 실업문제가 심각.

- 정보와 기술을 접목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력의 기능적 유연성을

제고하여 일자리를 보존하는 직업교육훈련의 기능을 제고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을 개발하는 소극적 인력개발정책에서 벗어나 우

수한 인력을 개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적극적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추구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지나친 인문숭상이 교육투자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입시과열 등 사회

적 부작용을 유발

- 교육의 중점적인 목적은 유능한 직업인을 개발하는 직업교육훈련에

두어져야 함.

직업교육훈련을 토대로 한 인력개발을 지향함으로서 교육개혁을 선도하

고 교육훈련에 대한 바람직한 사회적 가치관을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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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정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

정부 각 부처에 산재한 직업교육훈련정책을 종합하여 추진체제의 네트

워크를 구축

- 정책의 연계강화, 정책추진의 분업과 협업으로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

제고

민간부문의 역할을 제고시켜 민간이 주도하는 직업교육훈련체제 지향

- 인력을 개발·활용·배분하는 교육훈련공급기관과 기업,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건 조성

- 정부와 민간부문과의 공조체제 구축

□ 유도적인 방향 설정

직업교육훈련환경여건을 전망하고 직업교육훈련정책과제 및 전략을

모색하는 유도계획으로서

- 관련부처의 정책수립과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여가기 위한 준거를

제공하고,

- 민간부문과 국민개개인의 직업교육훈련 참여를 확충시켜 나가기 위

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된 목적을 가짐.

※ 직업교육훈련정책의 범주는 대단히 넓을 뿐 아니라 급변하는 직업교

육훈련 환경여건에 따라 정책과제도 신축적으로 조정하여 나가야

하므로 획일적으로 계획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이에 따라 본 기본계획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4조)과 동법 시행

령(제2조)에서 규정한 기본계획으로서 부처별 여건에 따라 시행할

실천계획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해 주는 유도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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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추진 경과

□ 추진개요

1996년 2월 발표된 직업교육개혁안에 따라 1997년 3월 직업교육과 직업

훈련의 연계를 근간으로 하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교육부와 노동부가

공동 발의·제정

- 1997년 8월 동법시행령을 제정하여 국가의무 사항으로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수립 근거 마련

1997년 10월 교육부·노동부 공동 출연으로 설립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 1998년 12월까지 약 1개년에 걸쳐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

1998년 9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취지에 따라 12개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고, 관련부처 추천 산하연구소의 연구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본계획수립 민·관 공동프로젝트팀 구성

1998년 10월부터 12월까지 기본계획수립 프로젝트팀 운영을 통하여 12

개 중앙부처별 소관계획(안) 작성

1999년 1월 부처별 소관 계획을 통합 정리 추진(교육부, 노동부 및 직

업능력개발원의 실무관계자로 구성된 총괄반 편성 운영)

- 국가인적자원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재편집하여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

(안) 수립

1999년 2월부터 4월까지 통합계획(안)에 대한 관계부처 실무자 검토·의

견수렴 및 직업교육훈련실무협의회에서 협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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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체제

1.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6조)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의 심의·의결

구성

- 위 원 장 : 국무총리

- 부위원장 : 재정경제부장관

- 위 원 :

· 행정자치부장관, 교육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노동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및 안건과 관계 있

는 중앙행정기관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 위원장이 지명하는 지방의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위원장 3인

· 교육부장관이 추천한 직업교육훈련계 3인

· 노동부장관이 추천한 노동계인사 3인

· 산업자원부장관이 추천한 산업계인사 3인

- 간사 : 교육부 및 노동부 차관

2.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8조)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하는 1년 단위 세

부실천계획의 심의

구성

- 위원장 : 지방자치단체장

- 위 원 :

· 지방교육행정기관장, 지방노동관서장, 지방중소기업청장

· 지역상공회의소장

· 위원장이 위촉하는 직업교육훈련계·산업계·노동계를 대표하는

각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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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계획수립실무협의회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제14조)

소관부처별로 작성된 기본계획안의 조정·통합

구성

- 위원장 : 교육부차관

- 위원회 간사 : 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노동부소속 1급 공무원

- 위 원 : 13인 이내

·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위원장(국무총리) 지정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기관장이 지명하는 1급 공무원

· 교육부장관 위촉, 직업교육훈련계인사 1인, 노동부장관 위촉 노동

계 인사 1인, 산업자원부장관 위촉 산업계인사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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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직업교육훈련환경의 변화

1.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학력화

인구구조의 변화

1960∼70년대에 2% 수준을 상회하던 인구증가율은 1990년대 들어 1%

미만으로 떨어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낮아질 전망

- 노동가능인구인 15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도 2000년대에 들면 1% 미

만으로 떨어짐 (표Ⅱ- 1).

<표 Ⅱ- 1> 인구 전망

(단위: 천명, %)

인구

연도
총인구

15세 이상 인구
1990 42,869 (1.02) 31,896 (1.62)
1995 45,093 (0.95) 34,556 (1.40)
2000 47,275 (0.77) 37,042 (0.88)
2005 49,123 (0.60) 38,703 (0.93)
2010 50,618 (0.42) 40,538 (0.79)

주: ( )안은 증가율임.

자료: 통계청(1996). 장래인구추계.

베이비붐 세대가 40대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중·장년 노동력인구는 지

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며 평균수명이 늘어나서 인구의 중고령화가 진전

되어 나갈 전망

- 중·장년 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중·장년 노동력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의 정책적 중요도도 높아져야 함.

- 아울러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젊은 층이 줄어드는 것에 대처하여 중고

령 인력의 경제활동참가를 높여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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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2> 연령계층별 인구구조의 전망

(단위: 천명, %)

구분 1995 2000 2005 2010

15∼29세

30∼44세

45∼54세

55세이상

12,589(36.4)

11,384(32.9)

4,510(13.1)

6,073(17.6)

12,005(32.4)

12,539(33.9)

5,294(14.3)

7,203(19.4)

10,713(27.7)

12,713(32.8)

6,842(17.7)

8,434(21.8)

10,312(25.4)

12,215(30.1)

8,028(19.8)

9,984(24.6)

주: ( ) 안은 15세 이상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통계청(1996). 장래인구추계.

1960년대 이후 출산율이 떨어짐에 따라 학령인구인 청소년 인구는 감소

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2000년대 초에 18∼21세의 대학적령인구의 감소

폭이 두드러질 것임.

- 18∼21세 인구는 1998년 310만 명에서 2000년 323만 명으로 다소 늘

어나지만 2005년에는 261만 명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

- 전통적인 생활패턴과 직업관이 선진화됨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율은 1970년 39.3%에서 1980년 42.8%, 1998년 47.0%로 지속적 상승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여성의 자아실현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는 길임. 여성의 경제활동을 이끄는 직업

교육훈련을 강화 필요

고등교육 대중화 시대의 진전

대학진학률은 1980년 32.8%에서 1995년 51.4%, 1997년 60.1%로

급격히 상승(표Ⅱ- 3).

- 진학 희망률이 아직도 진학률을 상당히 상회하고 있음(1997년 75.6%).

진학 희망자를 수용할 수 있는 대학정원도 크게 늘어 났으므로 고등

교육의 대중화는 더욱 진전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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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1세와 22∼25세 인구가 고등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은 각각 30.8%

와 16.3%로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을 상회(표Ⅱ- 4)

<표 Ⅱ- 3> 대학정원과 진학률

(단위: %)

구분
진학률 진학희망률

정원대비

진학기회율

일반계 실업계 일반계 실업계
졸업자

대비

진학희망

자대비

1980 32.8 34.0 31.2 45.8 72.8 10.1 44.0 96.1

1985 36.4 53.8 13.3 60.1 82.8 30.0 41.4 68.9

1990 33.2 47.2 8.3 63.0 86.0 22.1 43.3 68.8

1995 51.4 72.8 19.2 69.4 91.8 35.6 72.9 105.1

1998 63.5 83.2 35.2 78.9 96.5 53.6 - -

1999 66.2 84.0 38.2 77.0 93.9 50.5 81.6 105.9

주 : 1) 대학 진학자와 정원은 일반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을 각각 합계한 것임.
2) 진학희망률 = (당해연도 졸업자중 진학희망자 / 당해연도 졸업자) × 100
3) 진학기회율 = (대학 정원 / 졸업자 또는 진학희망자) × 100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1997). 통계로 본 한국교육의 발자취.
1998년과 1999년 수치는 교육부(1998, 1999). 교육통계연보. 의 자료
를 이용하여 산출한 것임.

고등교육 진학률이 선진국보다도 높은 것은 우리 나라 국민의 전통적인

높은 교육열에 기인

- 높은 고등교육진학률은 기능인력부족을 야기하여 산업인력수급을 왜

곡시키고 대졸자 취업난을 가중시키는 등 낭비적이라는 비난이 있음.

그러나 고등교육 진학률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대학정원을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교육 욕구를 억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입시과열과 재수

생 문제 등을 야기하는 문제점

- 고등교육의 대중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산학연계교육(work -

based education )을 강화하는 등의 교육제도의 발전을 통하여 대졸자

의 취업률 제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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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확대(job - enlargement )와 직무심화(job - enrichment )를 통해서 고

학력자를 위해 일자리를 늘려 가는 것도 고등교육의 대중화에 따른

고용문제를 완화하고 경제의 생산성을 높여 가는 방안

- 평생교육기회를 확충함으로써 국민의 고등교육수요를 충족시키는 다

각적인 길을 개발하는 것은 대학학력에 대한 맹목적인 지향을 완화시

키는 데에 기여

<표 Ⅱ- 4> 18- 25세 인구의 고등교육 참여율 (1996)

(단위: %)

국가 18- 21세 22- 25세

미국 34.6 21.5

영국 26.9 9.4

독일 10.8 17.2

프랑스 36.0 18.6

캐나다 40.5 21.9

한국 40.7 17.4

OECD평균 23.2 16.9

주 : 고등교육 참여율 = 해당 학령인구의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수 / 해당 학령인구
자료 : OECD(1998). E ducat ion at a Glance OE CD Indicators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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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술·전문 인력수요의 증가

산업별 인력구조의 고도화

농림어업의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제조업은 취업자수는 늘어

나지만 전체취업자중에서의 구성비는 감소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 (1999

년 22.6%, 2010년 21.3%)

- 서비스부문의 고용비중은 1997년 67.6%에서, 2003년 71.0%, 2010년

73.7%로 증가추세가 지속됨. 특히 금융부문, 전기가스부문, 기타 서비

스부문의 고용증가가 커서 산업구조의 고도화, 소프트화를 이끌 전망

<표 Ⅱ- 5> 산업별 취업자수 전망

(단위: 천명, %)

연도

산업
1997 1999 2003 2010

연평균 증가율

1997- 2003 2003- 2010

농림어업 2,324 2,126 1,684 1,201 - 5.2 - 4.7
광공업 4,501 4,257 5,065 5,299 2.0 0.6

광 업 27 25 22 17 - 3.0 - 3.4

제조업 4,474 4,232 5,043 5,282 2.0 0.7
SOC 및 기타 14,223 13,971 15,732 18,255 1.7 2.1

전기가스 76 80 103 149 5.1 5.4

건설업 2,004 1,909 1,937 1,777 - 0.6 - 1.2
도소매 5,798 5,407 5,546 6,408 - 0.7 2.1
운수창고 1,165 1,141 1,306 1,319 1.9 0.1

금융보험 1,908 1,844 2,410 3,434 4.0 5.2
기타서비스업 3,272 3,590 4,430 5,168 5.2 2.2

계 21,047 23,044 22,485 24,758 1.1 1.4

한국직업능력개발원(1998). 산업인력 수급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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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전문직 인력수요의 증가

기술·지식집약 산업화로 전문기술직·행정관리직 인력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임. 한편, 경제의 소트화가 진전됨에 따라 서비스직, 사무 관

련직과 판매직의 취업자수는 견실한 증가추세 지속

농림어업직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생산직 취업자는 소폭으로 늘어

나지만 취업자수 비중은 줄어들 전망

< 표 Ⅱ- 6> 직업별 취업자수 증가율 전망

(단위: 천명, %)

구 분
연평균증가율

1997- 2003 2003- 2010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4.5 2.9

전문가 8.9 3.4

기술공 및 준전문가 4.2 1.0

사무직원 1.6 2.7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 0.9 2.5

농업 및 어업숙련 근로자 - 5.7 - 6.5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0.6 1.8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0.4 0.3

단순노무직 근로자 - 0.4 0.1

계 1.1 1.4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1998). 산업인력 수급 전망과 과제.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창출

지식 및 기술집약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고용

이 창출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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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기반산업에는 지식기반1차산업(첨단작물, 영림 등), 지식기반제

조업(정밀화학, 메카트로닉스, 전자·정보통신기기, 정밀기기, 신소

재, 우주·항공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정보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및 엔지니어링, 교육서비스, 문화산업 등)이 포함

지식기반제조업에서 향후 5년간 약 24만명의 고용창출 예상

- 환경, 정밀화학, 의약산업에서 고용창출이 클 것으로 기대되며, 디지털

가전, 신소재, 통신기기, 메카트로닉스산업 등에서도 신규 인력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표Ⅱ- 7)

지식기반서비스산업에서는 향후 5년간 약 50만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됨.

- 분야별로 보면 향후 5년간 지식서비스산업에서 25만명, 제조업지원서

비스에서 7만명, 정보서비스부문에서 14만명 정도의 고용 창출 예상

- 소프트웨어를 비롯하여 관광, 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 엔지니어링, 디

자인, 영상·음반 등의 부문에서 고용 증대가 클 것으로 전망됨 (표Ⅱ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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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7> 지식기반제조업의 고용창출전망

(단위: 천명)

1999 2000 2001 2002 2003 99∼2003

기계
산업

메카트로닉스
항공·우주

카일렉트로닉스
정밀·광학

0.9
0.2
0.8
0.8

1.5
1.4
1.2
1.2

2.0
2.0
1.7
1.8

2.7
2.1
2.0
2.6

3.0
2.3
2.4
2.7

10.1
7.8
8.0
9.0

소 계 2.6 5.3 7.4 9.3 10.4 34.8

전자
정보

디지털가전
통신기기
컴 퓨 터
반 도 체

1.5
1.5

- 0.3
- 1.5

4.5
4.5
2.4
3.0

6.0
4.5
2.7
2.3

6.0
1.5
3.2
2.3

4.5
3.0
3.8
3.0

22.5
15.0
11.7
9.0

소 계 1.2 14.4 15.5 12.9 14.3 58.2

생물
의약
환경

생 물
의 약
환 경

0.5
3.0
3.8

0.6
4.5

10.1

0.8
7.5

12.6

0.9
7.5

13.4

1.1
7.5

12.6

3.8
30.0
52.4

소 계 7.2 15.2 20.9 21.8 21.2 86.1

소재
화학

신 소 재
정밀화학

0.8
4.2

1.8
6.6

3.0
8.3

4.7
10.5

6.3
12.3

16.5
41.9

소 계 5.0 8.4 11.3 15.2 18.6 58.4

에너지 에너지 0.5 0.8 0.8 0.8 0.8 3.5

합 계 16.4 44.0 55.7 59.9 65.1 240.9

자료: 한국산업연구원(1998). 내부자료.

- 45 -



<표 II- 8>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전망

(단위 : 천명)

1999 2000 2001 2002 2003 99∼2003

지식

서비스

영상·음반 2.2 2.8 3.7 4.8 5.5 19.0
출 판 1.1 1.8 1.8 2.4 2.4 9.5
관 광 9.0 29.0 27.0 32.0 19.0 116.0
의료서비스 3.0 7.5 10.8 11.2 11.3 43.8
교육서비스 8.5 12.2 12.6 13.2 14.2 60.7

소 계 23.8 53.3 55.9 63.6 52.4 249.0

제조업

지원

서비스

디자인 0.8 2.4 4.3 5.0 6.2 18.7
엔지니어링 - 0.2 2.3 9.3 10.5 11.8 33.7
경영컨설팅 0.9 1.1 2.4 1.8 1.6 7.8
광 고 1.1 2.2 1.2 1.5 1.6 7.6
연구개발 - 0.9 - 0.7 0.7 0.6 0.4 0.1

소 계 1.7 7.3 17.9 19.4 21.6 67.9

정보

서비스

정보통신서비스 4.4 3.5 1.6 1.2 1.4 12.1
소프트웨어 2.5 16.8 24.6 32.3 42.1 118.3
방 송 1.0 1.5 1.3 2.0 2.1 7.9
데이터베이스 1.2 1.2 1.3 1.3 1.3 6.3

소 계 9.1 23.0 28.8 36.8 46.9 144.6

합 계 26.3 102.7 115.8 127.1 128.3 500.2

자료: 한국산업연구원(1998). 내부자료.

지식기반산업화는 부문별 인력수급구조를 고도화할 전망임(부록 2. 주요

산업별 인력수요 전망 참조).

-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전통적인 중후장대형 산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지만 지식 및 기술인력의 비중은 증가

- 섬유와 신발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은 고용비중은 낮아지지만 디자

인 개발 및 품질의 고급화를 위한 기술인력의 수요는 증가

- 정보통신산업 및 정보화 인력수요는 2000년대 들어 연평균 6∼7%수

준의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향후 5년간 정보통신부문의 신규인력수요는 약 407천명으로 추정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분야의 수요인력은 석·박사급 고급전문인력이 중심임. 통

신 및 소프트웨어분야의 고급인력부족이 심화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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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에니메이션, 출판, 게임과 비디오 등의 문화산업부문 인력수요

도 향후 5년간 20%이상 급격히 늘어날 전망(문화관광부).

문화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향후의 유망산업임. 고급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인프라 구축 필요

- 신산업부분인 관광부문의 인력도 1999년 2,091천명에서 2003년 2,700

천명으로 늘어날 전망(한국관광연구원)

- 건설인력수요는 최근 경기후퇴로 크게 줄어들어 당분간 건설부문에

서 인력부족의 문제는 없을 것이나 건설인력의 기술·기능수준을 제

고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건설교통부).

- 교통부문 인력수요는 1999년 812천명에서 2003년 886천명으로 연평

균 2.2%가 늘어날 전망(건설교통부)

항공종사자 등 일부 전문인력의 공급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책 필요

- 해양과학 기술산업인력에 대한 수요는 유엔해양법협약발표 등에 따

른 EEZ 관리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1997년 1,327명에서 2001년

1,795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해양수산부).

- 농업부문은 절대적인 취업자수가 감소할 것이나 격화하는 국제경쟁

에 대처하여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적자원의 질을 높여야

할 필요성은 증대(농림부)

전문지식과 창의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농업부문의 핵심인력화 하

여야 함

- 실업률은 높지만 중소제조업은 일부 생산직인력의 구인난을 겪고 있

음. 경기가 회복되면 기능인력 부족 현상이 확산될 우려가 큼.

근로조건이 열악한 일부 중소 제조업의 구인난은 산업구조의 고

도화에 따른 불가피한 귀결이지만, 인문위주의 고학력 추구가 기

능인력의 부족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고학력 과학기술인력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음. 매년 1,000명

이상의 이공계 박사급 인력이 취업난을 겪을 것으로 전망(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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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경제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문제 지속

외환위기로 촉발된 경기침체로 1998년 이후 실업률이 7% 수준으로 급격

히 상승 (표Ⅱ- 9)

- 1998년 - 5.8%로 낮아진 경제성장률은 1999년 3.8%, 2000년 4.7%로 회

복될 전망임. 그러나 늘어나는 신규노동력을 흡수하여야 하며 경제구

조조정이 진전되고 있으므로 실업문제를 크게 완화시켜 나가기는 어

려울 것으로 전망

<표 Ⅱ- 9> 실업전망

(단위: 천명,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연평균 1/4분기 2/4분기 3/ 4분기 4/ 4분기

경제성장률 - 5.8 3.8 - - - - 4.7 5.1 5.3

실업자 1,463 1,553 1,751 1,435 1,456 1,426 1,397 1,252 1,047

실업률 6.8 7.2 8.4 6.6 6.6 6.5 6.4 5.6 4.7

주: 2000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한국개발연구원 전망치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1999). 중기 실업대책의 방향과 과제.

빠른 경제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전직실업자가 증가하는 한편 노

동시장에 진입하는 청소년층의 취업난이 심화되어 전체 연령층에 걸쳐

실업자가 크게 늘어남 (표Ⅱ- 10).

- 실업률이 증가하는 비율은 높은 연령층일수록 크고 실업률의 절대적

인 증가치는 낮은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큼.

- 청소년의 경우 진학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을 늦추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청소년의 취업문제는 실업률 지표로 나타나는 것 이상으로 나쁜

상황임. 청소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실업대책의 핵심이 되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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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10> 연령계층별 실업추이

(단위: 천명, %)

구분

1997 1998
실업자수

증가(증가율)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률

증가(%포인트)
계

15∼29세

30∼44세

45∼54세

55세 이상

556

313

162

49

32

2.6

5.7

1.8

1.3

0.9

1,463

610

523

216

113

6.8

12.1

5.7

5.7

3.4

907(163.1)

297( 94.8)

361( 22.5)

167(340.8)

81(249.5)

4.2

6.4

3.9

4.4

2.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과거 우리 나라는 대졸자의 실업률이 고졸자의 실업률보다 소폭으로 높

았으나 1998년 이후 고졸자의 실업률이 대졸자 실업률을 상회하고 있음

(표Ⅱ- 11).

- 이는 급격한 경기하강으로 많은 한계기업이 퇴출되고 일용직 등 저학

력 근로자의 고용조정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데에 기인됨. 한편 제한

된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에서 대졸자가 고졸자의 전통적인 일자리를

잠식한 데에도 일부 원인이 있음.

- 그러나 대졸자의 경우 마찰적·경기적 실업자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졸자의 실업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임. 구미 선진국

의 경우 고학력자의 실업률은 평균실업률의 절반 정도에 머물고 있

음. 대졸실업문제는 중요한 정책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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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11> 학력별 실업률

(단위: %)

한국
미국(1995) 호주(1995) 영국(1995) 독일(1995)

1997 1998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1.5

3.3

3.0

5.8

8.2

5.7

10.0

5.0

2.7

8.5

6.2

4.0

12.2

7.4

3.7

13.3

7.9

4.9

평균 2.6 6.8 5.6 8.6 8.8 8.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OECD(1998). E mp loym ent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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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정보화 신질서의 진전

정보처리능력의 제고와 대중정보매체의 확산, 교통통신의 발전은 탈산업

화, 정보화 시대를 열어가고 있음.

- 정보화시대는 소비자의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취향에 부응하기 위

한 다품종 소량생산의 시대임. 대량생산시대의 관료적·분업적 생산조

직체계는 수평적·통합적 유연체제로 전환.

- 조직의 수평구조화는 일선조직의 구성원에게 의사결정기능을 분점시키

고 조직간의 연계기능을 부여하는 것임. 일선조직에 있는 근로자 개개

인의 재량범위가 커지고 그만큼 근로자 개개인의 업무처리 능력이 조

직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늘어남

정보기술의 발전과 경제의 소프트화·서비스화에 따라 산업구조조정이

가속화됨. 수많은 직업이 새로 생겨나고 있으며 기존 직업간의 융화와

분화가 이루어지고 직무내용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음.

-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는 산업현장에서의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향상교육,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정보기술을 토대로 한 수평적·통합적 조직 구조화란 일선 조직에의 권

한 분산과 지방분권화를 의미함. 따라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져야 하며

민간의 참여가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함

- 일방적인 지시·감독이나 통제하는 방식으로 일선조직을 이끌어가기

어려워짐. 일선조직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하되 경쟁체제를 도입

하여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높여가야 함

산업화 시대의 관료적이고 기계적으로 분업화한 조직간의 경계가 무너

지며 분업의 논리가 유기적 통합의 논리로 대체되어 나감

- 분업화한 조직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조직간의 유기적인 공조가 생

산성을 높이기 위한 관건이 됨. 직업교육훈련의 기능을 분점하는 정부

부처와 지방정부, 민간부문간의 협조적 공조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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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

정보과학기술의 발전은 지리적·제도적인 장벽을 허물어뜨려 세계화를

진전시킴.

- 하나의 유기체화한 세계의 질서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한 관건임. 세계

화를 대처하는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세계의 일원으로서 세계규범을 창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국제기구에서의 참여를 제고하여야 함.

- 선진적인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여 활용하는 것이 지식기반화를 촉진

하는 관건임.

·국제간의 지식과 정보교류는 전문분야별로 추진되어야 함. 직업교육

훈련 분야의 인적·물적인 국제교류를 증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국제화가 진전되어 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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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적 욕구, 자아실현 욕구 등 높은 단계의

욕구충족이 점점 중요시되는 사회적 가치의 고도화가 진전되고 있음.

- 디자인, 마케팅 등 제조업 지원서비스나 문화, 관광 등 신산업을 발

전시켜나가는 것은 사회적 가치관의 고도화에 부응

교육은 문화적 욕구, 자아실현욕구를 충족시키는 소비재로서의 효용가치

- 즉 교육훈련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일 뿐 아니라 고급의 소비재이

기도 함. 고등교육을 대중화하고 평생교육기반을 확충하는 것은 늘어

나는 국민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불가결한 요건임.

직업을 통한 사회참여도 자아실현을 도모하는 중요한 길임.

- 취업으로 이끄는 직업능력개발은 자아실현을 통한 복지증진의 길이며

나아가서는 소득을 창출하여 복지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

복지체제를 이끄는 길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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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정책 과제

직업교육훈련의 비전

선진산업국가로의 도약

개인의 행복한 삶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식기반경제와 평생교육사회 실현

열린 학습·평생 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

직업교육훈련

공급능력의 신장

평생교육훈련 수요

견인

효율적 추진체제의

구축
평생 직업교육훈련

의 기반 구축

산업구조 고도화에

부응한 기술·전문

교육 강화

직업교육훈련의

현장성 제고

사회적 인식 제고

대상집단별 직업교

육훈련 강화

경쟁적 직업교육훈

련 시장의 육성

지방화와 국제협력

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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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업교육훈련 공급능력의 신장

1) 현황 및 문제점

높은 인문교육 비중

1999년 현재 실업계와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수를 대비하면 38.9 : 60.1

로 주요서구선진국에 비해서 일반교육의 비중이 높은 편임(표 Ⅲ- 1, Ⅲ

- 2).

- 고등교육의 인문화도 빠른 속도로 전개되어 전문대의 경우 인문·사회

계는 1981년 8.4%에서 1999년 31.2%로 크게 증가한 반면, 이공계는

61.5%에서 44.6%로 하락(표 Ⅲ- 3)

- 한편 대학의 경우에도 인문·사회계 비중은 1981년 28.7%에서 1999년

41.4%로 증가하여 이공계 대졸자수를 넘어서고 있음(표 Ⅲ- 4)

<표 Ⅲ- 1> 고등학교 교육의 계열별 졸업생 구성

(단위: 명, %)

구분
졸업생수 구성비(%)

전체 일반고 공고 비공고 일반고 공고 비공고

1985 642,354 365,819 71,647 204,888 56.9 11.2 31.9

1990 761,922 487,772 65,494 208,656 64.0 8.6 27.4

1995 649,653 390,520 78,699 180,434 60.1 12.1 27.8

1998 736,889 434,473 97,749 204,667 59.0 13.3 27.8

1999 747,723 456,831 96,609 194,283 61.1 12.9 26.0

자료 : 교육부(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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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2> 고등학교 교육의 계열별 학생비중의 국제비교(1996)

(단위: %)

구분 일반교육 직업교육
학교중심 산학연계

영국 43 57
독일 24 76 24 52
프랑스 46 54 43 11
호주 33 67
스웨덴 46 58
일본 72 28
한국 58 42 42
OECD평균 46 53 35 19

자료: OECD(1999). E ducat ion at a Glance: OE CD Indicators.

<표 Ⅲ- 3> 전문대학 졸업생의 계열별 추이

(단위: 명, %)

구분 인문사회계 이공계 기타 합계

1981 4,349 (8.4) 31,918 (61.5) 15,668 (30.2) 51,935 (100.0)
1986 15,891 (21.0) 26,920 (35.6) 32,761 (43.4) 75,572 (100.0)
1990 18,630 (21.4) 28,328 (32.5) 40,173 (46.1) 87,131 (100.0)
1995 39,307 (27.5) 52,832 (36.9) 50,936 (35.6) 143,075 (100.0)
1998 60,881 (31.0) 86,475 (44.0) 49,195 (25.0) 196,551 (100.0)
1999 66,248 (31.2) 94,978 (44.6) 51,500 (24.2) 212,726 (100.0)

자료: 교육부(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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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4> 대학교 졸업생의 계열별 추이

(단위: 명, %)

구분 인문사회계 이공계 기타 합계

1981 16,310 (28.7) 18,484 (32.5) 22,047 (38.8) 56,846 (100.0)

1986 55,641 (40.4) 37,986 (27.6) 44,221 (32.1) 137,848 (100.0)
1990 73,626 (44.4) 43,601 (26.3) 48,689 (29.3) 165,916 (100.0)
1995 74,490 (41.2) 57,205 (31.7) 48,969 (27.1) 180,664 (100.0)
1998 78,067 (39.7) 82,442 (41.9) 36,057 (18.4) 196,566 (100.0)

1999 84,666 (41.4) 82,129 (40.2) 39,442 (19.4) 204,390 (100.0)

자료: 교육부(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직업교육훈련 기반 미흡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초·중등 단계에서의 직업진로교육은 등한시

- 중등단계에서의 기초직업능력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배양교육 미흡

- 교육기관 내에 취업지도기능이 미흡

교육 환경이 미비되어 질 높은 교육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곤란

- 교수 대 학생의 비율이 높고(1:40, 선진국의 3배)

- 학생 1인당 교육투자비가 선진국의 1/ 10 수준이며

- 대학의 기초연구비 투자액은 선진국(20%수준)의 1/ 3수준에 불과

고등교육기관의 연령 폐쇄성이 높아 성인의 정규 고등교육기관에의 참여율

저조

- 전체 재학생 중 2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로서, 미국의 45.9%에

비하여 크게 낮음 .

산업·직업구조조정에 대한 적응력 미흡

교육을 통하여 공급되는 인력이 산업계가 요구하는 전공별·학력별 인

력 수요와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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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전공별 학과는 산업 수요와 관계없이 존속되는

경향이 강함. 교육훈련에 경쟁원리가 적용되지 못하여 공급자 위주의

밀어내기식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인

직업인으로서 적응력을 높여 주는 산학연계교육(work- based education )

이 등한시되고 이론 위주의 교육에 치우쳐 있음.

□ 산·학·연간 정보 공유 기반 미흡

기업과 교육훈련간의 유기적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여 산학 협

동 미흡

국책 연구소와 대학연구소의 기업이 수요하는 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

미흡

우수 연구 인력이 대학 교수 등으로 유출

- 이공계 박사급 연구인력의 77.1%인 27,073명이 대학에 집중되어 있으

나 대학에 투자된 연구개발비는 8%에 그침

창업교육훈련 실행 여건 및 관련 제도 미진

- 일부대학들도 벤처관련 창업강좌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창업의

경험이 없는 교수 중심의 이론교육에 치중

대학 내의 교육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창업에 대한 꿈을 키우도록

하는 제도 등이 미비

- 대학과 연구소 및 산업체간 협력연계 미비로 대학이 연구 개발 및 벤처

창업 등 첨단산업의 기술지원 역할을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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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정책과제

평생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기반 구축

직업 및 직장 이동이 빈번하여 지므로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직업능력을 갖추어야만 평생직업을 확보할 수 있는 시대가 됨. 평생 직

업능력 개발에 토대가 되는 기초학습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이

끄는 기반 정비와 직업교육훈련 기회의 확대가 필요

추진 방향

- 초·중등학교에서의 기초직업교육과 진로지도 강화

- 계속 직업교육훈련 기회의 확대

중등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을 연계하여 중등교육 이수자의 고등교

육으로의 진학경로를 개발

성인대상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고등교육기관의 참여를 제고

-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서비스센타 및 정보망을 구축

산업구조 고도화에 부응한 기술·전문교육의 강화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다원화하고 지

식기반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전

문교육의 강화

추진방향

- 교육체제의 다원화·특성화

직업진로선택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지고 기술·전문화를 위하여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을 탄력화함.

- 지식기반산업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의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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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의 현장성 제고

교육훈련 이수자가 유능한 직업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계는 우수

한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직업능력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는 교

육훈련 실시

추진 방향

- 직무능력중심의 직업교육훈련 강화

현장실습교육을 확대하고 실험·실습 중시의 직업교육훈련을 강화

하며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직업교육훈련 확충.

- 벤처창업교육의 확산

창업을 위한 기초교육을 강화하여 벤처창업을 지원하여 산업현장

과 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함.

- 교원의 전문성과 현장성 강화

직업교육훈련 교원양성제도와 연수제도 등을 통하여 교원의 현장성

을 제고하며, 직업교육훈련에 현장 경력자를 활용

- 산학간에 지식 및 기술을 공유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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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평생교육훈련수요의 견인

1) 현황 및 문제점

직업·기술교육 경시 풍조

학력을 중시하고 인문을 숭상하는 사회적 관념이 뿌리깊게 남아있어 지

나친 입시과열 등 부작용을 유발하고 건전한 직업교육의 발전을 저해

능력과 실적보다는 학력을 중시하는 고용 관행이 상존

- 공공부문에서도 각종 고시제도 등 엘리트 고등교육시대의 인사관리체

제 잔존

평생교육훈련에 대한 저조한 참여

직장인 중 자신의 직업과 관련하여 계속교육이나 연수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 5.4%로 OECD 국가 (일본 13.0%, 미국 34.0%, 독일 33.0%, 프랑스

40.0%)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임

- 성인(재학생 및 재수생 제외)이 1996년 기준으로 직장연수, 직업훈련

및 훈련수강, 매스컴을 통한 강좌 등의 평생학습에 1번이라도 참여한

사람의 비율은 17.4%임.

평생교육훈련을 유도하는 자격제도의 기능 미흡

국가기술자격 검정이 급변하는 산업계 수요를 신축적으로 반영하지 못

하여 기술자격과 산업현장의 직무능력간 괴리 발생

- 영업 독점이나 의무 고용이 부여되지 못하는 일반 기술 자격의 사회

적 통용성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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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과 자격 제도간의 연계 미흡

- 공고 및 상고의 경우 교과 과정과 자격 기준이 연계되지 못하여 자격

취득을 위하여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비효율성 초래

-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기사자격이 필답고사 위주로 되어 있어서 자격

을 취득하더라도 실무경험이 없기 때문에 산업현장에서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실정

- 학력과 자격을 상호 인증하는 체제 미흡

국가 자격 기준을 설정하고 검정을 실시하는 전문 인력 및 시설 등 하

부 구조의 미흡

2 ) 정책과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학력보다는 직업능력을 중시할 수 있도록 사회교육을 강화하고 고용관

행을 개선하는 한편 직업능력개발을 입증하는 자격지표를 발전시켜야

함.

추진방향

- 자격의 사회적 통용성 확대

국가자격제도를 개선하고, 민간자격제도를 활성화하며, 직업교육훈

련과 자격제도의 연계 강화

- 직업능력평가 인정제도의 체계화

직업능력인증제의 도입, 교육구좌제의 도입, 학점은행제 운영 활성

화, 문하생 학력인증제 도입 추진 등

- 능력과 실적을 중시할 수 있도록 직급·임금체계 개편 등 고용관행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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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집단별 교육훈련 강화

여성 및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실업자의 직업교육

훈련은 특별한 정책적 지원으로 강화시켜나가야 하는 부문임

추진방향

- 실업자 직업교육훈련의 특성화와 내실화

- 여성 기술인력 개발의 활성화

-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와 장애인·수형자·보훈대상자·노인·탈북자

등 취약계층의 직업교육훈련을 정책적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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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효율적 추진체제의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정부부처·지방정부간의 정책 연계 미흡

여러 정부부처로 분장되어 있는 직업교육훈련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

하여 정보교류, 합리적 분업과 협력체제구축 필요

- 정부부처간 정책연계미흡은 중복투자, 교육훈련지원정책의 형평성저하

등은 물론 정책이 지향하는 효과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음 .

(예)

교육부,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가 중복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

동일한 전산기기 지원

각 부처산하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의 합리적 기준

이 미흡하여 불공정한 결과가 야기될 우려

노동부가 주관하는 자격제도와 교육부가 주관하는 학위·학점은행

제도간의 연계는 관련제도의 정책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건이

됨.

지방화가 진전되어가고 있으므로 지방정부가 분점하여야 할 직업교육훈

련정책분야는 확충되어 나가리라 예상

- 지방 정부의 직업교육훈련 정책을 가이드하고 지원하는 공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함.

정부주도의 직업교육훈련

학교정원정책, 직업훈련분담금제도 등을 통한 정부의 정책적 지침에 의

거하여 인력을 양성하여 왔음. 최근 학교정원관리의 유연성이 제고되고

분담금제도가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전환되어 민간의 자율성은 신장되

었으나 정부주도적 인력양성의 기조는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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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기업 등 산업계와 노동조합 등의 직업교육훈련 참여가 미흡

- 산업계가 우수한 인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여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함. 각급 경제단체의 직업교육훈련참여는 극히 낮으며(서구의 경우

직업교육훈련은 경제단체의 주된 기능임.), 기업의 직업교육훈련 투자

도 미흡한 수준

- 노동조합은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고자하는 의욕은 있으나 전문인력과

노하우, 자원이 부족하며 선언적인 활동에 그침

2 ) 정책과제

경쟁적 직업교육훈련 시장의 육성

직업교육훈련이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학습자의 선택권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에 민간의 역할을 제고

추진방향

- 공공 직업교육훈련기능을 정비하고 경쟁체제 구축

- 교육훈련 산업을 지원·육성하고,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를 정비

평가 체계 및 기준을 정립하여, 평가 결과에 의하여 행정 및 재정

지원을 차등화

- 직업교육훈련정책형성에 산업계 및 노동계 등 민간의 참여 확대

지방화와 국제협력의 강화

직업교육훈련 정책을 효율화하기 위한 각급 네트워크 구축

-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분권화(지역화·특성화)를 확대하고 산·학·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급 네트워크를 활성화

- 국제협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직업교육훈련의 해외 교류 촉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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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

- 직업교육훈련의 지방화 촉진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운영을 근간으로 하여 지역단위 직업교육훈

련유관기관의 협력체제 구축

-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국제협력 활성화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협력 사업을 유

기적으로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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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과제별 추진전략

1.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기반 구축

1 .1 . 기초직업교육훈련의 강화

초·중등학교에서의 기초직업교육과 진로지도 강화

- 단위학교별로 산업체 현장견학 또는 근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

영하도록 함.

-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직업교과 실험실 또는 기술실을 구비하여 이론위

주 직업교과교육을 실기·실습을 중시하는 직업교과교육으로 전환함.

· 직업교육용 첨단교재의 개발

- 직업진로지도를 강화하여 나감.

· 초·중등교육과정에서 직업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진로지도의 실효성을 제고

· 다양한 직업인을 학교에 초빙하는 진로의 날 행사 확산

실업계 및 일반계 고등학교의 기초직업교육 강화

-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전문교과의 비중을 줄이고 문해력, 수

리력, 의사소통능력 및 컴퓨터활용능력 등을 개발하는 직업기초공통교

과를 늘려 나감

- 일반계 고등학교에도 기초직업교육과정의 비중 제고

직업훈련과정에서 기초직업능력 배양

- 비진학청소년·저학력자 등의 양성훈련과정에서 기초직업능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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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 계속교육훈련 기회의 확대

중등직업교육 이수자의 진학경로 개발

- 중등교육단계 직업교육(실업계 고교, 일반계 고교 직업반, 직업전문학

교 등)과 고등교육 단계 직업교육(전문대학, 기능대학, 산업대학, 기술

대학 등)의 연계교육(2+2 또는 2+2+2)을 확대하여 학교급간 직업교육

의 연계체제를 구축

성인교육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참여 제고

- 대학 및 전문대학이 성인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

록 성인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 전문대학은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센타로, 기능대학은 지역별 산업체 근

로자의 향상교육·재교육 센타로 육성하여 나감.

- 정원 배정, 전형과목 조정 등을 통하여 현장경력자가 고등교육기관으로

의 진학에서 우대될 수 있도록 함.

- 현장경력자의 고등교육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시간제 등록, 현장학

습제(기술대학) 확충

사이버 대학 등 원격 직업교육훈련 활성화

- 성인의 교육훈련을 어렵게 하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완화시키기 위

해서, 대학내 사이버 직업교육과정의 운영을 유도하고 사이버 대학교

(Cyber Univer sity ) 설립을 지원

- 각종 직업교육훈련에서 원격교육을 활성화하여 직장인의 교육훈련 기

회를 넓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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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서비스센터 및 정보망 구축

원스톱 진학·평생학습·고용 정보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 근로자 및 학생에게 고용관련 정보에 연계하여 고등교육진학 및 계속

학습을 위한 진로 정보 서비스를 제공

고용 및 직업전망과 사업체 정보 등 노동시장 정보와 교육훈련기관

및 프로그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언제 어디서나 키워드만

입력하면 원하는 관련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정비

work- net 등의 관련 D/ B와 통계자료를 가공하고 체계화

- 정보의 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직업분류, 각종 서식, 전산시스템

등에서의 표준화 추구

중앙 및 지역평생교육센터 운영

-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자료와 연구·학술자료 등 정보자료를 정리하여

제공하고 교육연수를 실시하는 중앙단위의 평생교육센터를 지정 운영

- 지역단위에서는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을 가이드하는 지역평생교육정보

센터 설치

· 동사무소, 도서관 등의 기존시설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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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구조 고도화에 부응한 기술·전문교육의 강화

2 .1 . 교육체제의 다원화 및 특성화

중등교육체제의 다원화

- 중등교육단계에서 진학 및 직업진로를 선택하고 이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다원화하여 통합형 고교체제 지향

· 실업계 고교의 진학경로 개발

· 일반계 고교의 직업반 운영 활성화

- 실업계 고교는 자율학교를 지정·운영하여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교

과과정 특성화

· 성장산업분야이며 전문화 교육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특성화 고교

(예, 영상고등학교, 소프트웨어 고등학교 등) 설립을 유도

기술·전문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고등교육체제의 유연화·전문화

- 산업구조조정에 부응한 인력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

의 학사운영 유연화

· 학부 및 학과의 신축적 운영

· 복수전공 및 학사편입의 유연화 등

- 대학교육이 연구인력 또는 기술·전문인력으로서 유능한 직업인을 육

성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유도하여 나감

전문대학원의 설립·운영

- 첨단 또는 유망 직업기술분야의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학위

및 비학위 과정의 전문대학원을 설립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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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 지식기반산업분야의 교육훈련 강화

정보통신 등 첨단 산업분야 직업교육훈련 확대

- 정보통신 등 첨단 산업분야의 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육성하고 우수학생

의 해외 유학 등을 위한 장학 지원

- 정보통신 등 첨단 산업분야의 관련 전문교육기관에 첨단 기자재를 지

원하는 등으로 교육여건 개선

문화관광 산업분야의 인력개발 강화

- 인력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문화관광 산업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서 특성화 고교를 설립하고 고등교육단계에서의 전문인력 양성 유

도

- 일반 사회인의 문화관광 산업인력화를 위해서 사회교육기관과 대학의

전문교육을 지원

지식기반화를 이끄는 교육훈련 확충

- 농업, 해양수산업, 건설교통 등 기존 산업의 지식기반화를 촉진하기 위

해서 관련 전문교육훈련 확충

-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유망 직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관련 연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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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직업교육훈련의 현장성 제고

3 .1 . 산학연계교육의 강화

직무능력을 배양하는 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 이론 중심의 직업교육훈련 교육과정을 실험·실습 중심으로 개편함. 이

를 위해 주기적으로 직종별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직업교육훈련 교원,

학생, 산업체 관계자 등의 요구 분석

- 학생들의 통합적 문제해결능력과 직무능력을 효과적으로 배양하기 위

하여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일반보통교과와 직업전문교과의 연계 강화

- 전문대학·산업대학 등의 실험 실습 기자재를 확충하고 낙후 시설에

대한 시설비와 실험·실습비 지원

산업체 요구를 반영한 교육훈련 확대·지원

- 실업계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 대학 등에 산업계가 직접 지원하는 특

약학과 를 설치하여 수요가 많은 분야에서 인력양성이 집중적으로 이루

어지도록 유도

- 주문식 교육훈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

현장경험교육의 확대

- 현장견학, 모의실험·실습, 현장실습, 인턴십 등 다양한 현장경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 학생들이 이수한 현장경험학습을 이수 단위 또는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제도화

-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산학협동전담교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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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 벤처창업교육의 활성화

창업을 위한 기초교육훈련의 제공

- 기업회계, 기업법·노동법 등 창업 및 기업운영 관련법, 인사관리, 마케

팅 등 창업을 위한 기존 교육이 많은 교육훈련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

록 유도하여 나감.

· 창업교육을 정규교육과정(예컨대 실업계 고교부터 프로그램화)에 도

입하여 창업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자신의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 및 관련 학문분야의 발전 도모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 전국대학생창업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벤처창업의 분위기를 조성함과

아울러, 우수 제안서를 발굴하여 설비를 지원하고 투자를 알선하며 창

업기업의 주식을 구입하는 등으로 사업화 지원

- 대학·출연연구소 등에 기술창업지원센터(벤처보육센타)를 설립하고 창

업실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재정 지원

- 창업제안서의 전문평가기관을 육성하고, 신기술창업지원단 사업을 내실

화 하는 등 창업관련 공익활동 지원

3 .3 . 교원의 현장직무능력 제고

교원 양성 및 임용 제도의 개편

- 중등 직업교육교원이 현장직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원양성과정 개

편

- 전문대학·산업대학 등의 교수 신규 채용시 산업체 직무경험이 우대될

수 있도록 유도

- 산업체나 연구기관 전문인력의 교원임용을 촉진

· 교원임용시 산업체 근무경력을 100% 인정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

· 현장지식과 기술이 풍부한 산업체 현장전문가를 교원으로 적극 활

용할 수 있도록 실업계 고등학교에 산학겸임교사제의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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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육의 현장성 강화와 내실화를 위하여 산업체나

연구기관의 전문가를 석좌·객원·겸임교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

원

- 평생교육법에 의해 새롭게 도입되는 평생교육사 제도를 직업교육훈련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

교원의 현장연수 강화

- 교원의 산업체 현장연수를 지원

· 교원의 산업체 근무 연수 및 장기 연수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

기 위하여 연수학기제, 안식년제 등의 도입 검토

- 직업교육훈련기관 관리자의 경영 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전문연수 실시

3 .4 . 산학간 지식 및 기술 공유 확산

대학과 산업체의 직업교육훈련 연계 강화

- 전문대학, 기능대학, 산업대학, 대학 등의 교육훈련에 산업현장의 요구

를 반영하는 폭을 넓혀 나감.

· 교육훈련기관 및 의견수렴 채널 구축, 주문식 위탁교육훈련의 확충

등

대학의 산업체 컨설팅 기능 강화

- 지역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 부설 우수 연구소 육성

- 중소기업의 기술·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연구소, 성공벤처

기업의 전문가로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

산학연 공동 연구 및 교류 활성화

- 기존의 산업교육진흥법을 개편하여 산학협력촉진법(가칭) 을 제정

- 산학협동 우수대학을 선정·지원하여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이 지역산업

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

-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의 인적교류와 정보교류를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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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4 .1 . 자격의 사회적 통용성 확대

국가자격제도의 개선

- 세분된 기술자격분야 통합·조정

- 국가기술자격 검정자격에 실무경력을 보완하고, 검정 출제기준을 산업

현장의 직무내용 위주로 개편하여 국가자격 검정의 공신력 제고

- 적정규모의 자격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합격인원 사전예고제를 도입하

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국제기준과의 호환성을 확대하여 나감.

- 국가자격제도를 추진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확충하고 자격추진전담기

구의 설립 검토

민간자격의 활성화

- 민간자격공인제도를 도입하여 인력개발을 이끄는 우수한 민간자격 지원

- 공인절차를 통해서 민간자격체계를 정비하여 나감.

- 근로자의 인력개발을 유인하는 사내자격제도의 발전 지원

우수사내자격의 선정 등

자격제도와 교육훈련과정의 연계 강화

- 기술자격 검정기준과 직업기술교육과정이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적 네

트워크를 구축하고 국가직업능력기준의 개발 검토

- 자격과 학력간의 호환성 강화

. 자격의 요건에 학력과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과 이수를 반영

.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일정한 자격취득자에게 소정의 학점 부여

자격우대 고용관행의 조성

- 자격증소지자가 채용ㆍ보수 등 인사관리에 있어서 우대받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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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 직업능력평가 인정제도의 체계화

학점은행제 운영 활성화

- 표준교육과정 및 교수요목을 개발하여 학점은행제의 체계적인 확산 유

도

- 학점등록 및 학점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전산정보시스템 및 학습정

보통신망 구축

문하생 학력인증제의 도입

- 문하생학력인증제를 도입하여 정규학교교육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특

수 전문분야에서의 학습효과를 높임.

전통문화예술분야 등의 무형문화보유자로부터 전수 또는 학습한 문

하생에게 학습내용에 상응하는 학력 인정

- 이를 위하여 문하생 등 학력인정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전수 교육과정

및 평가기준을 개발하여 대상기관 및 전수 교육과정 평가

. 학점은행제와의 연계 운영을 도모

직업능력인증제의 단계적 도입

- 자기주도적이고 계속학습의 잠재력을 높여주는 교육훈련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여 나감.

측정도구 개발 추이에 따라 직업능력인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 .

우선 실용영어 의사소통능력 인증 방안을 추진하고, 이어 의사소통능

력·수리능력·문제해결능력·정보소양능력·대인관계능력 등을 인증

하는 등의 단계적 제도 운영을 모색

교육구좌제의 도입

- 자격제도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 국민의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정

규 학교교육 이후의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누적 기록·관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인증해 주는 교육구좌제 도입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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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구좌제는 노동시장에서 학력외 능력지표로 그리고 교육훈련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

4 .3 . 직무능력을 중시하는 고용관행의 구축

사업장을 학습 조직화하는 인사 조직 체제를 유도

-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이끌 수 있도록 직무능력을 기준으로한 임금,

직급체계의 확산 유도

- 채용 등 인사관리가 학력보다는 능력을 중시할 수 있도록 유도

건전한 직업관을 정립하기 위한 사회교육의 강화

- 각종 대중매체 등을 통하여 기술·전문인에 대한 사회적인 지위가 제

고되도록 유도

- 건전한 직업관을 정립하기 위한 각급교육과 연구개발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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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대상집단별 직업교육훈련

5 .1 . 실업자 직업훈련의 효율성 제고

실업자 직업훈련의 산업인력 개발 기능 제고

- 인력수급 대책적인 고려를 강화하여 생산적 산업인력을 육성하는 직업

훈련으로 이끌어 나감.

- 주문식 맞춤 훈련 등으로 직업 훈련에 인력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폭 확대

- 실업자직업훈련의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강화

교육훈련 직종·프로그램의 발전

- 교육훈련직종·프로그램을 실업자의 유형에 따라 특성화하도록 유도함.

- 훈련기관간에 교육훈련 직종·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쟁체제 촉진

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적격 프로그램은 제재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분석하여 직업훈련수요자에게 제공

- 실업구조의 분석을 통하여 실업자 프로화일링(profiling )을 작성하는 등

직업훈련 설계를 위한 정보 자료 확충

5 .2 . 여성 기술인력 개발의 활성화

과학기술·공학 분야에 여성의 진출을 확대

-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역할모델(role model)을 발굴하는 등 홍보 강화

- 여성의 공학부문 진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여자공고를 확충하여 나감.

- 여성 과학기술·공학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 대하여 장학금·연구지원

금 지급 우대

- post - doc 선발시 과학기술·공학계 등에서 여성을 우선적으로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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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직업훈련여건 구비

- 육아·가사에 종사하면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파트타임훈련제도 도입

- 여성가장을 위한 직업훈련을 정책적으로 지원

5 .3 . 중소기업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 기회 확대

중소기업근로자의 계속 교육훈련 유도

- 중소기업의 공동훈련원 건립을 유도하고 운영을 지원함.

- 중소기업근로자의 향상훈련을 확충하기 위해서 공공훈련기관의 적극적

인 역할 유도

- 지역단위 산·학·훈련기관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중소기업 근로

자의 훈련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전문인력 육성

- 기능대학 및 전문대학이 중소기업이 수요하는 기술·전문인력을 육성

하도록 유도하여 나감.

기능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과에 중소기업의 수요 반영

기능대학 및 전문대학 평가에서 중소기업 인력개발에 대한 기여도

반영

- 79 -



5 .4 . 취약계층 직업교육훈련의 강화

장애인 교육훈련 지원

- 장애유형별로 적합한 직업과 기능을 선정하고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전문대학의 설립 추진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등 장애인 정보화교육 기관에 대한 교육용 기자재,

통신망, S/ W , 강사비 등의 지원을 늘려나감.

고령자 취업적합직종 및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 고령자의 인력자원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고령자를 위한 직업전환 교육,

세대공동체 교육, 자활능력 교육 및 퇴직전 노후준비 교육 확충

- 노인교육의 체계화를 위해서 고령자 적합직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인교육지도자를 육성

보훈대상자 직업교육훈련 강화

- 보훈대상자의 자활 능력을 높이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확충하여 나감.

수형자 직업훈련의 내실화

- 기업체의 지원을 이끌어 수형자 직업훈련을 효율화

- 직업훈련을 이수한 수형자를 위한 취업알선대책 강화

우량기업체 취업쿼터제의 도입 검토 등

탈북자에 대한 적응교육 강화

- 탈북자에 대하여 체제적응교육과 아울러 직업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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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경쟁적 직업교육훈련 시장의 육성

6 .1 .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의 체제 개선

기능 재정립

-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은 산업체 근로자의 향상훈련, 재훈련에 중점을

두도록 기능을 점진적으로 전환

. 아울러 기업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향상 훈련이 확충될 수 있도록 기

업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등 민간부문에 대한 교육훈련지

도 강화

-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은 교육훈련을 위한 투자소요가 크고 교육훈

련 수요자를 확보하기 어려워서 민간 부문에 맡겨 두면 인력 부족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분야에 특화

- 지역 단위로 산업체와 노동계, 교육훈련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직업

교육훈련을 이끄는 지역단위 센터로서의 역할을 정립하여 나감.

경쟁체제의 구축

- 항상교육기관으로서 교과과정과 프로그램을 유연화하기 위해서 훈련기

관의 자율성 신장

. 자율성을 제고시키는 것과 아울러 기관 운영의 결과를 평가받고 책

임지는 평가시스템을 구축

- 교육훈련실적에 따라 교육훈련재정을 확보하는 시장원리 적용

- 지역단위 직업교육훈련의 센터로서 자리잡기 위해서 지역노사와 지방정

부,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 네트워크의 훈련기관 운영에 대한 참여 제고

- 공모를 통해 외부의 명망있는 직업훈련전문가를 기관장으로 영입하는

등 기관 운영에 경영 마인드 제고

. 지역내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직업훈

련원의 단계적인 독립법인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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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 민간 교육훈련산업의 육성

사설학원의 육성

- 사설학원의 자율적 발전을 위하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학

원관련법 개정

- 기술계 학원과 경영실무계 학원을 전문학원으로 육성하여 민간 직업교

육훈련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

교육훈련관련 용역사업 육성

- 기술자문, 교원파견 등의 교육훈련관련 용역사업이 신장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적으로 지원

교육자료 및 매체개발 사업 육성

- 개발된 제품과 자료에 대하여 법적 보호장치를 강구하고 판매를 촉진

할 수 있도록 지원

평가제도의 활성화

- 직업교육훈련을 합리적으로 가이드하기 위하여 평가제도의 기능 제고

.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적 지원

. 평가 결과는 공개하여 교육훈련 수요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등

교육훈련시장의 경쟁성 촉진

. 평가를 통하여 우수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모형

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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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 . 노사의 직업교육훈련 참여 제고

노사의 직업교육훈련 정책참여 제고

- 직업교육훈련정책을 형성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각급 네트워

크에 노사대표의 참여 확충

- 직업교육훈련의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단체의 연구 및 정책개발을 지원

노사의 직업교육훈련시장 참여제고

- 기술대학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기업내 훈련원의 설립을 지원하는 등

기업이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확충

- 자격제도운영에서 인력을 수요하는 산업계와 노동조합의 역할을 제고

- 노동조합의 인력개발참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교육정책적·노사관계정

책적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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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지방화와 국제협력의 강화

7 .1 . 직업교육훈련의 지방화

지방정부의 직업교육훈련정책 강화

- 지역단위로 추진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정책은 지방자치단체 이양

- 지방정부 직업교육사업에 대하여 매칭펀드방식 등을 통하여 재정지원

강화

- 지방정부가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여 나갈 수

있도록 정보자료를 확충하고 관련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활성화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교육협의회를 설치하고 지역단위 직업

교육훈련정책을 형성하고 정책추진을 점검하는 중심조직으로 기능 정

립

- 교육훈련기관의 신설과 정원조정, 산학협동 등 교육훈련정책 추진에서

관련 지역단위의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사전 심의절차 활용

지역단위 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 노조 등의 협력제고

- 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 분과위원회나 특별위원회 등을 두어 지역단위

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 노조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공조체제 구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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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위 공동실습소 운영

- 공동실습소를 지역직업교육훈련실습센터(가칭) 로 개편하여 활성화함.

이를 위해 지역 내 기능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기업체 연수원 등의 시

설을 적극 활용하고, 지역성인을 위한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설하

는 등 프로그램 운영 다양화

7 .2 . 국제협력의 활성화

국제협력사업의 확충

-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국제기구와 외국기관과의 협력사업을 늘려가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노력

국제기구, 외국기관과의 협력적 연계체제 구축

국제회의 유치

개발도상국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지원

외국기관과 공동으로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 등

국내외 전문인력 교류 촉진

- 국내외 전문인력 교류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전문인력에 관한 정보망을

구축

해외전문인력 및 단체에 관한 정보수집 및 온라인 인력정보망 구축

국내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전문인력 정보수집

- 산업계를 위한 전문인력의 공급을 지원함.

국내에서 단기적으로 양성·공급하기 어려운 해외전문기술인력의

국내유치

초청교육 등으로 해외의 연구인력이 수시로 방문할 수 있도록 방문

연구제도 실시

중소기업의 해외전문인력 초빙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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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연수지원 확대

- 전문인력의 해외 연수 및 해외정보수집활동을 지원함.

박사과정생의 연수, 박사과정 획득후의 연수지원

전문인력의 해외연구를 위한 연구휴직제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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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추진과제

정책과제 관련항 사업과제
제안 및

협조부처
추진부처

1. 평생직업

교육훈련의

기반 구축

1.1

초·중등학교에서의 기초직업

교육과 진로지도 강화
교육부 교육부

실업계 및 일반계 고등학교의

기초직업교육 강화

교육부

산업자원부
교육부

직업훈련과정에서 기초직업능력 배양 교육부 노동부

1.2.

중등직업교육이수자의 진학 경로

개발

교육부

노동부

교육부

노동부

성인 교육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참여 제고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부

교육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부

교육부

노동부

사이버 대학 등 원격 직업교육훈련

활성화

교육부

정보통신부

교육부

정보통신부

1.3

원스톱 진학·평생학습·고용

정보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교육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교육부

노동부

중앙 및 지역평생교육센터 운영
교육부

건설교통부

교육부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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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관련항 사업과제
제안 및

협조부처
추진부처

2. 산업구조

고도화에

부응한 기술·

전문교육의

강화

2.1

중등교육체제의 다원화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교육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교육부

농림부

기술·전문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고등교육체제의 유연화·전문화

교육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농림부

문화관광부

교육부

노동부

농림부

문화관광부

전문 대학원의 설립, 운영

교육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2.2

정보통신 등 첨단 산업분야 직업

교육훈련 확대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산업분야의 인력개발

강화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

교육부

지식기반화를 이끄는 교육훈련

확충

농림부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교육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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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관련항 사업과제
제안 및

협조부처
추진부처

3. 산학간

파트너십 구축

3.1

직무능력을 배양하는 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교육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관광부

교육부

노동부

산업체 요구를 반영한 교육

훈련 확대·지원

교육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노동부

현장경험교육의 확대

문화관광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교육부

노동부

3.2

창업을 위한 기초교육훈련의

제공
교육부

교육부

노동부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교육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중소기업청

교육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3.3

교원 양성 및 임용 제도의

개편

교육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교육부

노동부

교원의 현장연수 강화 교육부
교육부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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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관련항 사업과제
제안 및

협조부처
추진부처

3. 산학간

파트너십 구축
3.4

대학과 산업체의 직업교육훈련

연계 강화
중소기업청

교육부

노동부

대학의 산업체 컨설팅 기능

강화

교육부

정보통신부
교육부

산학연 공동연구 및 교류

활성화

교육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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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관련항 사업과제
제안 및

협조부처
추진부처

4. 직업교육

훈련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4.1

국가자격제도의 개선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노동부

정보통신부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

건설교통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교육부

노동부

자격제도와 교육훈련과정의 연계

강화
교육부 교육부

자격우대 고용관행의 조성 건설교통부
노동부

정보통신부

4.2

학점은행제 운영 활성화

건설교통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교육부

문하생 학력인증제의 도입 교육부 교육부

직업능력인증제의 단계적 도입 교육부 교육부

교육구좌제의 도입
교육부

문화관광부
교육부

4.3

사업장을 학습 조직화하는 인사

조직 체제를 유도
노동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건전한 직업관을 정립하기 위한

사회교육의 강화

교육부

노동부

교육부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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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관련항 사업과제
제안 및

협조부처
추진부처

5. 대상집단별

직업교육훈련

5.1.

실업자 직업훈련의 산업인력

개발 기능 제고

노동부

문화관광부
노동부

교육훈련 직종·프로그램의 발전 노동부 노동부

5.2

과학기술·공학분야에 여성의

진출을 확대

과학기술부

교육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교육부

과학기술부

여성 직업훈련 여건 구비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5.3

중소기업근로자의 계속 교육훈련

유도
중소기업청

노동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전문인력

육성
노동부

노동부

중소기업청

5.4

장애인 교육훈련 지원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

고령자 취업적합 직종 및 교육

훈련프로그램 개발
중소기업청

노동부

중소기업청

보훈대상자 직업교육훈련 강화
국가보훈처

노동부

국가보훈처

노동부

수형자 직업훈련의 내실화 법무부 법무부

탈북자에 대한 적응교육 강화 교육부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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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관련항 사업과제
제안 및

협조부처
추진부처

6. 경쟁적

직업교육훈련

시장의 육성

6.1

(공공부문) 기능 재정립
노동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재정경제부

(공공부문) 경쟁체제의 구축
노동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6.2

사설학원의 육성 교육부 교육부

교육훈련관련 용역사업 육성 교육부 교육부

교육자료 및 매체개발 사업

육성
교육부 교육부

평가제도의 활성화

교육부

노동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교육부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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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관련항 사업과제
제안 및

협조부처
추진부처

7. 지방화와

국제협력의

강화

7.1

지방정부의 직업교육훈련정책

강화
교육부

교육부

노동부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

교육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교육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지역단위 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 노조 등의 협력 제고
교육부 노동부

지역단위 공동실습소 운영 교육부
교육부

노동부

7.2.

국제 협력 사업의 확충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국내외 전문인력 교류 촉진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국외 연수지원 확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 94 -



[부록 2] 주요산업별 인력수요 전망

□ 정보통신분야 인력수요전망

99- 2003년까지 정보통신 산업부문의 취업자가 약 65만명, 정보화 부문

의 취업자가 50만 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산업별 취업자수 변화 양상

- 기간통신 서비스의 경우 구조조정 시기 및 방법에 따라 기술 진보에

의한 고용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

- 부가통신 서비스의 경우 2000년 이후 취업자수가 본격적으로 증가

- 통신기기는 경기회복 후에도 소폭의 상승세만 유지하는 반면 정보기

기 및 부품은 평균 두 자리 수의 취업자수 성장

- 소프트웨어 산업은 취업자수의 증가율이 점점 높아져서 연평균 16.7%

로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향후 5년간 정보통신 산업부문 및 정보화 부문의 신규 인력수요는 약

40만 6천 여명으로 추정됨

- 이중 정보통신 산업부문에서 약 21만 6천 명, 정보화 부문에서 18만

5천 여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됨

- 산업별로는 부품산업에서 약 7만 3천 명,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약 5만

명 등의 고용이 창출됨

- 95 -



<표 1> 정보통신산업 및 정보화 인력의 취업자수 전망 (단위: 명)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99- 2003

정보통신산업
496,874 479,120 509,988 553,287 596,082 649,353 152,479
- 8.64% - 3.57% 6.44% 8.49% 7.73% 8.94% 5.50%

(기간+별정 )
69,273 71,476 73,218 70,875 67,450 64,029 - 5,244
- 5.52% 3.18% 2.44% - 3.20% - 4.83% - 5.07% - 1.56%

(부가서비스) 25,668 27,449 30,539 33,094 36,716 42,532 16,864
- 22.98% 6.94% 11.25% 8.37% 10.94% 15.84% 10.63%

(방송서비스)
19,222 19,261 18,886 22,440 23,759 25,019 5,797

- 12.72% 0.20% - 1.95% 18.82% 5.88% 5.30% 5.41%

(통신기기 )
105,693 102,520 101,053 102,735 104,094 108,628 2,936
- 5.81% - 3.00% - 1.43% 1.66% 1.32% 4.36% 0.55%

(방송기기 ) 20,834 20,929 21,947 22,505 23,102 23,464 2,631
- 16.03% 0.46% 4.86% 2.54% 2.65% 1.57% 2.41%

(정보기기 )
96,309 88,807 93,138 103,247 114,718 124,293 27,984
- 7.16% - 7.79% 4.88% 10.85% 11.11% 8.35% 5.23%

(부품 )
121,635 112,356 130,227 148,092 162,109 178,783 57,148
- 8.53% - 7.63% 15.91% 13.72% 9.47% 10.29% 8.01%

(SW ) 38,242 36,321 40,980 50,298 64,134 82,606 44,364
- 7.70% - 5.02% 12.83% 22.74% 27.51% 28.80% 16.65%

정보화 부문
395,023 406,370 433,561 465,131 488,577 503,461 108,438
0.97% 2.87% 6.69% 7.28% 5.04% 3.05% 4.97%

계
891,896 885,490 943,549 1,018,418 1,084,659 1,152,814 260,917
- 4.62% - 0.72% 6.56% 7.93% 6.50% 6.28% 5.27%

주 : 99- 2003은 5년 동안의 취업자수 증가분 및 취업자수의 평균 성장률을 나타냄 .

자료 : 정보통신부

<표 2> 정보통신 산업 및 정보화 부문의 신규고용 수요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1999- 2003

산업별

기간+별정 - 4,051 3,867 3,456 - 585 - 1,724 - 1,803 3,211
부가서비스 - 7,658 2,398 3,748 3,289 4,415 6,697 20,547
방송서비스 - 2,801 500 87 4,007 1,858 1,831 8,283
통신기기 - 6,518 - 636 994 4,107 3,824 7,033 15,322
정보기기 - 3,977 596 1,520 1,085 1,137 916 5,254
방송기기 - 7,425 - 5,191 6,463 12,344 13,949 12,328 39,893
부품 - 11,346 - 6,360 20,567 20,991 17,572 20,565 73,334
소프트웨어 - 3,190 - 1,003 5,531 10,301 15,043 20,011 49,883

산업소계 - 46,965 - 5,830 42,367 55,538 56,074 67,577 215,727
정보화인력 17,482 25,173 41,414 46,745 39,725 31,984 185,041
합계 - 29,483 19,343 83,781 102,283 95,799 99,561 400,768

자료 : 정보통신부

- 96 -



□ 문화산업분야 인력수요전망

영상디지탈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새로운 영상시장의 형성 및 확대가

예상되는 게임, 애니메이션, 음반컨텐츠 부문에서 신규고용확대가 두드

러질 전망이며, 이에 따라 1998- 2003년간 2만명의 신규 고용창출 예상

게임산업과 관련된 주요 직종은 게임프로듀서, 게임감독자, 게임디자이

너 혹은 기획자, 시나리오 작성자, 그래픽 디자이너, 게임프로그래머,

사운드프로그래머 등으로 구분되나 이러한 세분화된 전문인력 양성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표 3> 문화산업부문 인력수요

분 야 1999 2003 성 장 률

출 판 10.00 13.00 30%

영 화 5.60 8.40 50%

에니메이션 1.50 2.00 33%

음 반 3.80 5.00 32%

비 디 오 5.00 6.00 20%

게 임 1.80 2.20 220%

방 송 2.10 2.30 10%

신문 잡지 2.80 3.10 11%

광 고 45.00 50.00 11%

캐릭터, 패션 등 26.00 34.00 31%

계 103.6 126.0

자료: 문화관광부

교육제도와 교육내용의 미비로 인해

- 학사이상의 배출인력이 부족하며 교육이 실습위주가 아니라서 현장

적응력이 떨어짐

- 게임분야에서 기획 및 제작을 주관할 고급인력 양성기관이 전무한 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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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영상, 음향처리 및 3차원 그래픽스 애니메이션 인력은 독학에

의해 확보되고 있으며, 일부 과정이 단기 사설학원에 설치되어 있으나

전문적인 게임개발 인력양성에 미흡

□ 관광산업의 인력수요전망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계획기간으로 하고 있는 문화관광부의 관광진

흥 5개년 계획 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외래관광객 증대와 국민 국

내관광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관광산업 관련 종사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2003년에는 270만명

이 고용되고 또한 다양한 직종이 새로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

<표 4> 관광부문 고용예상 인원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계

외래 관광 수입
증가액(백만원) 756,036 900,023 1,755,954 2,114,041 1,719,887 7,245,941

고용 추정인원(명) 91,000 105,000 155,000 181,000 168,000 700,000
총고용

예상인원(명)1 ) 2,091,000 2,196,000 2,351,000 2,532,000 2,700,000 -

주: 1) 1998년 총고용을 2,000,000으로 할 경우

자료: 문화관광부

□ 건설분야 인력수요전망

연도별 건설업 취업자를 전망하면,

- 99년의 건설업 취업자 또한 98년과 비교하여 5.9%의 감소를 보이고,

98년도와 비교하여 9만 4천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2002년의 건설업 취업자는 181만 1천명 수준으로 1997년도의 200만명

수준에는 여전히 미달할 것으로 예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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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은 1997년도의 27만명을 정점으로 하여 99년에는 20만 1천명으

로까지 수요가 줄었다가 다시 점차 증가하여 2002년에는 24만 4천명 수

준에 달할 전망임

기능인력은 1997년도의 140만명 수준에서 하락하여 1999년에는 104만 1

천명으로 감소하고, 이후 그 규모가 다시 늘어 2002년에는 126만 5천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표 5> 건설업 취업자 전망(1997∼2002, 단위: 천명)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건설업 취업자 2,004 1,584 1,490 1,549 1,656 1,811

기술인력 270 213 201 209 223 244

기능인력 1,400 1,107 1,041 1,082 1,157 1,265

자료 : 건설교통부

IMF 충격이 도래하기 전인 1997년까지 건설업체에서는 기술 및 기능인

력 부족을 호소하였으며, 부족정도는 평균 5%에 달하였음

- 1998년도부터 건설투자 수준이 급감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투자수준은

99년도를 바닥으로 하여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기술 및 기

능인력의 수요규모는 1997년도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

- IMF금융구제로 인하여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건설경기 또

한 후퇴하여 90년대 들어서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이던 초과인력

수요가 해소되었으며, 이후 2002년까지도 양적인 측면에서의 인력수급

은 별 문제없이 해결될 전망임

⇒ 다만 질적인 측면의 문제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향후의 건

설인력에 관한 정책은 질적 수준의 제고에 힘써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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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분야 인력수요전망

우리나라 선원은 2000년에 사관(해기사급)이 3,000명 부족할 것으로 전

망

<표 6> 선원수요예측

연 도 구 분 공 급 수요 예측 증 감

1995
사 관 10,000명 9,000명 +1,000명

부 원 17,000명 10,000명 +7,000명

2000
사 관 6,000명 9,000명 - 3,000명

부 원 10,000명 10,000명 0

자료: BIMCO/ ISF W arwick Interim Report

(한국해사재단, 해운산업연구원(1997).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안정을 위한 한국

상선대의 유지·확보대책에 관한 연구에서 재인용)

국내 어업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에는 1996년 대비 83.3%

감소 예상되나 국내 식량산업으로서의 중요성과 연안목장화 및 고밀도

양식업으로 성장가능성 잠재

해양과학 기술산업인력은 유엔 해양법협약 발효 등에 따라 EEZ 관리,

연안역관리, 해양자원 개발, 해양환경오염예방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

어 인력소요는 2001년에는 현재 인력의 약 1.5배, 2005년에는 약 2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현재와 같은 인력공급이 이루어질 경우 해양과학기술인력은 '98년 42

명, 2001년 60명, 2005년 90명 등 부족인원이 점차적으로 증대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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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해양수산분야 과학기술인력 수요 전망

구 분 '97 2001 비 고

소요 인력 1,327 1,795 1. 해양관련 석사이상 연구수행자

기준

2. '97년 소요인력은 현재의 해양관

련 연구기관 인력을 기준으로 산

정

3. 2001년 확보인력은 현수준의 인력

양성시 현재의 배출인력 규모인

120명에서 150명까지 추가 양성이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서 산출

확보

인력

대 학 375

1,723
정부관련기관 367

민 간 495

계 1,237

과부족 - △ 72

자료: 해양수산부(1998). 2 1세기 해양수산비전 .

□ 농림분야 인력수요전망

우리 농업은 농업구조 개선 정책의 추진과 농업경영의 전업화로 전업적

인 규모화 경영이 증가하고 고령농과 영세농의 탈락이 계속되어 영농

인구의 감소도 계속 될 것으로 보임

인력의 질적 측면에서 향후 농업경쟁력은 경제제도, 사회간접자본 및 인

적자원에 의해 좌우될 것이며, 인적자원도 단순한 양보다는 질의 우수성

이 중요하며 전문지식과 창의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농업의 핵심인력으

로 등장

- 따라서 농업인 교육도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을 통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핵심수단임

인력의 양적측면에서 농업생산 및 관련분야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요구

되는 취업구조는 점점 고학력화 될 전망임

- 농업경영주의 학력 변화를 전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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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졸 이하 : ( 70)95.3% →( 80)91.8%→( 90)87.0%→( 2000) 60%

⇒ 고 졸 : ( 70) 3.9% →( 80) 6.9%→( 90)11.2%→( 2000) 35%

⇒ 전문대이상 : ( 70) 0.8% →( 80) 1.3%→( 90) 1.8%→( 2000) 5%

관련산업 및 연구인력 충원은 농업여건 변화에 따라 분야별 수급 불균

형이 예상된(특히 농림계 전문대학의 졸업생이 크게 부족함)

- 농업의 자동화, 기계화, 생력화를 위한 새로운 인력수요에 대한 연구

조사가 요망됨

- 관련산업의 인력 부족이 관련 기술과 연계되어 있어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될 우려가 있음

<표 8> 농업관련부문 인력수요 전망

연도
농업인력

(천명)

관련산업인력

(천명)

관련연구

인력(명)

공무원

관련임직원(명)

합계

(천명)

1993

2001

2,845

1,660

1,196

1,526

4,153

4,770

134,165

154,115

4,179

3,345

※ 관련산업 고용율은 연평균 2%성장하는 것으로 가정

자료 : 농림부

□ 운수 및 보관분야 인력수요전망

육상운송업의 인력부족으로 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화물자동차운송업

과 같은 도로운송업의 경우에는 노동강도가 높고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음

- 1996년도의 경우에 전산업 노동부족률이 2.4%, 제조업의 경우에는

3.1%에 이르나 운수 및 보관업은 4.0%에 이르며 육상운송업의 경우

에는 6.0%에 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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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운수·보관분야 인력 부족률(1997년) (단위: 명)

운수 및 보관
전산업 제조업

육상운송 운수서비스 계

부 족 율 5.98 1.16 4.02 2.44 3.12

자료 : 건설교통부

부족인원을 살펴보면 수상운송 및 항공운송부문은 발생하고 있지 않으

나 육상운송의 경우 숙련기능자 만8천만명 등 약 2만명이 부족한 현실

이며 운수관련서비스부문에도 약간의 인력부족이 발생하고 있음

<표 10> 운수·보관분야 인력부족 현황(1997년) (단위: 명)

지도

기능자
숙련기능자

반숙련

기능자

미숙련

기능자
계

육상운송 117 18,304 478 756 19,655

수상운송 - - - - -

항공운송 - - - - -

운수서비스 - 320 20 - 340

계 117 18,639 498 756 20,010

자료: 노동부(1997). 노동통계연감 .

□ 중소기업 분야 인력수급전망

중소제조업에서의 생산직 부족률 추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비생

산직의 부족률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생산직의 부족률은 5%이

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은 주로 생산직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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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중소제조업 생산직 부족률 추세 (단위: %)

구분 1982 1987 1993 1996

생산직

비생산직

4.17

6.57

5.46

1.16

5.85

2.00

5.36

2.07
제조업전체 4.73 4.35 4.39 3.94

자료: 통계청. 노동력수요동향보고서 .

인력부족현상은 중소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공고 등 실업계고등학교 출신의 기능기술인력과 고학력의

이공계 기술개발 및 연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밝혀짐

- 산업별로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등 3D업종

에 가까운 산업들이 주로 높은 인원 부족률을 기록

- 직종별로는 생산직에서의 부족률이 높았으며, 기업의 규모가 적을수

록 그리고 미숙련 기능직일수록 높은 부족률을 보였음

21세기의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유연히 대응하기 위해 중소 및 벤처기

업의 육성은 전체 산업구조 변화의 핵심과제 중 하나가 되었으나, 근본

적인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가 없다면 만성적인 중소 및 벤처기업에서의

필요인력 부족현상은 해소될 가능성이 희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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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수립실무협의회안 요약

제1차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안 (1999∼2003)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향한
인적자원 개발 전략

1999. 10.





국가 인적자원 개발 선언

정부는 21세기 국가의 운명은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지식

기반경제와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데 있다고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인적자원 고도화 전략을 선언한다 .

국민 개개인의 지식과 기술은 국가발전의 가장 귀중한 자산이

며,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성 및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직

업능력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고 사회 및 직

업세계의 변화에 대응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조장하며 학력위주가 아닌 능력이 존중되는 사회를 건

설한다.

정부는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생산적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소

요되는 제반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산업체와 학습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인력을 양성한다.

산업체와 노동조합은 창의적이고 경쟁적인 직업교육훈련 체제

확립에 적극 동참하고 ?한다.

1999. 8.

대통령 (국무총리) 서명





Ⅰ . 수립 배경

1. 계획의 의의

21세기 지식기반산업화에 부응

지식기반산업화의 동력인 창의적이고 유연한 인적자원 직업교

육훈련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중요한 전략적 과제

고용창출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촉진

신규 일자리 창출과 인력의 기능적 유연성을 제고하는 직업교

육훈련 기능의 강화를 통하여 노동시장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유능한 직업인을 양성하는 직업교육 훈련을 지향함으로서 직

업교육훈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

□ 교육훈련정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

정부 각 부처에 산재한 직업교육훈련정책을 종합,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을 제

고하며, 산업체·노동조합 등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여건을 조

성, 정부와의 공조체제를 구축

□ 유도적인 방향 설정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정부의 정책

과제 및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각 부처의 정책수립과 추진의 효율

성의 준거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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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경과

96. 2월 직업교육개혁안에 따라 직업교육과 훈련을 연계하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과 동법시행령을 97. 3월과 97. 8월 교육

부와 노동부가 공동 발의·제정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기본계

획수립 근거 마련

97. 10월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98. 12월까지 직업교

육훈련기본계획에 관한 기초연구 수행

98. 9월 12개 부처와 각 부처 산하연구소의 연구원 그리고 민

간전문가로 기본계획수립 민·관 공동프로젝트팀 구성

98. 10월부터 12월까지 12개 부처별 기본계획(안) 작성

99. 1월 교육부, 노동부 그리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관계자

로 구성된 총괄반에서 부처별 기본계획(안)을 통합·정리

99. 2월부터 9월까지 통합계획(안)에 대한 관계부처 실무자 검

토·의견수렴

99. 9월 기본계획수립실무협의회 상정할 최종계획(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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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직업교육훈련환경의 변화

1.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학력화

인구구조의 변화

1990년대 들어 1% 미만으로 떨어진 인구증가율은 향후 지속적

으로 낮아질 전망이며, 노동가능인구인 15세 이상 인구의 증가

율도 2000년대에 들면 1%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임.

50∼60년대 베이비붐 세대가 40대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중·

장년 노동력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며 평균수명이 늘

어나서 인구의 중고령화가 진전되어 나갈 전망

60년대 이후의 출산율 하락에 따라 학령인구인 청소년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2000년대 초에 18∼21세의 대학

적령인구의 감소폭이 두드러질 것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70년 39.5%에서 ' 98년 47.0%로)

고등교육 대중화 시대의 진전

대학진학률의 급격한 상승('80년 32.8%에서 ' 98년 64.1%로)에

도 불구하고 진학희망률(' 98년 78.9%)이 진학률을 상회하고 있

어 고등교육의 대중화는 더욱 진전될 것으로 예상

높은 고등교육진학률은 기능인력부족을 야기하여 산업인력수

급을 왜곡시키며 대졸자 취업난을 가중시키고 있으나

이에 따라, 국민의 고등교육수요를 충족시키는 다각적인 평생

교육기회를 확충 하여 대학학력에 대한 맹목적인 지향을 완화

시킬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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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전문 인력수요의 증가

산업별 인력구조의 고도화

농림어업의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제조업의 취업

자수는 늘어나지만 전체취업자중에서의 구성비는 축소되어 나

갈 것으로 전망 ( 99년 22.6%, 2010년 21.3%)

서비스부문 고용비중은 98년 69.8%에서, 2003년 71.0%로 증가

추세가 지속되어, 특히 금융·전기가스·기타서비스부문의 고

용증가가 두드러져 산업구조의 고도화·소프트화를 이끌 전망

기술·지식집약 산업화로 전문기술직·행정관리직은 큰 폭으

로 증가. 한편, 경제의 소프트화가 진전됨에 따라 서비스직,

사무 관련직과 판매직의 취업자수는 견실한 증가추세 지속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창출

지식 및 기술집약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지식기반산업을 중심

으로 고용 창출 전망

※ 지식기반 1차산업: 첨단작물, 영림 등,

지식기반제조업: 정밀화학, 메카트로닉스, 전자정보통신기기, 우주·항공 등,

지식기반서비스업: 정보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교육서비스, 문화산업 등

- 지식기반제조업에서 향후 5년간 약 24만명의 고용창출 예상

- 지식기반서비스산업에서 향후 5년간 약 50만명의 고용창출 예상

지식기반산업화는 부문별 인력수급구조를 변화시킬 것이며 고

급기술과 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요구할 전망임 (부록 2. 주요

산업별 인력수요 전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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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문제 지속

경기침체로 98년 이후 실업률이 7% 수준으로 급격히 상승

경제성장률은 98년을 기점으로 점차 회복될 전망이나 실업문

제를 크게 완화시켜 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구조조정으로 실직자가 증가하는 한편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소년층의 취업난도 심화되어 전체연령층에 걸쳐 실업자가

크게 늘어남

- 실업률 증가 비율은 高연령층일수록 크고 실업률의 절대 증

가치는 저연령층이 상대적으로 큼.

- 청소년의 경우 진학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을 늦추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 취업문제는 실업률 지표 이상으로 나쁜 상황임.

과거 우리 나라는 대졸자의 실업률이 고졸자의 실업률보다 소

폭으로 높았으나 98년 고졸자의 실업률(8.2%)이 대졸자 실업

률(5.7%)을 상회하고 있음

- 급격한 경기하강으로 한계기업이 퇴출되고 일용직 등 저학력

근로자의 고용조정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데에 기인

- 대졸자가 고졸자의 전통적인 일자리를 잠식

4. 정보화 신질서의 진전

정보처리능력의 제고와 대중정보매체의 확산, 교통통신의 발

전은 탈산업화, 정보화 시대를 열어가고 있음.

- 정보화가 다품종소량생산시대를 야기하여 전통적인 관료적·

분업적 생산조직체계는 수평적·통합적 유연체제로 전환

- 조직의 수평구조화는 일선조직의 구성원에게 의사결정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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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점시키고 이에 따라 근로자 개개인의 재량범위는 커짐.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산업 구조조정이 가속화되어 수많은

직업이 새로 생겨나고 기존 직업들도 융화와 분화가 발생하며

직무내용도 깊고 넓어지고 있음.

정보기술을 토대로 한 수평적·통합적 조직 구조화란 일선조직

에의 권한 분산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를 요구하고 있음.

산업화 시대의 관료적이고 기계적으로 분업화한 조직간의 경계

가 무너지며 분업의 논리가 유기적 통합의 논리로 대체되어 나

가고 직업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각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

리고 민간부문간의 상호 협조 관계 구축은 갈수록 커질 것임.

정보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지리적·제도적인 장벽이 무너지고

세계화가 진전됨. 이에 대처하는 교육훈련과 국제기구에의 참

여 등 직업교육훈련 분야 국제협력를 제고하여야 함.

5.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적 욕구, 자아실현 욕구 등 높

은 단계의 욕구충족이 점점 중요시되는 사회적 가치의 고도화

가 진전되고 있음.

교육훈련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일 뿐 아니라 문화적 욕구,

자아실현욕구를 충족시키는 고급 소비재임. 고등교육을 대중

화하고 평생교육기반을 확충하는 것은 늘어나는 국민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불가결한 요건임.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취업은 자아실현을 가능케 하고 소득을

창출하여 복지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길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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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정책과제

1. 직업교육훈련 공급능력의 신장

1) 현황 및 문제점

높은 인문교육 비중

일반계고와 실업계고 졸업생 비교시 60.8 : 39.2로 OECD 평균

(46 : 54)1)에 비해 일반교육의 비중이 높음( 99. 2월 기준).

고등교육의 인문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 전문대의 경우 인문·사회계는 '81년 8.4%에서 ' 99년 27.1%로
크게 증가한 반면, 이공계는 61.5%에서 47.1%로 하락

- 대학도 인문·사회계 비중은 81년 28.7%에서 99년 41.1%로
증가 (* 99년은 입학생 기준)

직업교육훈련 기반 미흡

초·중등교육단계에서 기초직업능력(Core skills)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배양 교육이 미흡하고 진로교육이 등한시됨.

교육 환경 미비로 질 높은 전문인력양성 곤란

- 교수 1인당 학생의 비율이(1 : 40) 선진국의 3배이며,

- 학생 1인당 교육비가 OECD국가 평균의 1/ 2 이하이고,

- 대학의 기초연구비 투자액은 선진국의 1/ 3수준임.

성인의 정규 고등교육기관에의 참여율 저조

- 전체 재학생 중 2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로서, 미국의

45.9%에 비하여 크게 낮음.

1) OECD(1998).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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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직업구조조정에 대한 적응력 미흡

교육을 통하여 공급되는 인력이 산업계 수요와 불일치

- 기 설치 학과는 산업계 수요와 무관하게 존속

- 공급자 위주의 밀어내기식 교육훈련

직업인으로서 적응력을 높이는 산학연계교육 취약

□ 산·학·연간 정보 공유 기반 미흡

기업과 교육훈련기관간의 유기적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고 국책 연구소와 대학연구소의 기업에 대한 지원도 미흡

우수 연구 인력이 대학 교수 등으로 유출

- 이공계 박사급 연구인력의 77.1%(27,000여명)가 대학에 집중

되어 있으나 대학에 투자된 연구개발비는 8%에 그침.

창업교육훈련 실행 여건 및 관련 제도 미흡

- 벤처관련 창업강좌가 교수 중심의 이론교육에 치중

- 대학 과정에서 창업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제도 등이 미비

- 대학과 연구소 및 산업체간 협력연계 미비로 대학이 연구 개발

및 벤처창업 등 첨단산업의 기술지원 역할을 못함.

2) 정책과제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기반 구축

기초직업교육훈련의 강화

- 초·중등학교에서의 기초직업교육과 진로지도 강화

- 실업계 및 일반계고등학교의 기초직업교육 강화

- 직업훈련과정에서의 기초직업훈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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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교육훈련기회의 확대

- 중등직업교육이수자의 진학 경로 개발

- 성인교육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참여 제고

- 사이버 대학 등 원격직업교육훈련 활성화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서비스센터 및 정보망 구축

- 원스톱 진학·평생학습·고용 정보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 중앙 및 지역평생교육센터 운영

□ 산업구조고도화에 부응한 기술·전문교육의 강화

교육체제의 다원화 및 특성화

- 중등교육체제의 다원화

- 기술·전문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고등교육체제의 유연화·전

문화

- 전문대학원의 설립·운영

지식기반산업분야의 교육훈련 강조

-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분야 직업교육훈련 확대

- 문화관광산업분야의 인력개발 강화

- 지식기반화를 이끄는 교육훈련 확충

직업교육훈련의 현장성 제고

산학연계교육강화

- 직무능력을 배양하는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산업체 요구를 반영한 교육·훈련 확대 지원

- 현장경험교육의 확대

벤처창업교육의 활성화

- 창업을 위한 기초교육훈련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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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교원의 현장직무능력 제고

- 교원 양성 및 임용제도의 개편

- 교원의 현장연수 강화

산학간 지식 및 기술공유 확산

- 대학과 산업체의 직업교육훈련 연계 강화

- 대학의 산업체 컨설팅 기능 확대

- 산학연 공동연구 및 교류 활성화

2. 평생교육훈련수요의 견인

1) 현황 및 문제점

직업·기술교육 경시 풍조

學歷 중시와 인문 숭상하는 사회적 관념 잔존

능력과 실적보다는 학력을 중시하는 고용 관행이 상존

평생교육훈련에 대한 저조한 참여

직장인 중 자신의 직업과 관련하여 계속교육을 받거나 연수에 참

여하고 있는 비율이 5.4 %로 OECD 국가(일본 13.0%, 미국 34.0%,

독일 33.0%, 프랑스 40.0%)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임.

자격제도의 평생교육훈련을 유도하는 기능 미흡

국가기술자격제도가 급변하는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일반 기술자격의 사회적 통용성 미흡

학교 교육과 자격 제도간의 연계되지 못해 자격취득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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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함

효율적인 자격제도 운영을 위한 하부 구조 미비

2) 정책과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자격의 사회적 통용성 확대

- 국가자격제도의 개선

-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

- 자격제도와 교육훈련과정의 연계 강화

- 자격우대 고용관행의 조성

직업능력평가 인정제도의 체계화

- 학점은행제 운영 활성화

- 문하생 학력·학점인정제의 도입

- 직업능력인증제의 단계적 도입

- 교육구좌제의 도입

직무능력을 중시하는 고용관행의 구축

- 사업장을 학습조직화하는 인사 조직 체제를 유도

- 건전한 직업관을 정립하기 위한 사회교육의 강화

□ 대상집단별 직업교육훈련 강화

실업자 직업훈련의 효율성 제고

- 실업자 직업훈련의 산업인력 개발 기능 제고

- 교육훈련 직종·프로그램의 개선

여성 기술인력 개발의 활성화

- 과학기술·공학분야에 여성의 진출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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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직업훈련 여건 구비

중소기업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기회의 확대

- 중소기업근로자의 계속교육훈련 유도

-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전문인력 육성

취약계층 직업교육훈련의 강화

- 장애인 교육훈련 지원

- 고령자에 적합한 직종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 보훈대상자 직업교육훈련 강화

- 수형자 직업훈련의 내실화

- 탈북자에 대한 적응교육 강화

3. 효율적 추진체제의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정부부처간 그리고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정책 연

계 미흡

직업교육훈련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부부처간 정보교

류, 합리적 분업 그리고 상호협력 체제 결여

- 중복투자, 교육훈련지원정책의 형평성저하 등 문제점 발생

지방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육훈련정

책분야의 간여범위는 여전히 제한적이고, 정부의 지방자치단

체 지원체제와 지방자치단체간 공조체제 미구축

정부주도의 직업교육훈련

학교정원정책, 직업훈련분담금제도 등 정부정책에 의한 인력

- 120 -



양성을 탈피하기 위해 학교정원관리를 유연화하고 분담금제도

를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전환하였으나 여전히 정부주도인력

양성의 기조는 상존

경제단체·기업 등 산업계와 노동조합 등의 직업교육훈련 참

여가 미흡

- 필요인력은 산업계 스스로 양성하여야 한다는 의식이 부족하

고 이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도 미흡한 실정임.

- 노동조합은 직업교육훈련 전문인력과 노하우 및 자원이 부족

2) 정책과제

경쟁적 직업교육훈련 시장의 육성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의 체제 개선

- 공공부문 기능 재정립

- 공공부문 경쟁체제의 구축

민간직업교육훈련산업의 육성

- 사설학원의 육성·지원

- 직업교육훈련관련 용역사업 육성

- 교육자료 및 매체개발 사업의 진흥

노사의 직업교육훈련 참여 제고

- 노사의 직업교육훈련 정책 결정에의 참여 유도

- 노사의 직업교육훈련 시장에의 적극적인 참여 제고

지방화와 국제협력의 강화

직업교육훈련의 지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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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의 직업교육훈련정책 강화

-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

- 지역단위 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 노조 등의 협력 제고

- 지역단위 공동실습소 운영

국제협력의 활성화

- 국제협력사업의 확충

- 국내·외 전문인력 교류 촉진

- 국외 연수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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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추진과제

정책과제
세부
내용

사업과제
제안 및
협조부처

추진부처

1.
평생직업
교육훈련의
기반 구축

1.1
기초직업교
육훈련의

강화

초·중등학교에서의
기초직업교육과 진로지도
강화

교육부 교육부

실업계 및
일반계고등학교의
기초직업교육 강화

교육부
산업자원부

교육부

직업훈련과정에서의
기초직업능력 배양

교육부 노동부

1.2.
계속교육훈
련기회의

확대

중등직업교육이수자의 진학
경로 개발

교육부
노동부

교육부
노동부

성인 교육을 위한 고등교육
기관의 참여 제고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부
교육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부
교육부
노동부

사이버 대학 등 원격
직업교육훈련 활성화

교육부
정보통신부

교육부
정보통신부

1.3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서비스센터
및 정보망

구축

원스톱 진학·평생학습
·고용 정보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교육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교육부
노동부

중앙 및 지역평생교육센터
운영

교육부
건설교통부

교육부
건설교통부

2.
산업구조
고도화에
부응한
기술·

전문교육의
강화

2.1
교육체제의
다원화 및

특성화

중등교육체제의 다원화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교육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교육부
농림부

기술·전문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고등교육체제의
유연화·전문화

교육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농림부

문화관광부

교육부
노동부
농림부

문화관광부

전문대학원의 설립·운영
교육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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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관련항 사업과제
제안 및
협조부처

추진부처

2.
산업구조
고도화에
부응한
기술·

전문교육의
강화

2.2
지식기반

산업분야의
교육훈련

강화

정보통신 등 첨단
산업분야 직업교육훈련
확대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산업분야의
인력개발 강화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

교육부

지식기반화를 이끄는
교육훈련 확충

농림부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교육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3.
직업교육
훈련의

현장성 제고

3.1
산학연계
교육 강화

직무능력을 배양하는
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교육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관광부

교육부
노동부

산업체 요구를 반영한
교육 훈련 확대·지원

교육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노동부

현장경험교육의 확대

문화관광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교육부
노동부

3.2
벤처창업
교육의
활성화

창업을 위한
기초교육훈련의 제공

교육부
교육부
노동부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교육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중소기업청

교육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3.3
교원의

현장직무
능력제고

교원 양성 및 임용제도의
개편

교육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교육부
노동부

교원의 현장연수 강화 교육부
교육부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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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관련항 사업과제
제안 및
협조부처

추진부처

3.
직업교육
훈련의

현장성 제고

3.4
산학간
지식 및
기술공유

확산

대학과 산업체의
직업교육훈련 연계 강화

중소기업청
교육부
노동부

대학의 산업체 컨설팅
기능 확대

교육부
정보통신부

교육부

산학연 공동연구 및 교류
활성화

교육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교육부

4.
직업교육

훈련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4.1
자격의
사회적
통용성
확대

국가자격제도의 개선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노동부
정보통신부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
건설교통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교육부
노동부

자격제도와 교육훈련과정
의 연계 강화

교육부 교육부

자격우대 고용관행의 조성 건설교통부
노동부

정보통신부

4.2
직업능력

평가
인정제도의

체계화

학점은행제 운영 활성화
건설교통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교육부

문하생 학력·학점인정제
도입

교육부 교육부

직업능력인증제의 단계적
도입

교육부 교육부

교육구좌제의 도입
교육부

문화관광부
교육부

4.3
직무능력을
중시하는

고용관행의
구축

사업장을 학습조직화하는
인사 조직 체제를 유도

노동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건전한 직업관을 정립하기
위한 사회교육의 강화

교육부
노동부

교육부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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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관련항 사업과제
제안 및
협조부처

추진부처

5.
대상집단별
직업교육
훈련 강화

5.1.
실업자

직업훈련의
효율성
제고

실업자 직업훈련의
산업인력 개발 기능 제고

노동부
문화관광부

노동부

교육훈련
직종·프로그램의 개선

노동부 노동부

5.2
여성

기술인력
개발의
활성화

과학기술·공학분야에
여성의 진출을 확대

과학기술부
교육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교육부
과학기술부

여성 직업훈련 여건 구비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5.3
중소기업근

로자의
직업교육훈
련기회의

확대

중소기업근로자의 계속
교육훈련 유도

중소기업청
노동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전문인력 육성

노동부
노동부

중소기업청

5.4
취약계층

직업교육훈
련의 강화

장애인 교육훈련 지원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

고령자 취업적합 직종 및
교육 훈련프로그램 개발

중소기업청
노동부

중소기업청

보훈대상자 직업교육훈련
강화

국가보훈처
노동부

국가보훈처
노동부

수형자 직업훈련의 내실화 법무부 법무부

탈북자에 대한 적응교육
강화

교육부 교육부

6.
경쟁적

직업교육
훈련시장의

육성

6.1
공공직업교
육훈련기관
의 체제개선

(공공부문) 기능 재정립
노동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재정경제부

(공공부문) 경쟁체제의
구축

노동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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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관련항 사업과제
제안 및
협조부처

추진부처

6.
경쟁적

직업교육
훈련시장의

육성

6.2
민간교육훈
련산업의

육성

사설학원의 육성·지원 교육부 교육부

교육훈련관련 용역사업
육성

교육부 교육부

교육자료 및 매체개발
사업의 진흥

교육부 교육부

6.3
노사의

직업교육훈
련 참여

제고

노사의 직업교육훈련 정책
결정에의 참여 유도

노동부 노동부

노사의 직업교육훈련시장
에의 적극적인 참여 제고

노동부 노동부

7.
지방화와

국제협력의
강화

7.1
직업교육
훈련의
지방화

지방정부의 직업교육훈련
정책 강화

교육부
교육부
노동부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

교육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교육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지역단위 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 노조 등의 협력
제고

교육부 노동부

지역단위 공동실습소 운영 교육부
교육부
노동부

7.2.
국제협력의

활성화

국제 협력 사업의 확충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국내·외 전문인력 교류
촉진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국외 연수지원 확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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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주요산업별 인력수요 전망

□ 정보통신분야 인력수요전망

99-2003년까지 정보통신산업부문의 취업자가 약 65만명, 정보

화부문의 취업자가 50만 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신규 인력수요는 약 40만 6천여명으로 추정됨

- 정보통신산업부문(21만 6천명), 정보화부문(18만 5천명), 부품

산업(7만 3천명) 및 소프트웨어산업(5만명)

□ 문화산업분야 인력수요전망

게임·애니메이션·음반 및 컨텐츠 부문의 규고용확대가 두드

러질 전망이며, 98-2003년까지 2만명의 신규 고용창출 예상

□ 관광산업의 인력수요전망

관광진흥 5개년(1999∼2003) 계획 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관광산업 관련 종사자는 계속 증가되어 2003년에는 270만 명이

고용되고 또한 다양한 직종이 새로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

□ 건설분야 인력수요전망

기술인력은 97년도의 27만 명을 정점으로 99년에는 20만 까

지 감소하다가 2002년에는 24만여명으로 증가할 전망임

기능인력은 97년도의 140만명에서 하락 99년에는 104만명으

로 감소하다가, 2002년에는 126만여명으로 증가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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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분야 인력수요전망

어업인구는 계속 감소하여 2011년에는 1996년 대비 83.3% 감

소 예상

선원은 2000년에 사관(해기사급)이 3,000명 부족 전망

해양과학 기술인력은 유엔 해양법 협약 발효 등에 따라 배타

적 경제수역(EEZ)관리, 해양자원개발, 해양환경오염예방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현재 추세로 인력공급이 이루어

질 경우 해양과학 기술인력은 2001년 60명, 2005년 90명 등

부족 인원이 점차 증대될 전망

□ 농림분야 인력수요전망

농업구조 개선 정책의 추진과 농업경영의 전업화로 고령농과

영세농의 탈락 및 영농인구의 감소가 지속될 예정. 상대적으

로 전문지식과 창의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핵심인력으로 등장

관련산업 및 연구인력 충원은 농업여건 변화에 따라 분야별

수급 불균형이 예상됨(특히 농림계 전문대학의 졸업생부족 문

제가 대두될 것임)

□ 운수 및 보관분야 인력수요전망

수상운송 및 항공운송부문은 인력부족이 발생하지 않으나 운

수서비스부문에서 약간의 인력부족이 발생하고 있으며,

육상운송업 특히 버스, 택시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송업과 같

은 도로운송업의 경우에는 노동강도가 높고 근무여건이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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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숙련기능자 1만8천명 등 약 2만명이 부족

□ 중소기업 분야 인력수급전망

중소기업의 경우 비생산직의 부족률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

나 생산직의 부족률은 5%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기업의 규모

가 작을수록, 미숙련 기능직일수록 높은 부족율을 보임

공고 등 실업계고등학교 출신의 기능인력과 고학력의 이공계

기술개발 및 연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

산업별로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3D업종에 가까운 산업들

이 주로 높은 인원 부족률을 기록

특히, 중소 및 벤처기업의 육성은 정부 핵심과제 중 하나이나

노동시장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없다면 중소 및 벤처기업의 만

성적인 인력 부족은 해소될 가능성이 희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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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추진 체제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6조)

1. 기능 :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의 심의·의결

2. 구성 (25인)

위원장 : 국무총리

부위원장 : 재정경제부장관

위원 (23인)

구분 인원 구 성 비고

당연직

위원
7

행정자치부, 교육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장관

위원장

지명

위원

(7인)

심의회안
건관련중
앙부처장

4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기획예산처장관

지방자치
단체장

3
서울특별시장, 경상북도지사,

광주광역시장

직업교육

훈련협의회

위원장

민간인

위촉

위원

(9인)

직업교육
훈련계

3
충청대학장, 숙명여대총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교육부

장관추천

노동계 3
한국노총위원장,
민주노총위원장,

일산직업전문학교원장

노동부

장관추천

산업계 3
한국경영자총연합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장

산업자원

부장관추

천

※ 간사 : 교육부차관, 노동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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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8조)

1. 기능 :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하

는 1년 단위 세부실천계획의 심의

2. 구성 :

위원장 : 지방자치단체장

위 원 :

- 지방교육행정기관장, 지방노동관서장, 지방중소기업청장

- 지역상공회의소장

- 위원장이 위촉하는 직업교육훈련계·산업계·노동계를 대표

하는 각 1인

기본계획수립실무협의회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제14조)

1. 기능 : 직업기술교육기본계획(안)의 조정·통합

2. 구성 :

위원장 : 교육부차관

위 원 : 13인 이내

-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위원장(국무총리) 지정한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1급 공무원

- 교육부장관 위촉 직업교육훈련계인사 1인, 노동부장관 위촉

노동계 인사 1인, 산업자원부장관 위촉 산업계인사 1인

※ 위원회 간사 : 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노동부소속 1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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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직업교육훈련의 발전 전략
- 제1차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 -

1999. 12.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안





차 례

Ⅰ . 직업교육훈련의 여건 변화

1. 경제성장의 기반 137

2. 변화의 도전 138

2.1.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2.2. 고학력화의 진전
2.3. 인구의 중고령화

2.4. 경제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문제의 지속

3. 신 패러다임 구축 필요 140

Ⅱ .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의 비전과 전략

1. 비전 142

2. 발전 전략 142

3. 신체제로서의 이해당사자의 역할 변화 143

4. 신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상 145

Ⅲ . 신직업교육훈련체제 구축을 위한 추진 과제

1.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기반 구축 146
1.1. 기초직업교육훈련의 강화
1.2. 계속교육훈련 기회의 확대

1.3. 평생학습 지원 서비스센터 및 정보망 구축

2. 산업구조 고도화에 부응한 기술·전문교육의 강화 148
2.1. 교육체제의 다원화 및 특성화

2.2. 지식기반산업분야의 교육훈련 강화



3. 직업교육훈련의 현장성 제고 150

3.1. 산학연계 교육훈련의 강화

3.2. 벤처창업교육의 활성화

3.3. 교원의 현장직무능력 제고

3.4. 산학간 지식 및 기술 공유 확산

4.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153

4.1. 자격의 사회적 통용성 확대

4.2. 직업능력평가 인정제도의 체계화

4.3. 고용능력 중시하는 고용관행의 구축

5. 대상집단별 교육훈련 강화 155

5.1. 실업자 직업훈련의 효율성 제고

5.2. 여성 기술인력 개발의 활성화

5.3. 중소기업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 기회 확대

5.4. 보훈대상자의 직업교육훈련 강화

5.5. 취약계층 직업교육훈련의 강화

6. 경쟁적 직업교육훈련 시장의 육성 158

6.1.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체제 개선

6.2. 민간 교육훈련산업의 육성

6.3. 노사의 직업교육훈련 참여 제고

7. 지방화와 국제협력의 강화 160

7.1. 직업교육훈련의 지방화

7.2. 국제협력의 활성화

【부록 1】 정책영역별 과제 추진·협조 부처 163



제1장 . 직업교육훈련의 여건 변화

1. 경제성장의 기반

○ 직업교육훈련은 그간 인적자원 개발을 통하여 경제성장의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

- OECD는 인적자본에 대한 성공적인 투자 를 한국 경제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들고 있음(OECD 한국경제보고서, 1996)

- 이러한 성공적인 인적자원 개발은 국민의 높은 교육열과 정부의

효율적인 인적자원 개발정책에 기인한 바가 큼

○ 정부의 인적자원 개발정책은 경제개발계획에서 설정한 산업정책의

목표에 따라 변화·발전하여 옴. 즉 산업화의 각 시기마다 산업

성장에 필요한 인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학교제도 등 인력

양성제도를 변화·발전시켜 옴

- 그에 따라 우리나라 인력구조는 양적 지표에 있어서 서구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함

- 중학교육은 1985년에 보편화, 고등학교 진학율은 1995년에 90%에

육박. 대학등록율(인구 대비)은 3.41%로서, 미국의 3.35%, 호주 및

프랑스의 3.24 %, 독일의 2.88%, 캐나다의 2.29%, 일본의 2.20%를

능가함

○ 그러나 이러한 인적자원 개발정책은 양위주·저비용의 인력양성

정책이라 할 수 있음

- 즉 1인의 교사가 다수의 학생을 상대로, 정형화된 지식을 주입하고

이를 암기하는 학습방식을 통하여, 초급 및 중급 수준의 지각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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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갖춘 산업인력의 양성에 초점을 둔 것임. 이것은 비교적

단순하고 표준화된 직무 수행을 요구하는 당시의 지배적인 산업

수요에 타당한 것이었음

2. 변화와 도전

○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개방화, 지식·정보화, 민간화 등

경제·사회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직업교육훈련도

이러한 변화를 수용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가 발생하였음

2.1.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 21세기는 고기술산업, 정보통신산업, 전문서비스산업 등과 같은

지식집약산업의 비중이 커지고 기존 산업의 지식집약화가 진전

되는 지식기반사회가 될 것임

- OECD 회원국의 경우 1985-1994년간 지식기반산업의 성장률이 빠를

뿐 아니라 부가가치비중도 1997년에 이미 50%를 넘어서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향후 5년간 지식기반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 지식기반산업이 고용창출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

(산업연구원, 1998)

- 한편 전통적인 생산요소 즉 노동력과 자본의 투입에 의한 성장 변인은

점차 약화될 것으로 전망(한국개발연구원, 1998)

2.2. 고학력화의 진전

○ 대학진학률은 1980년 32.8%에서 1999년 66.2%로 급격히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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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아직도 대학진학 희망률이 진학률을 상당히 상회하는 한편

(1999년 진학률은 77.0%),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대학정원도 늘고

있어 고등교육의 대중화는 더욱 진전될 것으로 예상

2.3. 인구의 중고령화

○ 1960년대 이후 출산율이 떨어짐에 따라 학령인구인 청소년

인구는 감소 추세임. 특히 18∼21세 인구는 1998년 310만 명에서

2000년 323만 명으로 다소 늘어나지만 2005년에는 261만 명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

- 1960∼1970년대에 2% 수준을 상회하던 인구증가율은 1990년대 들어

1% 미만으로 떨어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낮아지며, 노동가능

인구인 15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도 2000년대에 들면 1% 미만으로

하락 예상

○ 베이비붐 세대가 40대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중·장년 노동력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며 평균수명이 늘어 인구의

중·고령화가 진전되어 나갈 전망

2.4. 경제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문제의 지속

○ 빠른 경제구조조정으로 전직실업자가 증가하는 한편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소년층 취업난이 심화되어 전체 연령층에 걸쳐

실업자 수가 증대

○ 1998년 이후 실업률은 소폭 감소 추세

- 그러나 경제성장률 둔화 및 기술진보로 인하여 고용흡수력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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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다 크게 줄어드는 대신 계속적인 경제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실업기간이 장기화하는 등 실업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3. 신 패러다임 구축 필요

○ 계속학습·평생학습의 요구

- 지식기반사회는 지식의 빠른 변화에 창조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근로자를 요구함. 이를 위해서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능력과

계속적인 학습기회가 제공되어야 함

- 중고령자 및 실업인구의 증가는 이들의 취업능력(emp loyability)을

유지·개선할 수 있는 계속학습 기회를 근로생애에 걸쳐 지속적

이고 보편적으로 제공될 것을 요청함

○ 직업교육훈련의 질 제고 요구

- 한국 산업의 기술경쟁력은 낮은 수준에 있음. 예컨대 OECD 국가에

비하여 45-58% 수준이라거나(상공부, 1995), 미국을 100으로 할 때

일본기업의 기술경쟁력은 56.7, 독일 37.5, 프랑스 22.5임에 대하여

한국은 5.14에 불과하다는 조사가 있음(한국무역진흥공사, 1996)

- 이는 한국산업의 비교우위가 자본집약적이고 중급기술인력 집약적인

범위에 한정되는 점에 의해서도 반증됨(한국개발연구원, 1998)

- 높은 고등교육 진학률은 기능인력 부족, 대졸자의 취업난 가중 등

산업인력 수급을 왜곡시키는 낭비적 요소가 될 수 있음. 그러므로

고등교육의 대중화를 수용하는 한편으로 대졸자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업교육훈련의 질 제고가 요청됨

- 즉, 1980년대까지 타당하였던 양위주·저비용의 인적자원 개발정책은

경제구조의 고도화가 진전됨에 따라 한계에 도달함. 질 위주의 정

책으로 전환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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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교육훈련에서의 신 패러다임 구축 필요

- 지식기반사회화의 흐름과 한국산업의 기술열위를 극복하기 위해

서는 직업교육훈련에서의 신 패러다임이 요구

- 즉, 직업교육훈련의 질 제고를 중심으로 하는 평생학습사회의 구축을

지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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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의 비전과 전략

1. 비전

○ 개인차원 : 자기 주도적 학습자의 육성

사회차원 : 능력중심 사회의 조성

국가차원 : 지식기반국가의 건설

2. 발전전략

정책목표 : 신 (新)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

정책방향

- 폭넓은 학습기회의 제공

국민의 기초학습능력을 함양하고 직업교육훈련 기회의 형

평성을 제고하여, 국민 누구나 평생학습 능력과 기회를 부

여받도록 함

- 유연한 학습경로의 형성

정규 학교기관의 특성화와 학교급별 연계를 유도하고 근

로자의 계속학습제도를 마련하여, 모든 국민이 적성에 맞는

직업진로를 선택하고 원하는 시기에 학습기회를 누리도록 직

업교육훈련기관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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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과 학습의 연계 강화

노동시장에서의 유망직종을 분석하여 직업교육훈련과정을

개편하고, 교원의 현장성을 제고하며, 기업주의 고용관행과 기

술자격 등 직업능력에 대한 노동시장 지표를 개선하여, 학습

과 일이 순조롭게 연계되고 학습경험과 직업능력이 노동시

장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함

- 역할 분담을 통한 효율적 추진체계의 구축

직업교육훈련시장에서 민간부문의 기능을 제고하고, 정부기

능을 재정립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을 추진

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추진체제

를 마련함

3. 신 (新)체제에서의 이해당사자의 역할 변화

1) 학생과 성인

○ 학생은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를 설계하고 산업 변화에 유

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직업기초능력을 갖추게 함

○ 근로자를 비롯한 성인은 열린 학습기회를 누리며 학습경험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함

○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도움이 필요한 직업세계에의 참여를

통해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

는 기회를 제공받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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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교육훈련기관

○ 초·중등학교는 모든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학습

경로와 체험중심의 직업·진로 교육을 제공함

○ 고등교육기관은 지역사회와 산업에 기반을 두고 열린 대학으

로서의 위상을 확립함

○ 직업훈련기관은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생산적인 훈련 프로

그램을 제공함

3) 기업과 노사

○ 기업은 산학협동, 고용관행 개선 및 학습조직화를 추구하여 학습

문화 창출에 기여함

○ 산업계는 직업교육훈련의 수혜자로서 직업교육훈련의 가치를

인식하고 직업교육훈련의 주체로서 리더십을 발휘함

○ 노동조합은 직업교육훈련 분야에서 정부와 사용자의 대등한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조합원의 직업능력 향상에 노력함

4) 정부

○ 중앙정부는 직업교육훈련의 민간화·분권화체제 구축 및 국제협력을

활성화하여 신직업교육훈련체제 구축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단위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와 이해당사

자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적 운

영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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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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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신직업교육훈련체제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

1.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기반 구축

직업 및 직장 이동이 빈번해질 21세기는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직업능력을 갖추어야만 평생직업을 확보할 수 있는 시대인 바

국민 모두의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직업기초능력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이끄는 기반 정비와 직업교육훈련기회를 확대

1.1. 기초직업교육훈련의 강화

○ 초·중학교에서의 기초직업교육 강화

- 단위학교별로 산업체 현장견학 또는 근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 초·중학교의 이론위주 직업교육을 실기·실습 및 체험을 중시하는

직업교과교육으로 전환

직업교육용 첨단교재의 개발

○ 실업계 및 일반계 고등학교의 기초직업교육 강화

-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 문해력·수리력·의사소통능력·

컴퓨터활용능력 등을 개발하는 직업기초공통교과 확대

- 일반계 고등학교의 기초직업교육과정의 비중 제고

○ 직업훈련과정에서 기초직업능력 배양

- 비진학청소년·저학력자 등의 양성훈련과정에서 기초직업능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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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학교에서의 진로지도 강화

- 초·중등교육과정에서 직업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상담실 운영을

확대하는 등 진로지도의 실효성을 제고

- 다양한 직업인을 학교에 초빙하는 진로의 날 행사 확산

1.2. 계속교육훈련 기회의 확대

직업교육훈련기관간 연계 체제 개발

- 중등교육단계(실업계 고교, 일반계 고교 직업반, 직업전문학교 등)와

고등교육단계(전문대학, 기능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등) 교육훈련

기관간 연계교육(2+2 또는 2+2+2)을 확대

성인교육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참여 제고

- 대학(전문대학)이 성인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성인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 전문대학은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센타로, 기능대학은 지역별 산업체

근로자의 향상교육·재교육 센터로 육성

- 고등교육기관 진학에서 현장경력자 우대될 수 있도록 유도

- 현장경력자의 고등교육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시간제 등록, 현장

학습제(기술대학) 확충

사이버 대학 등 원격 직업교육훈련의 활성화

- 원격교육훈련을 활성화하여 근로자의 교육훈련에의 접근 기회 확대

- 성인의 교육훈련을 어렵게 하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대학 내 사이버 직업교육과정의 운영을 유도하고 사이버

대학교(cyber u niversity) 설립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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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평생학습 지원 서비스센터 및 정보망 구축

고용정보·학습정보를 연계한 원스톱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 근로자 및 학생에게 고용정보와 고등교육진학 및 계속학습을 위한

학습 및 진로정보를 제공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고용 및 직업전망 등 노동

시장 정보와 교육훈련기관 및 프로그램 정보를 축적·가공

w ork-net 등 관련 D/ B와 통계자료를 가공하고 체계화

- 원활한 정보 교류를 위해 직업분류, 서식, 전산시스템 등의 표준화

중앙 및 지역평생교육센터 운영

-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중앙평생교육센터 지정·운영

- 지역단위에서도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지역평생교육정보

센터 설치·운영

동사무소, 도서관 등의 기존시설 활용

2. 산업구조 고도화에 부응한 기술·전문교육의 강화

지식기반산업으로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체제를 다

원화·특성화하고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식기반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기술·전문교육을 강화

2.1. 교육체제의 다원화 및 특성화

중등교육체제의 다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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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교육단계에서 적합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다원화

통합형 고교체제 도입

일반계 고교의 직업반 운영 활성화

- 산업구조의 변화를 수용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특성화

성장산업분야이며 전문화 교육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특성화

고교(예 : 영상고등학교, 소프트웨어고등학교 등) 설립을 유도

기술·전문교육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체제의 유연화·전문화

- 산업구조변화에 부응한 인력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등교육

기관의 학사운영 유연화·전문화

학부 및 학과의 신축적 운영

복수전공 및 학사편입의 유연화 등

전문대학원의 설립·운영

- 첨단 또는 유망 직업기술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학위

또는 비학위 과정의 전문대학원을 설립하도록 유도

2.2. 지식기반산업분야의 교육훈련 강화

지식기반화를 이끄는 교육훈련 확충

- 농업, 해양수산업, 건설교통 등 기존 산업의 지식기반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교육훈련 확충

-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유망 직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관련 연구 지원

정보통신 등 첨단 산업분야 직업교육훈련 확대

- 정보통신 등 첨단 산업분야의 영재를 조기 발굴·육성하고 우수

학생의 해외 유학 등을 위한 장학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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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 등 첨단 산업분야의 관련 전문교육기관에 첨단 기자재를

지원하는 등 교육여건 개선

문화관광 산업분야의 인력개발 강화

- 인력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문화관광 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해서 특성화 고교를 설립하고 고등교육단계에서의 전문

인력 양성 유도

- 일반 사회인의 문화관광 산업인력화를 위해서 사회교육기관과 대학의

전문교육을 지원

3. 직업교육훈련의 현장성 제고

기업이 우수한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학생과 근로자들의 실무

직업능력을 개발·향상하는데 역점을 두고 산학협동을 활성화하는 등

교육훈련의 현장성 제고

3.1. 산학연계 교육훈련의 강화

직무능력을 배양하는 교육훈련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이론중심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실험·실습 중심으로 개편

- 직업교육훈련 교원, 학생, 산업체 관계자 등의 요구를 반영한 직종별

직무분석의 주기적 실시

- 실업계 고교 학생들의 통합적 문제해결능력과 직무능력을 효과적으로

배양하기 위하여 일반보통교과와 직업전문교과의 연계를 강화

- 전문대학·산업대학 등의 실습 기자재 등 실험·실습 여건을 개선

하기 위해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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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경험교육의 확대

- 현장견학, 모의실험·실습, 현장실습, 인턴십 등 다양한 현장경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 학생들이 이수한 현장경험학습을 이수 단위 또는 학점으로 인정

하도록 제도화

-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산학협동 전담교원 배치 추진

대학과 산업체의 직업교육훈련 연계 강화

- 실업계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 대학 등에 산업계가 직접 지원하는

특약학과 설치 유도

- 주문식 위탁교육훈련의 확충

- 교육훈련기관 및 의견수렴 채널 구축 등

3.2. 벤처창업교육의 활성화

창업을 위한 기초교육훈련의 제공

- 기업회계, 기업법·노동법 등 창업 및 기업운영 관련법과 인사관리,

마케팅 등 경영관련 과목이 교육훈련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유도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 전국대학생창업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벤처창업의 분위기를 조

성함과 아울러, 우수 제안서를 발굴하여 설비를 지원하고 투자를

알선하며 창업기업의 주식을 구입하는 등 사업화 지원

- 대학·출연연구소 등에 기술창업지원센터(벤처보육센터)를 설립하고

창업실적과 재정 지원 연계

- 창업제안서의 전문평가기관을 육성하고, 신기술창업지원단 사업을

내실화 하는 등 창업관련 공익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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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교원의 현장직무능력 제고

교원 양성 및 임용 제도의 개편

- 중등직업교육 교원이 현장직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원양성과정

개편

- 산업체나 연구기관 전문인력의 교원임용을 촉진

직업교육훈련기관 교원임용시 산업체 근무경력을 최대한 우대할 수

있도록 유도

실업계 고등학교에 산학겸임교사제의 확대 지원

전문대학이나 대학이 산업체나 연구기관의 전문가를 석좌·객원·

겸임교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평생교육법에 의해 새롭게 도입되는 평생교육사 제도를 직업교육

훈련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

교원의 현장연수 강화

- 교원의 산업체 근무 연수 및 장기 연수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

하기 위하여 연수학기제, 안식년제 등의 도입 검토

- 직업교육훈련기관 경영자의 경영 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전문연수

실시

3.4. 산학간 지식 및 기술 공유 확산

대학의 산업체 컨설팅 기능 강화

- 지역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 부설 우수 연구소 육성

- 중소기업의 기술·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연구소, 성공

벤처기업의 전문가로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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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공동 연구 및 교류 활성화

- 산업교육진흥법 개편 추진

-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이 지역산업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의 인적교류와 정보교류를 활성화

4.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학력(學歷)보다는 직업능력을 중시할 수 있도록 사회교육을 강화하고

고용관행 개선을 유도하며, 개인의 직업능력개발을 나타내주는 자격

지표·학점은행제, 직업능력인증제를 발전시켜 나가고 직업교육훈련

유공자를 포상

4.1. 자격의 사회적 통용성 확대

국가자격제도의 개선

- 세분된 기술자격종목 통합·조정

- 국가기술자격 검정자격에 실무경력을 보완하고, 검정기준을 산업

현장의 직무내용 위주로 개편하여 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 제고

- 합격인원 사전예고제 도입

- 국제기준과의 호환성을 확대하여 나감.

- 국가기술자격제도 관리기구에 대한 노사단체의 참여 확대

민간자격의 활성화

- 민간자격공인제도를 활성화하고 자격시장에서 민간자격 역할 제고

- 근로자의 인력개발을 유인하는 사내자격제도의 발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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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과 교육훈련과의 연계 강화

- 기술자격 검정기준과 교육훈련과정의 연계 강화

- 자격과 학력간의 호환성 강화

국가직업능력기준(nation al skill stan dar ds)의 개발 검토

일정한 자격취득자에게 학점은행제 소정의 학점 부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학력과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과 이수를 반영

자격우대 고용관행의 조성

- 자격증소지자가 채용ㆍ보수 등 인사관리에 있어서 우대 받도록 유도

4.2. 직업능력평가 인정제도의 체계화

학점은행제 운영 활성화

- 표준교육과정 및 교수요목을 개발하여 학점은행제의 체계적인 확산

유도

- 학점등록 및 학점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학습정보통신망 구축

문하생 학력인증제의 도입

- 전통문화예술분야 등에 문하생 학력인증제를 도입하여 학교교육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특수 전문분야의 기예 전승과 계속학습 유도

- 전수 교육과정 및 평가기준을 개발하여 대상기관 및 전수 교육과정

평가하여 학점은행제와의 연계 운영을 도모

직업능력인증제의 단계적 도입

- 계속학습의 잠재력과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

- 실용영어 의사소통능력 인증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문제해결능력 등에 대한 인증 방안 단계적 검토·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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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좌제의 도입

- 정규 학교교육 이후의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누적 기록·관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인증해 주는 교육구좌제 도입을 검토

- 인증된 학습 경험이 노동시장에서 학력외 능력지표로, 또한 교육

훈련비용의 지원 근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

4.3. 직무능력 중시하는 고용관행의 구축

○ 기업내 학습문화 형성 및 학습 조직화 유도

- 우수 인력투자기업 인증제도의 도입과 홍보

- 직무능력을 기준으로 한 임금 직급 체계의 확산 유도

- 기업의 훈련 수요 측정 및 훈련기본계획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중소기업 기술전수인(현장근로자로서 훈련을 선도할 자)의 양성 지원

○ 건전한 직업관을 정립하기 위한 홍보 강화

- 직업인 모델 사례의 발굴과 대중 매체를 통한 홍보

-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

기관과 프로그램, 자격, 진로, 유망직업 등에 대한 박람회 개최

○ 직업교육 유공자에 대한 포상

- 직업교육 종사자에 대한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 유공자 포상

5. 대상집단별 직업교육훈련 강화

직업교육훈련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여성 및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실업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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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실업자 직업훈련의 효율성 제고

실업자 직업훈련 인프라의 구축

- 실업자에 대한 고용정보 전달체계의 강화

고용정보의 전달창구로서 비정부기구(NGO)·비영리기구(NPO)의

참여 제고

- 실업자 정보의 체계적 정리(profiling)를 통해 직업훈련 설계를 위한

정보자료 확충

- 실업자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성과연계지원제도(ou tpu t-related

fu n din g)의 강화

교육훈련 직종 및 프로그램의 발전

- 훈련과정의 실업자 유형별 특성화 유도

- 취업 유망직종 선정과 훈련과정 개발·도입 지원

- 주문식훈련 등 사업주 참여에 대한 지원 확대

5.2. 여성 기술인력 개발의 활성화

여성 직업훈련여건 구비

- 여성 가장을 위한 직업훈련 개발 및 지원

- 육아·가사에 종사하면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파트타임 훈련제 도입

과학기술·공학 분야에 여성의 진출을 확대

-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역할모델(role m odel) 발굴과 홍보

- 과학기술·공학 분야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 대하여 장학금·연구

지원금 지급 우대

- Post-Doc 선발시 과학기술·공학계 등에서 여성을 우선적으로 배려

- 156 -



5.3. 중소기업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 기회 확대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전문인력의 육성

- 기능대학 및 전문대학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전문인력을

육성하도록 유도

기능대학 및 전문대학 평가에서 중소기업 인력개발에 대한 기여도

반영

중소기업근로자의 계속 교육훈련 유도

- 중소기업 공동훈련원 설립·운영 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의 계속훈련을 위해 공공훈련기관의 적극적인 역할

유도

- 지역단위 산·학·훈련기관의 협력 네트워크의 지원

5.4. 보훈대상자 직업교육훈련 강화

보훈대상자의 자활 능력을 높이는 직업능력개발기회 확충

5.5. 취약계층 직업교육훈련의 강화

장애인 교육훈련 지원

- 장애유형별 적합 직종과 기능을 선정하여 교육훈련과정 개발을 지원

-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전문대학 설립 추진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등 민간 장애인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용 기자재,

통신망, S/ W, 강사비 등의 지원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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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취업적합직종 및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 고령자를 위한 직업전환 교육, 자활능력 교육 등 기업의 퇴직전

노후준비교육에 대한 지원 강화

- 고령자 적합직종 및 교육훈련과정의 개발을 지원하고 노인교육

전문가를 육성

수형자 직업훈련의 내실화

- 기업체의 지원을 이끌어 수형자 직업훈련을 효율화

- 직업훈련 이수자를 위한 취업알선·지도기능 강화

우량기업체 취업쿼터제의 도입 검토 등

탈북자에 대한 적응교육 강화

- 탈북자에 대한 체제적응교육 및 직업교육 강화

6. 경쟁적 직업교육훈련 시장의 육성

직업교육훈련이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학습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며 노사(勞使)의 직업교육훈련에의 참여를 제고

6.1. 공공 직업훈련기관의 체제 개선

기능 재정립

- 민간 훈련투자가 취약한 부문으로 공공직업훈련 특화

- 양성훈련에서 산업체 근로자의 향상훈련, 재훈련으로 공공직업훈련

기관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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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훈련과정의 개발 지원과 교육훈련지도 강화

- 산업체·노동계·교육훈련기관 간의 연계를 통한 지역단위 센터

로서의 기능 강화

효율성 제고

- 공공직업훈련원의 단계적 독립법인화 추진

- 성과중심 기관평가 및 재정 지원 연계

-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기관장 공모제의 도입

6.2. 민간 교육훈련산업의 육성

사설학원의 육성

- 사설학원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원관련법상의 규제 완화

- 기술계 학원, 경영실무계 학원 등 사설학원을 육성하여 민간 직업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

교육훈련관련 용역사업 육성

- 기술자문·교원파견 등 교육훈련관련 용역사업이 신장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 정비 및 지원

교육자료 및 매체개발 사업 육성

- 개발된 제품과 자료에 대하여 법적 보호장치를 강구하고 판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

평가제도의 활성화

- 직업교육훈련을 수요자 중심·경쟁 중심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평가

제도의 기능 제고

우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발굴 우수 모델(best m odel)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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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는 공개하여 교육훈련 수요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등 교육훈련시장의 경쟁성 촉진

평가결과와 지원 연계

6.3. 노사의 직업교육훈련 참여 제고

직업교육훈련제도에 대한 노사의 참여 제고

- 직업교육훈련정책 심의기구에서의 노사대표 참여 비중 강화

- 자격제도운영기구에서의 노사의 역할 제고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노사의 참여 역량 제고

-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사단체의 정책개발 지원

노사의 직업교육훈련시장 참여 제고

- 사업내 훈련원 설립, 공동훈련원 설립, 기술대학 설립 등 기업 또는

사업주단체의 직업교육훈련 참여에 대한 지원 강화

- 노동조합에 의한 직업훈련시설 운영의 모델사례 형성 지원(예 :

영국·독일·일본의 건설업)

7. 지방화와 국제협력의 강화

직업교육훈련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분권화를 확대하기 위해 직업

교육훈련의 지방화를 추진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한 산·

학·관 협력을 강화하며 직업교육훈련의 세계화를 위해 국제협력을

활성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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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직업교육훈련의 지방화

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육훈련 강화

-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직업교육훈련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확대 추진

- 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육훈련사업에 대하여 매칭펀드방식의 재정

지원 강화

지역단위 직업교육훈련 추진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교육협의회의 설치를 촉진하여

지역단위 정책형성 및 정책추진의 중심조직으로서의 기능 정립

지역 행정기관과 교육훈련기관·산업체·노조의 공조체제 구축

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 분과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설치

- 지역 특성에 부응하는 직업교육훈련을 위해 교육훈련기관 신설·정원

조정·산학협동 등을 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서 사전 심의

지역단위 공동실습소 운영

- 지역 내 교육훈련시설(기능대학·직업전문학교·기업체 연수원 등)을

활용하여 공동실습소 운영

7.2. 국제협력의 활성화

국제협력사업의 확충

-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국제기구와 외국기관과의 협력사업 확대

국제기구, 외국기관과의 협력적 연계체제 구축

개발도상국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지원

선진국과의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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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전문인력 교류 촉진

- 국내외 전문인력 교류의 제고 위해 전문인력에 관한 정보망 구축

해외전문인력 및 단체에 관한 정보수집 및 온라인 인력정보망 구축

국내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전문인력 정보수집

국외연수지원 확대

- 전문인력의 해외 연수 및 해외정보수집활동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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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정책영역별 과제 추진·협조 부처

1. 평생직업교육훈련의 기반 구축

세부 추진 과제
제안 및
협조부처

추진부처

1.1.
기초직업

교육훈련의
강화

1.1.1.초·중학교에서의 기초직업
교육 강화

교육부 교육부

1.1.2.실업계 및 일반계 고등학교의
기초직업교육 강화

교육부
산업자원부

교육부

1.1.3.직업훈련과정에서 기초직업능력
배양

교육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1.1.4.초·중등학교에서의 진로지도
강화

교육부 노동부

1.2.
계속교육

훈련기회의
확대

1.2.1.직업교육훈련기관간 연계
체제 개발

교육부
노동부

교육부
노동부

1.2.2.성인 교육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참여 제고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부
교육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해양수산부
농림부
교육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1.2.3.사이버 대학 등 원격
직업교육훈련의 활성화

교육부
정보통신부

교육부
정보통신부

1.3.
평생학습

지원 서비스
센터와

정보망 구축

1.3.1.고용정보·학습정보를 연계한
원스톱 정보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교육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교육부
노동부

1.3.2.중앙 및 지역평생교육 센터
운영

교육부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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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구조 고도화에 부응한 기술·전문 교육의 강화

세부 추진 과제
제안 및
협조부처

추진부처

2.1.
교육체제의
다원화 및

특성화

2.1.1.중등교육체제의 다원화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교육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교육부
농림부

2.1.2.기술·전문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고등교육체제의
유연화·전문화

교육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농림부

문화관광부

교육부

2.1.3.전문 대학원의 설립·운영

교육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2.2.
지식기반

산업분야의
교육훈련

강화

2.2.1.지식기반화를 이끄는
교육훈련 확충

농림부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교육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2.2.2.정보통신 등 첨단 산업분야
직업교육훈련 확대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

2.2.3.문화관광산업분야의 인력개발
강화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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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업교육훈련의 현장성 제고

세부 추진 과제
제안 및
협조부처

추진부처

3.1.
산학연계

교육훈련의
강화

3.1.1.직무능력을 배양하는
교육훈련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교육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관광부

교육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3.1.2.현장경험교육의 확대

문화관광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교육부
노동부

3.1.3.대학과 산업체의
직업교육훈련 연계 강화

교육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교육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3.2.
벤처창업
교육의
활성화

3.2.1.창업을 위한 기초교육훈련의
제공

교육부
교육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3.2.2.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교육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중소기업청

농림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농림부
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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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 과제
제안 및
협조부처

추진부처

3.3.
교원의

현장직무능력
제고

3.3.1.교원 양성 및 임용 제도의
개편

교육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교육부
노동부

3.3.2.교원의 현장연수 강화 교육부
교육부
노동부

3.4 .
산학간 지식
및 기술 공유

확산

3.4.1.대학의 산업체 컨설팅 기능
강화

교육부
정보통신부

농림부

교육부
산업자원부

3.4.2.산학연 공동연구 및 교류
활성화

교육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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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세부 추진 과제
제안 및
협조부처

추진부처

4.1.
자격의
사회적

통용성 확대

4.1.1.국가자격제도의 개선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노동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4.1.2.민간자격의 활성화
건설교통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교육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4.1.3.자격과 교육훈련과의 연계
강화

교육부
산업자원부

교육부
노동부

4.1.4.자격우대 고용관행의 조성 건설교통부
노동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4.2.
직업능력
평가 인정

제도의
체계화

4.2.1.학점은행제 운영 활성화
건설교통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교육부

4.2.2.문하생 학력인증제의 도입 교육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4.2.3.직업능력인증제의 단계적

도입
교육부 교육부

4.2.4.교육구좌제의 도입
교육부

문화관광부
교육부

4.3.
직무능력을
중시하는

고용관행의
구축

4.3.1.기업내 학습문화 형성 및
학습 조직화 유도

노동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4.3.2.건전한 직업관을 정립하기
위한 홍보 강화

교육부
노동부

교육부
노동부

4.3.3.직업교육유공자에 대한 포상 교육부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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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집단별 직업교육훈련 강화

세부 추진 과제
제안 및
협조부처

추진부처

5.1.
실업자

직업훈련의
효율성 제고

5.1.1.실업자 직업훈련 인프라의
구축

노동부
문화관광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5.1.2.교육훈련 직종 및 프로그램의
발전

노동부 노동부

5.2.
여성 기술

인력 개발의
활성화

5.2.1.여성 직업훈련 여건 구비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5.2.2.과학기술·공학분야에 여성의
진출을 확대

과학기술부
교육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교육부
과학기술부

5.3.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
기회 확대

5.3.1.중소기업을 위한
기술·전문인력의 육성

노동부
노동부

중소기업청

5.3.2.중소기업근로자의 계속
교육훈련 유도

중소기업청
노동부

중소기업청

5.4 .
보훈대상자
교육훈련강화

5.4.1.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을
높이는 기회 확충

국가보훈처
노동부

국가보훈처
노동부

5.5.
취약계층
직업교육

훈련의 강화

5.5.1.장애인 교육훈련 지원 정보통신부
교육부
노동부

5.5.2.고령자 취업적합직종 및 교육
훈련프로그램 개발

중소기업청
노동부

중소기업청

5.5.3.수형자 직업훈련의 내실화 법무부 법무부

5.5.4.탈북자에 대한 적응교육 강화 교육부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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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쟁적 직업교육훈련 시장의 육성

세부 추진 과제
제안 및
협조부처

추진부처

6.1.
공공직업
교육훈련
기관의

체제 개선

6.1.1.기능 재정립
노동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재정경제부

6.1.2.효율성 제고
노동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6.2.
민간 교육
훈련산업의

육성

6.2.1.사설학원의 육성 교육부 교육부

6.2.2.교육훈련관련 용역사업 육성 교육부 교육부

6.2.3.교육자료 및 매체개발 사업
육성

교육부 교육부

6.2.4.평가제도의 활성화

교육부
노동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교육부
노동부

6.3.
노사의

직업교육
훈련 참여

제고

6.3.1.직업교육훈련제도에 대한
노사의 참여 제고

노동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6.3.2.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노사의
참여 역량 제고

노동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6.3.3.노사의 직업교육훈련시장
참여 제고

노동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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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방화와 국제협력의 강화

세부 추진 과제
제안 및
협조부처

추진부처

7.1.
직업교육
훈련의
지방화

7.1.1.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육훈련 강화

교육부
교육부
노동부

7.1.2.지역단위 직업교육훈련 추진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

교육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교육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7.1.3.지역단위 공동실습소 운영 교육부
교육부
노동부

7.2.
국제협력의

활성화

7.2.1.국제 협력 사업의 확충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
교육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7.2.2.국내외 전문인력 교류 촉진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교육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7.2.3.국외 연수지원 확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교육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 1 -



21세기 직업교육훈련의 발전 전략
- 제1차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 -

1999. 12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안
(기본계획 참고자료)





차 례

Ⅰ . 직업교육훈련의 여건 변화

1. 경제성장의 기반 177

(1) 경제성장기반으로서의 직업교육훈련정책

(2) 산업정책과 직업교육훈련정책의 연혁

(3) 성과와 특징

2. 변화와 도전 181

(1)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2) 고학력화의 진전
(3) 인구의 중고령화

(4) 경제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문제의 지속

3. 신 패러다임 구축 필요 192

(1) 변화의 요구
(2) 한국산업의 기술열위
(3) 직업교육훈련에서의 신 패러다임 구축

Ⅱ .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의 비전과 전략

1. 비전 195

2. 발전전략 195

(1) 정책목표 : 신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

(2) 정책방향과 개별과제와의 관련

3. 신체제에서의 이해당사자의 역할 변화 203

(1) 학생과 성인

(2) 직업교육훈련기관
(3) 기업과 노사
(4) 정부



Ⅲ . 추진과제 주요 용어 설명

1. 평생직업교육훈련의 기반구축 205

(1) 직업기초능력과 직업기초공통교과
(2) 진로지도 및 진로의 날 운영사례
(3) 2+2 또는 Tech-Prep 프로그램
(4) 사이버 대학
(5) 원스톱 서비스 체제
(6) Work-N et
(7) 평생교육센터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2. 산업구조고도화에 부응하는 기술·전문교육의 강화 212

(1) 특성화 고교

(2) 지식기반산업

3. 직업교육훈련의 현장성 제고 213

(1) 일반보통교과와 직업전문교과의 연계
(2) 특약학과(주문식 교육훈련)
(3) 현장경험교육

(4) 모의실험·실습

(5) 현장실습
(6) 인턴십

(7) 산학협동 전담교원

(8) 창업지원센터(벤처보육센터)
(9) 산학겸임교사제

(10) 평생교육사

(11) 연수학기제
(12) 안식년제
(13) 산업교육진흥법

4.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218

(1) 국가자격제도
(2) 민간자격공인제도

(3) 사내자격제도

(4) 국가직업능력기준의 개발

(5) 학점은행제



(6) 문하생 학력인정제
(7) 직업능력인증제

(8) 교육구좌제

5. 대상집단별 직업교육훈련 강화 223

(1) 여성 기술인력 양성 현황

(2) 중소기업 공동훈련원

6. 경쟁적 직업교육훈련 시장의 육성 225

(1) 공공직업훈련기관

(2) 향상훈련

(3) 재훈련
(4) 사설학원

(5) 노사의 직업교육훈련 참여

(6) 기술대학
(5) 현장실습

7. 지방화와 국제협력의 강화 231

(1) 직업교육훈련협의회
(2) 공동실습소

(3) 직업교육훈련관련 국제기구

【부록 1】 계획의 의의 및 성격 237

【부록 2】 추진경과 239

【부록 3】 향후 추진 계획 240

【부록 4】 추진 체제 242

【부록 5】 법정 사항과 기본계획 내용의 비교 244

- 175 -





Ⅰ . 직업교육훈련의 여건 변화

1. 경제성장의 기반

(1) 경제성장 기반으로서의 직업교육훈련정책

○ 직업교육훈련은 그간 인적자원 개발을 통하여 경제성장의 기반 구

축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표Ⅰ-1> 참조)

- OECD는 인적자본에 대한 성공적인 투자 를 한국 경제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들고 있음(OECD 한국경제보고서, 1996)

- 이러한 성공적인 인적자원 개발은 국민의 높은 교육열과 정부의

효율적인 인적자원 개발정책에 기인한 바가 큼

<표Ⅰ-1> 경제개발계획과 직업교육훈련정책 연표

시기 계획 직업교육훈련정책

1961년
이전

1957년 실업기술교육5개년 계획(1958∼1962)
수립

1962-66
제1차 5개년

계획
1963년 산업교육진흥법 제정
1967년 직업훈련법 제정

1967-71 제2차 〃 1969년 중학교 평준화 시행

1972-76 제3차 〃

1973년 산업교육진흥법 개정 및 산학협동 강
화(실업고생의 현장실습 의무화)
1974년 국가기술자격법(법령 제2,672호) 제정
으로 국가기술자격제도 시행
1976년 직업훈련기본법 제정(1997.1.1.부터 직
업훈련의무제 시행)

1977-81 제4차 〃
1979년 초급대학과 전문학교를 전문대학으로
일원화

1982-86 제5차 〃
1982년 개방대학(현 산업대학) 설치
1985년 중학교육 보편화

1987-91 제6차 〃
1990년 고등학교 직업기술교육 체제개편 사업
추진(일반계 대 실업계 학생 비율을 50 : 50으
로 조정하는 정책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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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계획 직업교육훈련정책

1993-97
신경제 5개년

계획

1993년 신경제5개년계획에 따른 공고 2·1체
제 시범 운영
1995년 고용보험제도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
업 실시(직업훈련의무제의 적용범위 축소)
1997년 신대학(기술대학) 제도 도입
1997년 직업교육3법(직업교육훈련촉진법·자격
기본법·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 및 근로자직업
훈련촉진법 제정

1998년
이후

1999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직업훈련의
무제 폐지)

(2) 산업정책과 직업교육훈련정책의 연혁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의 우리나라 산업화과정은 다음의 세 시기

로 대별할 수 있음(한국개발연구원, 1998)

- 1961 1972년의 이륙기(take-off)

- 1973 1979년의 중화학공업 육성기

- 1980년대의 합리화 및 자유화 시기

정부의 인적자원 개발정책 즉 직업교육훈련정책은 이들 각 시기를

지배한 기본적인 산업정책 목표에 따라 변화·발전하여 옴. 즉 산

업화의 각 시기마다 산업 성장에 필요한 인력 수요에 즉각 부응할

수 있도록 학교제도 등 인력양성제도를 변화·발전시켜 옴. 부연하

면 다음과 같음

1961 1972년의 이륙기(take-off)

- 1962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뒤, 산업정책은 의복·가발

등 노동집약적 상품 중심의 수출주도정책으로 채택

- 이 기간의 초기에 요구된 인력의 질은 일반교육(general education)

수준이었음. 이것은 해방 이후의 초등교육 보급으로 충족됨

1960년 당시 성인 문해율은 1945년의 22%에서 95% 이상으로,

초등학교 등록율은 1945년 45%에서 86%에 달하고 있었음(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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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발원, 1997).

1960년대 중반 노동시장 신규진입자의 거의 대부분이 적어도

초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짐.

- 이 기간의 중기, 특히 제2차 5개년경제개발계획 기간(1967 1971)

중화학·기계·제철 등 보다 자본집약적인 산업으로 정책의 초점

이 점차 이동함. 이에 따라 인력정책 또한 공식적인 교육제도의

안팎에서 교육·훈련의 양적 확대와 수준의 제고를 도모함.

1967년 직업훈련법의 제정에서 시작하여, 이후 국내·외의 자

본을 투입하여 직업훈련시설을 전국적으로 확대함

1973 1979년의 중화학공업 육성기

- 산업정책의 초점이 일반적인 수출 진흥에서부터 특정 산업 즉 중

화학공업 육성으로 전환됨(1973년 중화학공업발전계획). 그에 따

라 수출구조가 노동집약적 상품에서부터 자본집약적인 상품으로

전환됨

- 이를 위해 보다 높은 수준의 인력 즉 직무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

식과 기능을 갖춘 인력이 필요. 실업고와 공공 직업훈련을 통하여

인력을 공급함

- 그리고 자본집약적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중급 기술인력

(m id dle-level technician)의 양성이 필요. 그에 따라 2년제 기술계

대학의 발전 정책이 추구됨

- 한편 197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고수준의 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 문호를 점차적으로 확대함(1970년대 초기까지는 대학정원의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짐). 이것은 특히 자연과학·공학·경영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이 시기에 중학수준의 일반교육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보편화되

고(1980년 기준 등록율 95%), 고등학교 등록율도 1980년 기준으로

63.3%에 이름.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인 것은 전문대학과 4년제 공

과대학임.

- 이처럼 중화학공업 육성기 기간중 교육제도와 인력은 양과 수준

에 있어서 크게 성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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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의 합리화 및 자유화 시기

- 산업정책의 초점이 자본집약적인 산업에서부터 보다 기술 집약적

인 산업으로 이동함. 이와 아울러 경제에 대한 정부 개입을 자제

하고 시장 중심적 접근법이 강화됨(1982 1986년의 제5차경제개

발계획). 1984-1988년의 5개년 경제자유화계획이 성공적으로 완수됨

- 이 기간중 중학교 등록율이 100%에 이르고(1985년), 고등학교 교

육이 보편화되었으며(1990년 등록율 87.6%), 대학교육이 현저히

팽창함(1980년 16%에서 1990년 38.1%)

- 그러나 1980년대의 대학 팽창은 산업인력의 수요 전망에 기초한

것이라기보다 국민의 교육열에 기초한 정치적 결정에 의한 것임.

질 낮은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인문학 분야가 대학 팽창을 주도

한 것이 이것을 반증함. 그 결과 대학교육의 질 문제는 정책 관심

에서 제외되어 교육훈련은 인력의 질을 심화하는데 실패함. 1980

년대 기간중 사업내 훈련기관의 팽창은 이를 반증하는 것임.

- 다만 과학자(scien tist)와 공학자(engineer)의 양성은 크게 발전함.

과학기술투자는 1982년 0.9%에서 1991년 GN P의 2.5%로서 OECD

수준에 이름.

(3) 성과와 특징

정부의 인적자원 개발정책은 경제개발계획에서 설정한 산업정책의

목표에 따라 변화·발전하여 옴. 즉 산업화의 각 시기마다 산업 성

장에 필요한 인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학교제도 등 인력양성

제도를 변화·발전시켜 옴

- 그에 따라 우리나라 인력구조는 양적 지표에 있어서 서구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함

- 중학교육은 1985년에 보편화, 고등학교 등록율은 1990년에 100%

에 육박. 대학등록율(인구 대비)은 3.41%로서, 미국의 3.35%, 호주

및 프랑스의 3.24 %, 독일의 2.88%, 캐나다의 2.29%, 일본의 2.20%

를 능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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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인적자원 개발정책은 양위주·저비용의 인력양성정

책이라 할 수 있음

- 즉 1인의 교사가 다수의 학생을 상대로, 정형화된 지식을 주입하

고 이를 암기하는 학습방식을 통하여, 초급 및 중급 수준의 산업

인력 양성에 초점을 둔 것임. 이것은 비교적 단순하고 표준화된

직무 수행을 요구하는 1980년대까지의 지배적인 산업수요에 타당

한 것이었음

2. 변화와 도전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경제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1)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산업별 인력구조의 변화 : 서비스산업의 증가

농림·어업의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제조업은 취업자수

는 늘어나지만 전체취업자중에서의 구성비는 감소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 (1999년 22.6%, 2010년 21.3%)

- 서비스부문의 고용비중은 1997년 67.6%에서, 2003년 71.0%, 2010년

73.7%로 증가 추세가 지속됨 . 특히 금융부문, 전기가스부문, 기타

서비스부문의 고용증가가 커서 산업구조의 고도화, 소프트화를 이

끌 전망(<표 I- 2> 참조)

직업별 인력구조의 변화 : 관리·전문직 인력수요의 증가

기술·지식집약 산업화로 전문기술직·행정관리직 인력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임. 한편, 경제의 소트화가 진전됨에 따라 서비스직, 사무관

련직과 판매직의 취업자수는 견실한 증가추세 지속

- 농림·어업직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생산직 취업자는 소폭으로

늘어나지만 취업자수 비중은 줄어들 전망(<표 I-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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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 2> 산업별 취업자수 전망
(단위: 천명, %)

연도

산업
1997 1999 2003 2010

연평균 증가율

1997-2003 2003-2010

농림어업 2,324 2,126 1,684 1,201 -5.2 -4.7
광공업 4,501 4,257 5,065 5,299 2.0 0.6

광 업 27 25 22 17 -3.0 -3.4

제조업 4,474 4,232 5,043 5,282 2.0 0.7
SOC 및 기타 14,223 13,971 15,732 18,255 1.7 2.1

전기가스 76 80 103 149 5.1 5.4

건설업 2,004 1,909 1,937 1,777 -0.6 -1.2
도소매 5,798 5,407 5,546 6,408 -0.7 2.1
운수창고 1,165 1,141 1,306 1,319 1.9 0.1

금융보험 1,908 1,844 2,410 3,434 4.0 5.2
기타서비스업 3,272 3,590 4,430 5,168 5.2 2.2

계 21,047 23,044 22,485 24,758 1.1 1.4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1998). 산업인력 수급 전망과 과제.

<표Ⅰ-3> 직업별 취업자수 증가율 전망
(단위: 천명, %)

구 분
연평균증가율

1997-2003 2003-2010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4.5 2.9

전문가 8.9 3.4

기술공 및 준전문가 4.2 1.0

사무직원 1.6 2.7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 0.9 2.5

농업 및 어업숙련 근로자 -5.7 -6.5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0.6 1.8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0.4 0.3

단순노무직 근로자 -0.4 0.1

계 1.1 1.4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1998). 산업인력 수급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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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창출

지식 및 기술집약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창출될 전망

※지식기반산업에는 지식기반1차산업(첨단작물, 영림 등), 지식기반제조

업(정밀화학, 메카트로닉스, 전자·정보통신기기, 정밀기기, 신소재, 우

주·항공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정보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및 엔지니어링, 교육서비스, 문화산업 등)이 포함

지식기반제조업에서 향후 5년간 약 24만명의 고용창출 예상

- 환경, 정밀화학, 의약산업에서 고용창출이 클 것으로 기대되며, 디

지털가전, 신소재, 통신기기, 메카트로닉스산업 등에서도 신규 인

력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표 I -4> 참조)

<표Ⅰ-4> 지식기반제조업의 고용창출 전망
(단위: 천명)

1999 2000 2001 2002 2003 99∼2003

기계
산업

메카트로닉스
항공·우주

카일렉트로닉스
정밀·광학

0.9
0.2
0.8
0.8

1.5
1.4
1.2
1.2

2.0
2.0
1.7
1.8

2.7
2.1
2.0
2.6

3.0
2.3
2.4
2.7

10.1
7.8
8.0
9.0

소 계 2.6 5.3 7.4 9.3 10.4 34.8

전자
정보

디지털가전
통신기기
컴 퓨 터
반 도 체

1.5
1.5

-0.3
-1.5

4.5
4.5
2.4
3.0

6.0
4.5
2.7
2.3

6.0
1.5
3.2
2.3

4.5
3.0
3.8
3.0

22.5
15.0
11.7

9.0
소 계 1.2 14.4 15.5 12.9 14.3 58.2

생물
의약
환경

생 물
의 약
환 경

0.5
3.0
3.8

0.6
4.5

10.1

0.8
7.5

12.6

0.9
7.5

13.4

1.1
7.5

12.6

3.8
30.0
52.4

소 계 7.2 15.2 20.9 21.8 21.2 86.1

소재
화학

신 소 재
정밀화학

0.8
4.2

1.8
6.6

3.0
8.3

4.7
10.5

6.3
12.3

16.5
41.9

소 계 5.0 8.4 11.3 15.2 18.6 58.4

에너지 에너지 0.5 0.8 0.8 0.8 0.8 3.5
합 계 16.4 44.0 55.7 59.9 65.1 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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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산업연구원(1998). 내부자료.

지식기반서비스산업에서는 향후 5년간 약 50만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됨

- 분야별로 보면 향후 5년간 지식서비스산업에서 25만명, 제조업지원

서비스에서 7만명, 정보서비스부문에서 14만명 정도의 고용 창출 예상

- 소프트웨어를 비롯하여 관광, 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 엔지니어링,

디자인, 영상·음반 등의 부문에서 고용 증대가 클 것으로 전망

됨 (<표I -5> 참조)

<표Ⅰ-5>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 전망
(단위 : 천명)

1999 2000 2001 2002 2003 99∼2003

지식

서비스

영상·음반
출 판
관 광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2.2
1.1
9.0
3.0
8.5

2.8
1.8

29.0
7.5

12.2

3.7
1.8

27.0
10.8
12.6

4.8
2.4

32.0
11.2
13.2

5.5
2.4

19.0
11.3
14.2

19.0
9.5

116.0
43.8
60.7

소 계 23.8 53.3 55.9 63.6 52.4 249.0

제조업

지원

서비스

디자인
엔지니어링
경영컨설팅
광 고
연구개발

0.8
-0.2
0.9
1.1

-0.9

2.4
2.3
1.1
2.2

-0.7

4.3
9.3
2.4
1.2
0.7

5.0
10.5

1.8
1.5
0.6

6.2
11.8
1.6
1.6
0.4

18.7
33.7

7.8
7.6
0.1

소 계 1.7 7.3 17.9 19.4 21.6 67.9

정보

서비스

정보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
방 송
데이터베이스

4.4
2.5
1.0
1.2

3.5
16.8

1.5
1.2

1.6
24.6

1.3
1.3

1.2
32.3

2.0
1.3

1.4
42.1

2.1
1.3

12.1
118.3

7.9
6.3

소 계 9.1 23.0 28.8 36.8 46.9 144.6

합 계 26.3 102.7 115.8 127.1 128.3 500.2

자료: 한국산업연구원(1998). 내부자료.

지식기반산업화는 부문별 인력수급구조를 고도화할 전망임

-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전통적인 중후장대형 산업의 경우 전반적

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지만 지식 및 기술인력의 비중은 증가

- 섬유와 신발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은 고용비중은 낮아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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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개발 및 품질의 고급화를 위한 기술인력의 수요는 증가

- 정보통신산업 및 정보화 인력수요는 2000년대 들어 연평균 6∼7%

수준의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정보통신부)

향후 5년간 정보통신부문의 신규인력수요는 약 407천명으로 추정

정보통신분야의 수요인력은 석·박사급 고급전문인력이 중심임.

통신 및 소프트웨어분야의 고급인력부족이 심화될 우려

- 영화, 애니메이션, 출판, 게임과 비디오 등의 문화산업부문 인력수

요도 향후 5년간 20%이상 급격히 늘어날 전망(문화관광부)

문화산업은 미래 유망산업으로 전문인력 양성하는 교육인프라

구축 필요

- 신산업부분인 관광부문의 인력도 1999년 2,091천명에서 2003년

2,700천명으로 늘어날 전망

- 건설인력수요는 최근 경기후퇴로 크게 줄어들어 당분간 건설부문에서

인력부족의 문제는 없을 것이나 건설인력의 기술·기능수준을 제고

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건설교통부)

- 교통부문 인력수요는 1999년 812천명에서 2003년 886천명으로 연

평균 2.2%가 늘어날 전망(건설교통부)

항공종사자 등 일부 전문인력의 공급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책

필요

- 해양과학 기술산업인력에 대한 수요는 유엔해양법협약발표 등에

따른 EEZ 관리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1997년 1,327명에서 2001

년 1,795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해양수산부)

- 농업부문은 절대적인 취업자수가 감소할 것이나 격화하는 국제경

쟁에 대처하여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적자원의 질을

높여야할 필요성은 증대(농림부)

전문지식과 창의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농업부문의 핵심인력화

하여야 함

- 실업률은 높지만 중소제조업은 일부 생산직인력의 구인난을 겪고

있음. 경기가 회복되면 기능인력 부족 현상이 확산될 우려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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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 열악한 일부 중소제조업의 구인난은 산업구조의 고

도화에 따른 불가피한 귀결이지만, 인문위주의 고학력 추구가

기능인력의 부족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고학력 과학기술인력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음. 매년 1,000명

이상의 이공계 박사급 인력이 취업난을 겪을 것으로 전망(과학기

술부)

이러한 경제구조의 변화는, 다가오는 21세기는 고기술산업, 정보통

신산업, 전문서비스산업 등과 같은 지식집약산업의 비중이 커지고

기존 산업의 지식집약화가 진전되는 지식기반사회가 될 것임을 보

이는 것임

- OECD 회원국의 경우 1985-1994년간 지식기반산업의 성장률이 빠

를 뿐 아니라 부가가치비중도 1994년에 이미 30%를 넘어서고 있음

(2) 고학력화의 진전

중학교육은 1985년에 보편화, 고등학교 등록율은 1995년에 90%에

육박 (<표 I -6, I -7> 참조)

<표 I -6) 학교급별 등록율
(단위: %)

연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졸업

1960 86.2 33.3 19.9 6.4

1965 91.6 39.4 27.0 6.9

1970 1.3 100.7 50.9 27.9 8.8

1975 1.7 105.0 71.6 40.8 9.5

1980 4.2 102.9 95.0 63.3 16.0

1985 18.9 100.4 100.0 79.5 35.6

1990 31.5 101.4 97.8 87.6 38.1

1995 42.0 98.7 100.6 89.9 54.6

주: 고등학교에는 실업고 포함, 대학에는 전문대학 포함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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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 -7> 국민의 학력구성 변화 (25세 이상 인구)
(단위: %)

학력
연도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1970 74.3 11.5 10.2 4.9

1975 65.5 14.8 13.9 5.8
1980 55.3 18.1 18.9 7.7
1985 43.4 20.5 25.9 10.2

1990 33.4 19.0 33.5 14.1
1995 26.6 15.7 38.0 19.7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대학진학률은 1980년 32.8%에서 1995년 51.4 %, 1997년 60.1%로 급

격히 상승(<표 I -8> 참조)

- 진학희망률이 아직도 진학률을 상당히 상회하고 있음(1997년

75.6%). 진학 희망자를 수용할 수 있는 대학정원도 크게 늘어났

으므로 고등교육의 대중화는 더욱 진전될 것으로 예상

- 18∼21세와 22∼25세 인구가 고등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은 각각 30.8%

와 16.3%로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을 상회(<표 I -9> 참조)

<표Ⅰ-8> 대학정원과 진학률
(단위: %)

구분

진학률 진학희망률
정원대비

진학기회율

일반계 실업계 일반계 실업계
졸업자
대비

진학희망자
대비

1980 32.8 34.0 31.2 45.8 72.8 10.1 44.0 96.1

1985 36.4 53.8 13.3 60.1 82.8 30.0 41.4 68.9
1990 33.2 47.2 8.3 63.0 86.0 22.1 43.3 68.8
1995 51.4 72.8 19.2 69.4 91.8 35.6 72.9 105.1

1999 66.2 84.0 38.2 77.0 93.9 50.5 81.6 105.9

주 : 1) 대학 진학자와 정원은 일반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을 각각 합계한 것임.

2) 진학희망률 = (당해연도 졸업자중 진학희망자 / 당해연도 졸업자) × 100
3) 진학기회율 = (대학 정원 / 졸업자 또는 진학희망자) × 100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1997). 통계로 본 한국교육의 발자취. 1999년 수치는

교육부(1999) 교육통계연보 의 자료를 이용 산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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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Ⅰ-9> 18-25세 인구의 고등교육 참여율 (1996)
(단위: %)

국가 18-21세 22-25세

미국 34.6 21.5

영국 26.9 9.4

독일 10.8 17.2

프랑스 36.0 18.6

캐나다 40.5 21.9

한국 40.7 17.4

OECD평균 23.2 16.9

주 : 고등교육 참여율 = 해당 학령인구의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수 / 해당 학령인구

자료 : OECD(1998).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1998.

고등교육 진학률이 선진국보다도 높은 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전통

적인 높은 교육열에 기인

- 높은 고등교육진학률은 기능인력부족을 야기하여 산업인력수급을

왜곡시키고 대졸자 취업난을 가중시키는 등 낭비적이라는 비난이

있음. 그러나 고등교육 진학률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대학정원을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교육 욕구를 억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입시

과열과 재수생 문제 등을 야기하는 문제점이 있음

- 고등교육의 대중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산학연계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교육제도 발전을 통하여 대졸자의 취업률 제고

- 직무확대(job-en largem ent)와 직무심화(job-enrichment)를 통해서 고

학력자를 위해 일자리를 늘려 가는 것도 고등교육의 대중화에 따른

고용문제를 완화하고 경제의 생산성을 높여 가는 방안

- 평생교육기회를 확충함으로써 국민의 고등교육수요를 충족시키는

다각적인 길을 개발하는 것은 대학학력에 대한 맹목적인 지향을

완화시키는 데에 기여

(3) 인구의 중고령화

1960∼70년대에 2% 수준을 상회하던 인구증가율은 1990년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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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만으로 떨어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낮아질 전망

- 노동가능인구인 15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도 2000년대에 들면 1%

미만으로 떨어짐(<표Ⅰ-10> 참조)

<표 I -10> 인구전망
(단위: 천명, %)

인구
연도

총인구
15세 이상 인구

1990 42,869 (1.02) 31,896 (1.62)

1995 45,093 (0.95) 34,556 (1.40)

2000 47,275 (0.77) 37,042 (0.88)

2005 49,123 (0.60) 38,703 (0.93)

2010 50,618 (0.42) 40,538 (0.79)

주: ( )안은 증가율임

자료: 통계청(1996). 장래인구추계

베이비붐 세대가 40대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중·장년 노동력인구는 지

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며 평균수명이 늘어나서 인구의 중·고령화가 진

전되어 나갈 전망

- 중·장년 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중·장년 노동

력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의 정책적 중요도도 높아져야 함

- 아울러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젊은 층이 줄어드는 것에 대처하여

중·고령 인력의 경제활동참가를 높여나가야 함

1960년대 이후 출산율이 떨어짐에 따라 학령인구인 청소년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2000년대 초에 18∼21세의 대학 적령

인구의 감소 폭이 두드러질 것임(<표 I -11> 참조)

- 18∼21세 인구는 1998년 310만 명에서 2000년 323만 명으로 다소

늘어나지만 2005년에는 261만 명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

- 전통적인 생활패턴과 직업관이 선진화됨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70년 39.3%에서 1980년 42.8%, 1997년 49.5%로 지속적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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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여성의 자아실현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는 길임. 여성의 경제활동을 이끄는

직업교육훈련을 강화 필요

<표 I -11> 연령계층별 인구구조 전망
(단위: 천명, %)

구분 1995 2000 2005 2010

15∼29세

30∼44세

45∼54세

55세이상

12,589(36.4)

11,384(32.9)

4,510(13.1)

6,073(17.6)

12,005(32.4)

12,539(33.9)

5,294(14.3)

7,203(19.4)

10,713(27.7)

12,713(32.8)

6,842(17.7)

8,434(21.8)

10,312(25.4)

12,215(30.1)

8,028(19.8)

9,984(24.6)

주: ( ) 안은 15세 이상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통계청(1996). 장래인구추계

(4) 경제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문제의 지속

외환위기로 촉발된 경기침체로 1998년 이후 실업률이 7% 수준으로

급격히 상승(<표Ⅰ-12> 참조)

- 1998년 -5.9%로 낮아진 경제성장률은 1999년 2사분기에 9.8%까지

성장하는 등 경제회복의 속도가 매우 빠른 실정임. 그러나 늘어나

는 신규노동력을 흡수하여야 하며 경제구조조정이 진전되고 있으

므로 실업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실업문제는 지속될 전망

<표Ⅰ-12> 실업전망
(단위: 천명,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연평균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경제성장률 -5.8 3.8 - - - - 4.7 5.1 5.3

실업자 1,463 1,553 1,751 1,580 1,456 1,426 1,397 1,252 1,047

실업률 6.8 7.2 8.4 7.2 6.6 6.5 6.4 5.6 4.7

실업률(실적) 6.8 7.2 8.4 6.6 5.6 - - - -

주: 2000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한국개발연구원 전망치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1999). 중기 실업대책의 방향과 과제.

- 190 -



빠른 경제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전직실업자가 증가하는 한편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소년층의 취업난이 심화되어 전체 연령층에

걸쳐 실업자가 크게 늘어남 (<표Ⅰ-13> 참조)

- 실업률이 증가하는 비율은 높은 연령층일수록 크고 실업률의 절

대적인 증가치는 낮은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큼

- 청소년의 경우 진학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을 늦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소년의 취업문제는 실업률 지표로 나타나는 것 이상으로

나쁜 상황임. 청소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실업대책의 핵심 과제임

<표 I -13> 연령계층별 실업추이
(단위: 천명, %)

구분
1997 1998

실업자수
증가 (증가율)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률
증가 (%포인트)

계

15∼29세

30∼44세

45∼54세

55세 이상

556

313

162

49

32

2.6

5.7

1.8

1.3

0.9

1,463

610

523

216

113

6.8

12.1

5.7

5.7

3.4

907(163.1)

297( 94.8)

361( 22.5)

167(340.8)

81(249.5)

4.2

6.4

3.9

4.4

2.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과거 우리나라는 대졸자의 실업률이 고졸자의 실업률보다 소폭으로

높았으나 1998년 이후 고졸자의 실업률이 대졸자 실업률을 상회하고

있음 (<표Ⅱ-14> 참조)

- 이는 급격한 경기하강으로 많은 한계기업이 퇴출되고 일용직 등

저학력 근로자의 고용조정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데에 기인됨 . 한

편 제한된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에서 대졸자가 고졸자의 전통적

인 일자리를 잠식한 데에도 일부 원인이 있음

- 그러나 대졸자의 경우 마찰적·경기적 실업자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졸자의 실업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임. 구미 선

진국의 경우 고학력자의 실업률은 평균실업률의 절반 정도에 머

물고 있음. 대졸실업문제는 중요한 정책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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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 -14> 학력별 실업율
(단위: %)

한국
미국 (1995) 호주 (1995) 영국 (1995) 독일 (1995)

1997 1998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1.5

3.3

3.0

5.8

8.2

5.7

10.0

5.0

2.7

8.5

6.2

4.0

12.2

7.4

3.7

13.3

7.9

4.9

평균 2.6 6.8 5.6 8.6 8.8 8.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OECD (1998). Employment Outlook.

3. 신 패러다임의 구축 필요

(1) 변화의 요구

계속학습·평생학습의 요구

- 지식기반사회는 지식의 빠른 변화에 창조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근로자를 요구함 . 이를 위해서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능력

과 계속적인 학습기회가 제공될 필요

- 중고령자 및 실업인구의 증가는 이들이 취업능력을 유지·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학습 기회가 보다 많이 보다 보편적으로 제공될

것을 요청함

분권화·네트워크화의 요구

- 정보처리능력의 제고와 대중정보매체의 확산, 교통통신의 발전은

탈산업화·정보화 시대를 열어가고 있음

- 정보화시대는 소비자의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취향에 부응하기

위한 다품종 소량생산의 시대임. 대량생산시대의 관료적·분업적

생산조직체계는 수평적·통합적 유연체제로 전환 .

- 조직의 수평구조화는 일선조직의 구성원에게 의사결정기능을 분

점시키고 조직간의 연계기능을 부여하는 것임. 일선조직에 있는

근로자 개개인의 재량범위가 커지고 그만큼 근로자 개개인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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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처리 능력이 조직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늘어남

- 정보화·지식화의 진전은 어느 하나의 개인 또는 주체가 그 설립

과 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의 전체를 보유하게 어렵게 함. 따라서

개인·기업·국가 등의 성공은 지식집약적인 네트워크에의 접근

및 참여의 기회와 능력에 의해 결정됨(이른바 제도적 자본).

자아실현의 욕구 증대

-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적 욕구, 자아실현 욕구 등 높은

단계의 욕구충족이 점점 중요시되는 사회적 가치의 고도화가 진

전되고 있음

- 교육은 문화적 욕구,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키는 소비재로서의

효용가치. 즉 교육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일 뿐 아니라 고급의

소비재이기도 함 . 고등교육을 대중화하고 평생교육기반을 확충하

는 것은 늘어나는 국민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불가

결한 요건임

- 디자인·마케팅 등 제조업 지원서비스나 문화·관광 등 신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사회적 가치관의 고도화에 부응

(2) 한국산업의 기술열위

한국 산업의 기술경쟁력은 낮은 수준에 있음 . 예컨대 OECD 국가에

비하여 45-58% 수준이라거나(상공부, 1995), 미국을 100으로 할 때

일본기업의 기술경쟁력은 56.7, 독일 37.5, 프랑스 22.5임에 대하여

한국은 5.14에 불과하다는 조사가 있음(한국무역진흥공사, 1996)

- 이것은 한국산업의 비교우위가 자본집약적이고 중급기술인력 집

약적인 범위에 한정되는 점에 의해서도 반증됨(한국개발연구원,

1998).

- 요컨대 1980년대까지 타당하였던 양위주·저비용의 인적자원 개

발정책은 경제구조의 고도화가 진전됨에 따라 한계에 도달함 . 질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 필요

-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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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의 국가경쟁력 보고서( 99년도)에 따르면 평가대상 47

개국중 한국의 국제경쟁력은 39위(태국 34위, 필리핀 32위, 대만

19위)

- 미국의 경제학자인 폴 쿠르그만(P . Kru gm an)도 1994년 말 동아

시아 성장한계론 에서 우리나라의 기적적인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요소투입량(노동력과 자본)에 의한 것이며, 지식창조를 통한 총요

소생산성의 기여도는 미미하므로 향후 고도성장 유지는 불가능하

다고 통렬하게 비판한 바 있음.

높은 고등교육 진학률은 기능인력 부족, 대졸자의 취업난 가중 등

산업인력 수급을 왜곡시키는 낭비적 요소가 될 수 있음. 그러므로

고등교육의 대중화를 수용하는 한편으로 대졸자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업교육훈련의 질 제고가 요청됨

(3) 직업교육훈련에서의 신 패러다임 구축

지식기반사회화의 흐름과 한국산업의 기술열위를 극복하기 위해서

는 직업교육훈련에서의 신 패러다임이 요구

- 이것은 직업교육훈련의 질 제고를 중심으로 하는 평생학습사회의

구축을 지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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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의 비전과 전략

1. 비전

가 . 개인 차원 : 자기 주도적 학습자의 육성

- 개인적으로 직업교육훈련은 스스로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자기 주도적

인간을 육성하여야 함 . 지식·정보화 시대의 직업세계는 급속한 변화

를 특징으로 함 . 새로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모든 개인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직업능력을 자기 주도적으로 개발하여야 함 .

나 . 사회 차원 : 능력중심 사회의 조성

- 사회적으로 직업교육훈련은 학력 (學歷)보다는 직업능력이 존중받는 사

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여야 함 . 무분별한 학력 경쟁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임 . 따라서 직업교육훈련 및

관련제도는 형식적인 학력 중심의 병폐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직업 능

력을 가진 자가 사회적으로 대우받는 능력 중심의 사회를 조성하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다 . 국가 차원 : 지식기반 국가의 건설

- 국가적으로 직업교육훈련은 지식기반사회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경쟁력 있는 국가를 건설하는데 공헌하여야 함.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은 지적·인적 자원의 질에 달려있으며, 직

업교육훈련이 관련 당사자간의 선의의 경쟁과 호혜적인 관계 속

에서 실시됨으로써 인적 자원의 질이 제고되며 국제적 경쟁력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임

2. 발전전략

1) 정책목표: 신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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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방향과 개별과제의 관련

(1) 폭넓은 학습기회의 제공

국민의 기초학습능력을 함양하고 직업교육훈련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국민 누구나 평생학습 능력과 기회를 부여받도록 함

① 기초학습능력의 강화

1.1. 기초 직업교육훈련의 강화

1.1.1.
1.1.2.

1.1.3.

초·중학교에서의 기초직업교육 강화

실업계 및 일반계 고교 기초직업교육 강화

직업훈련과정에서 기초직업능력 배양

② 대상별 학습기회의 제고

5.1. 실업자 직업훈련의 효율성 제고
5.1.1.

5.1.2.

실업자 직업훈련 인프라의 구축

교육훈련 직종 및 프로그램의 발전

5.2. 여성 기술인력 개발의 활성화

5.2.1.
5.2.2.

여성 직업훈련 여건 구비

과학기술·공학분야에 여성의 진출을 확대

5.3.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 기회 확대

5.3.1.
5.3.2.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전문인력의 육성

중소기업 근로자의 계속 교육훈련 유도

5.4 . 보훈대상자 교육훈련 강화
5.4.1. 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을 높이는 기회 확충

5.5. 취약계층 직업교육훈련의 강화

5.5.1.
5.5.2.
5.5.3.

5.5.4.

장애인 교육훈련 지원

고령자 취업적합직종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수형자 직업훈련의 내실화

탈북자에 대한 적응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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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연한 학습경로의 형성

정규 학교기관의 특성화와 학교급별 연계를 유도하고 근로자의

계속학습제도를 마련하여, 모든 국민이 적성에 맞는 직업진로를

선택하고 원하는 시기에 학습기회를 누리도록 직업교육훈련기관

을 정비함

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특성화·다양화

2.1. 교육체제의 다원화 및 특성화
2.1.1.

2.1.2.
2.1.3.

중등교육체제의 다원화

기술·전문교육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체제의 유연화·전문화

전문대학원의 설립·운영

2.2. 지식기반산업분야의 교육훈련 강화

2.2.1.
2.2.2.

2.2.3.

지식기반화를 이끄는 교육훈련 강화

정보통신 등 첨단 산업분야 직업교육훈련 확대

문화관광 산업분야의 인력개발 강화

② 학교급별 연계의 강화

1.2. 계속교육훈련 기회의 확대

1.2.1.
1.2.2.

직업교육훈련기관간 연계 체제 개발

성인교육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참여 제고(현장경력자 우대)

③ 근로자의 계속학습제도의 강화

1.2. 계속교육훈련 기회의 확대

1.2.2.
1.2.3.

성인교육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참여 제고

사이버대학 등 원격 직업교육훈련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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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식기반산업분야의 교육훈련 강화

2.2.1.
2.2.3.

지식기반화를 이끄는 교육훈련 확충

문화관광 산업분야의 인력개발 강화

(3) 일과 학습의 연계 강화

노동시장에서의 유망직종을 분석하여 직업교육훈련과정을 개

편하고, 교원의 현장성을 제고하며, 기업주의 고용관행과 기

술자격 등 직업능력에 대한 노동시장 지표를 개선하여, 학습과

일이 순조롭게 연계되고 학습경험과 직업능력이 노동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함

①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적응

ⓐ 유망직종 및 직무 분석

2.2. 지식기반산업분야의 교육훈련 강화

2.2.1. 지식기반화를 이끄는 교육훈련 확충(유망직종 개발 위한 연
구 지원)

3.1. 산학연계 교육훈련의 강화
3.1.1. 직무능력을 배양하는 교육훈련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직종별 직무분석의 주기적 실시)

ⓑ 직업교육훈련과정의 개편

1.1. 기초직업교육훈련의 강화
1.1.1. 초·중학교에서의 기초직업교육 강화(산업체 현장견학/ 근로

체험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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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산학연계 교육훈련의 강화

3.1.1. 직무능력을 배양하는 교육훈련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실고의 일반보통교과와 직업전문학교의 연계를 강화)

3.2. 벤처창업교육의 활성화

3.2.1.

3.2.2.

창업을 위한 기초교육훈련의 제공(창업교육을 정규교육과정
에 도입)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창업관련 공익활동 지원, 창업경진대회등)

5.1. 실업자 직업훈련의 효율성 제고

5.1.2. 교육훈련 직종 및 프로그램의 발전

ⓒ 교원의 현장성

3.1. 산학연계 교육훈련의 강화
3.1.2. 현장경험교육의 확대(산학협동 전담교원 배치)

3.3. 교원의 현장직무능력 제고
3.3.1.

3.3.2.

교원양성 및 임용 제도의 개편

교원의 현장연수 강화

ⓓ 시설 및 설비의 현대화

2.2. 지식기반산업분야의 교육훈련 강화
2.2.2. 정보통신 등 첨단 산업분야 직업교육훈련 확대 (교육여건 개선)

3.1. 산학연계 교육훈련의 강화

3.1.1. 직무능력을 배양하는 교육훈련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전
문대학·산업대학의 실험·실습여건 개선)

② 능력지표의 유연화

ⓐ 기존 자격제도의 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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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자격의 사회적 통용성 확대

4.1.1.
4.1.3.

국가자격제도의 개선
자격과 교육훈련과의 연계 강화

ⓑ 새로운 능력지표의 조성

4.1. 자격의 사회적 통용성 확대

4.1.2. 민간자격의 활성화

4.2. 직업능력평가인정제도의 체계화
4.2.1.

4.2.2.
4.2.3.

학점은행제 운영 활성화

문하생 학력인증제 도입

직업능력인증제의 단계적 도입

ⓒ 학력과 자격간의 호환성 강화 등

4.1. 자격의 사회적 통용성 확대

4.1.1.
4.1.2.

국가자격제도의 개선

민간자격의 활성화

(4)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적 추진체계의 구축

직업교육훈련시장에서 민간부문의 기능을 제고하고, 정부기능을

재정립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을 추진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추진체제를 마련함

① 민간부문의 육성 및 참여 제고

ⓐ 사설학원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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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민간 교육훈련산업의 육성

6.2.1.
6.2.2.
6.2.3.

사설학원의 육성

교육훈련관련 용역사업 육성

교육자료 및 매체개발사업 육성

ⓑ 노사의 참여 제고

6.3. 노사의 직업교육훈련 참여 제고

6.3.1.
6.3.2.
6.3.3.

직업교육훈련제도에 대한 노사의 참여 제고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노사의 참여 역량 제고

노사의 직업교육훈련시장 참여 제고

② 공공기능의 재조정

ⓐ 직업의식·학습문화의 형성

1.1. 기초직업교육훈련의 강화

1.1.4. 초·중등학교에서의 진로지도 강화(상담실 운영, 진로의 날 등)

4.1. 자격의 사회적 통용성 확대

4.1.4. 자격우대 고용관행의 조성

4.3. 직무능력 중시하는 고용관행의 구축

4.3.1.
4.3.2.
4.3.3.

기업내 학습문화 형성 및 학습 조직화 유도

건전한 직업관을 정립하기 위한 홍보 강화

직업교육 유공자에 대한 포상

ⓑ 교육훈련기회의 형평성 제고

4.2. 직업능력평가 인정제도의 체계화

4.2.4. 교육구좌제의 도입

ⓒ 정보의 형성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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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평생학습 지원 서비스센터 및 정보망 구축

1.3.1.
1.3.2.

고용정보·학습정보를 연계한 원스톱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중앙 및 지역평생교육센터 운영

5.1. 실업자 직업훈련의 효율성 제고

5.1.1. 실업자 직업훈련 인프라의 구축(실업자 정보의 Profiling)

6.2. 민간 교육훈련산업의 육성

6.2.4. 평가제도의 활성화

ⓓ 공공 직업훈련기관의 기능 재정립

3.3. 교원의 현장직무능력 제고

3.3.2. 교원의 현장연수 강화(직업교육훈련기관 경영자 연수)

6.1.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체제 개선

6.1.1.
6.1.2.

기능재정립

효율성 제고

ⓔ 국제협력

7.2. 국제협력사업의 활성화

7.2.1.
7.2.2.
7.2.3.

국제협력사업의 확충

국내외 전문인력 교류 촉진

국외연수지원 확대

③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7.1. 직업교육훈련의 지방화
7.1.1.

7.1.2.
7.1.3.

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육훈련 강화

지역단위 직업교육훈련 추진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

지역단위 공동실습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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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해당사자간 네트워크의 형성

3.4 . 산학간 지식 및 기술의 공유 확산

3.4.1.
3.4.2.

대학의 산업체 컨설팅 기능 강화

산학연 공동 연구 및 교류 활성화

3.1. 산학연계 교육훈련의 강화

3.1.3. 대학과 산업체의 직업교육훈련 연계 강화

3. 신체제에서의 이해당사자의 역할 변화

1) 학생과 성인

○ 학생은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를 설계하고 산업 변화에 유

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직업기초능력을 갖추게 함

○ 근로자를 비롯한 성인은 열린 학습기회를 누리며 학습경험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함

○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도움이 필요한 직업세계에의 참여를

통해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

는 기회를 제공받게 함

2) 직업교육훈련기관

○ 초·중등학교는 모든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학습

경로와 체험중심의 직업·진로 교육을 제공함

○ 고등교육기관은 지역사회와 산업에 기반을 두고 열린 대학으

로서의 위상을 확립함

○ 직업훈련기관은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생산적인 훈련 프로

그램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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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과 노사

○ 기업은 산학협동, 고용관행 개선 및 학습조직화를 추구하여 학습

문화 창출에 기여함

○ 산업계는 직업교육훈련의 수혜자로서 직업교육훈련의 가치를

인식하고 직업교육훈련의 주체로서 리더십을 발휘함

○ 노동조합은 직업교육훈련 분야에서 정부와 사용자의 대등한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조합원의 직업능력 향상에 노력함

4) 정부

○ 중앙정부는 직업교육훈련의 민간화·분권화체제 구축 및 국제협력을

활성화하여 신직업교육훈련체제 구축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단위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와 이해당사

자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적 운

영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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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추진과제 주요 용어 설명

1.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기반 구축

(1) 직업기초능력과 직업기초공통교과

지식, 정보, 기술의 급속한 변화와 직업의 이동이 빈번해질 21세기는

변화된 환경, 새로운 직업·직종에서의 빠른 적응을 할 수 있는 융통

성 있는 인적자원 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에서 직업기초능력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됨.

직업기초능력은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직종에서 직무

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능력을 말함. 따라서 특

정 직종에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의미하는 직무수행능

력과는 대비되는 개념임.

직업기초능력은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자원활용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

능력 등의 영역들로 구성됨. 이런 직업기초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선 모

든 교과목에 직업기초능력을 기를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직

업기초공통교과를 개발하고 이에 따른 교과목 편성을 통하여 직업기초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진로지도 및 진로의 날 운영 사례

진로지도(career gu idan ce)란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그 진

로에 대한 준비를 하며, 적절한 시기에 직업을 잘 선택하고, 선택한 직

업에 잘 적응하며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을 말함 .

학생들은 매달 한번 있는 진로의 날 에 기업체 간부를 초청해 강연

회를 듣고 매년 3~4차례씩은 기업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다양한 직업

의 세계를 간접 경험한 뒤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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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중학교 진로주간 및 진로의 날 행사 계획 >

○ 실시 기간 : 7. 6 - 7. 11

- 방과후 1시간 동안 실시

- 단, 토요일 1,2학년은 4교시, 3학년은 오후시간 활용

○ 행사계획

구분

요일

행 사 명
비고

1학년 2학년 3학년

월
(7. 6)

직업의 종류
(지역주민 직업알기)

직업의 종류
(지역주민 직업알기)

직업의 종류
(지역주민 직업알기)

진로교육
자료 제공

화
(7. 7) 진로의 날

수
(7. 8)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목
(7. 9)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성격)

직업이란 무엇인가
(직업의 의미)

나의 진로, 어떻게
선택할까

(진로선택)

진로교육
자료 제공

금
(7. 10)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적성)

직업이란 무엇인가
(미래사회의 직업)

나의 진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진학·선교지도)

″

토
(7. 11)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가치관,

가정환경)

직업이란 무엇인가
(직업윤리)

동창의 날
(home coming day)

″

○ 진로의 날 일정표

시 간 1 학 년 2 학 년 3 학 년

09:20 ∼ 09:40 행사안내 (오리엔테이션)

09:50 ∼ 11:10
진로지도 프로그램

(각반 교실)
초청 강연회

(강당)
전시회 관람

(운동장, 특별교실)

11:10 ∼ 12:00 중 식

12:00 ∼ 13:20 초청 강연회 전시회 관람 진로지도 프로그램

13:20 ∼ 13:50 간식 및 휴식

13:50 ∼ 15:10 전시회관람 진로지도 프로그램 초청강연회

15:20 ∼ 16:00 행사 소감문 작성

(※ S중학교에 관한 신문기사를 인용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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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2』또는 Tech-Prep』프로그램

미국에서 1990년 Perkins 법개정에 의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

한 Tech-Prep 프로그램은 중등교육단계와 고등교육단계의 교육과정이 연

계된 형태의 프로그램을 의미하나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2년과 지역사

회대학(comm u nity college) 2년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교육과정의 중복 편성을 배제함으로써 교육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있음

교육과정의 연계운영은 첫째,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2년제 고등교

육기관에서 수학할 학생들을 고려하여 2년제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에 대한 전(前)단계 교육과정의 성격을 갖도록 하며, 둘째, 2년제 고등

교육기관의 교육과정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일련의 연속

적인 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는 것임. 그러나 실제로 이 프로그

램에 대한 일관성 있는 공식은 없으며, 각 주의 사정에 따라 융통성있게

적용되고 있음.

우리나라도 실업계고교 2∼3학년(2년)과 전문대학(2년) 간의 교육과

정(2+2제도)을 97년에 도입 2001년까지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

재 16개 전문대학, 11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4) 일반계 고교 직업반(직업과정)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은 일반계 고교 학생 중에서 대학진학을 원하

지 않는 비진학자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을 실시하

기 위하여 1989년부터 개설되었음.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은 자체과정과 위탁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음 (표

참조). 자체과정은 직업교육 희망자가 30명 이상일 경우 일반계 고교에

별도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며, 교육기간은 1∼2년이고 상업, 정

보처리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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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과정은 직업교육 희망학생을 직업학교, 공업계고교, 공공직업훈

련기관 등의 공공교육훈련기관과, 인정직업훈련기관, 기술계 사설학원,

사내직업훈련원 등의 민간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직업교육훈련을 받

도록 하는 것임. 교육훈련기간은 1년(기술계 사설학원은 10개월 이상)

이며, 일주일에 5일은 위탁교육훈련기관에서 전문교과를 이수하고 1일

은 학교에 출석하여 교육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학생의 성

적은 위탁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검정고시대상

으로 분류하여 내신등급을 적용하고 있음.

<표Ⅲ- 1>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 과정별 학생 현황

(단위: 명)

구 분 1994 1995 1996 1997 1998

자체과정 16,262 11,150 8,109 5,812 4,514

위탁

과정

직업학교 6,865 5,607 4,669 4,474 3,921

공업계고교부설 2,429 1,679 1,109 799 693
공공직업훈련기관 6,912 5,395 4,414 4,431 3,782

공공부문 소계 16,206 12,681 10,192 9,704 8,396

인정직업훈련기관
3,405

(2,674)

4,885

(2,943)

3,138

(3,048)

2,292

(2,187)

2,830

(2,050)

기술계 사설학원
6,476

(2,792)

3,947

(2,714)

3,359

(2,648)

3,316

(1,798)

2,483

(1,664)
사내직업훈련원 774 1,088 415 607 514

민간부문 소계 10,655 9,920 6,912 6,215 5,827
소 계 26,861 22,601 17,104 15,919 14,223

계
43,123

(5,466)

33,751

(5,657)

25,213

(5,696)

21,731

(3,985)

18,737

(3,714)

주: 괄호안의 수치는 해당 전체 위탁생수 중 국고지원 위탁학생수임 .

자료: 교육부(1999). 평생교육국 주요업무보고.

그러나,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취학인

구의 감소와 대학진학의 증가 등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음(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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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특히, 자체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의 수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고,

이에 따라 교육부의 예산지원도 계속해서 줄어들었음.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의 문제점으로는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이수한

다는 사실에 대해 열등의식을 갖는 경향이 있다는 점, 개설되고 있는

전공과정이 학생들의 요구에 맞지 않고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 주로

위탁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져 통학거리가 길고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따

른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음.

<표Ⅲ- 2>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 학생 변화 추이

(단위: 명, %)

구 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자체과정 29,355
16,263

(44.6)

11,150

(31.4)

8,109

(26.3)

5,812

(28.3)

4,514

(22.3)

위탁과정 26,881
26,861

(0.3)

22,601

(15.7)

17,104

(24.3)

15,919

(7.0)

14,495

(8.9)

계 56,236
43,123

(23.3)

33,751

(11.7)

25,213

(25.3)

21,731

(13.8)

19,009

(12.5)

주: 괄호 안의 수치는 전년 대비 감소율임.

자료: 교육부(1999). 평생교육국 주요업무보고.

(5) 사이버 대학(cyber university)

사이버 대학교는 첨단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

구나 학습할 수 있는 (원격)교육체제임. 사이버 대학교는 첫째, 기존 대

학이 일부 강좌를 온라인 상의 사이버 강좌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형

태, 둘째, 일반 대학이 사이버 캠퍼스를 부설로 설립하는 형태, 셋째,

기존의 원격대학이나 평생교육원 등이 인터넷상 접근도를 높인 형태,

마지막으로 완전히 새로운 가상대학을 설립하는 형태 등이 있음. 현재

우리 나라는 1998년부터 대학 단독 운영(서울대 등 8개 대학) 또는 대

학간 컨소시엄(7개 기관 57개대 참여)을 구성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음.

고등교육법에 의거 대학에서 교육의 방법으로써 사이버 강의는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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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독립된 원격(사이버)대학의 설립이나, 원격대학의 명칭을 대외적

으로 사용하는 데는 아직까지 법률적 한계 있음 .

(6) 원스톱 서비스 체제(one-stop service system)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구인과 구직 관련 정보의 취합과 제공,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실업수당의 지급, 취업활동 및 직업교육훈련 기회

의 안내, 지도와 지원, 기업에 대한 필요 인력확보 활동의 지원 등 고

용기회의 확대 및 직업안정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한 곳에서 일괄적으

로 처리하여 개인과 기업 등 고객의 만족을 실현하도록 할 수 있는 서

비스 체제를 의미함.

(7) Work-Net

Work-N et(h ttp :/ / w w w .w ork .go .kr)은 구인·구직정보, 자격정보, 훈

련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노동부 지방관서, 인력은행, 시·

군·구청,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훈련기관과 일반인을 인터넷망으로

연결하여 서비스하는 종합적인 고용정보시스템임.

Work-N et은 1998년 11월 27일 시범운영에 이어 1999년 4월 1일에

완전 개통하였음 . Work-N et은 취업정보, 직업선택, 직업훈련, 고용정책,

통계자료, 관계법령, 부가서비스 등 7가지 항목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음.

1999년 5월 기준 사용자수가 일일 5만7천명을 넘어 섰는데, 이는 시

범운영당시의 접속자수 8,000∼9,000명보다 6.3∼7배정도 증가한 수치

임 .

Work-Net의 구인·구직정보는 지방노동관서, 시·군·구 취업알선센터

등 409개 기관에서 매일 입력 및 관리되고 있으며 1999년 5월 기준

Work-Net DB에 수록된 정보량은 구인업체 55만여개소, 구인인원 130만

여명, 구직인원은 380만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유효정보량만도 구인업체

5만3천여개소, 구인인원 12만9천여명, 구직인원 89만여명에 이르고 있음.

(8) 평생교육센터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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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센터 기능

- 종합연수원 기능

각 부처별로 평생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담당자 및 관리자를 대

상으로 자질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평생교육사 양성 및 재교육, 교육담당자 전문 연수

외국 전문연수기관과 협동과정 운영

- 종합연구소 기능

공무원 및 산업체 연수원, 직업훈련원 등 각 분야별 평생교육기관

실태 조사 분석

전문연수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대학 및 연구소, 산업체 등과 컨소시엄 구성 프로그램 개발

- 전문학술·정보센터 기능

국내외 평생교육관련 학술 및 도서자료 전문전자도서관 운영

국내외 학술정보센터 및 도서관 전산망과 연결 운영

지방평생교육정보센터 기능

지역단위로 각종 평생교육기관과 사회단체와의 연계체제 구축

평생교육기관 종사자의 연수교육

지역주민을 위한 강좌개설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역주민의 학습요구 조사 분석

평생학습 상담

평생학습관계 도서 및 자료실 운영

홍보 등 기타 평생학습관련 업무 시행

※ 일본의 공민관 : 공민관은 지역사회의 중심적인 사회교육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지역주민 모두의 학습의 장으로 시·정·촌의 전

구역에 설치되어 있음

- 설립목적 : 교육·학술·문화적인 사업을 통해서 주민의 교양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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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 정서순화를 도모

2. 산업구조 고도화에 부응한 기술·전문교육의 강화

(1) 특성화 고교

급변하는 산업 수요에 부응하고 특정 분야에 소질과 적성을 가진 학생

에 특성화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분야 전문인력을 길러내기 위

해 도입된 중등교육단계 직업교육의 한 모형으로서 교육부는 기존의

실업계 고교를 특성화고교로 전환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특성화고교

개편을 지원하고 있음. 99년 현재 동래원예교, 부산자동차고, 성택조리

과학고 등 9개의 특성화고교가 있음.

(2) 지식기반산업

지식기반산업이란 인간의 창의성에 기초를 둔 지식을 노동, 자본 등

의 전통적 생산요소보다 더 주된 생산요소로 활용하는 산업 으로 정의

할 수 있음.

즉, 인간의 지식과 지적능력을 생산과정에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① 기존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루거나(예: 농

업부문에서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신품종 개량산업, 제조업부문에

서 첨단 기능을 부착한 고기능 전자기기 및 새로운 디자인에 의해

만들어진 패션의류제품 등)

② 신기술 산업(예: 정보통신, 정밀화학, 신소재, 생명공학 등)을 창출하거나

③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 그 자체를 제공하는 산업(예: 영상, 경영

컨설팅, 디자인, 데이터처리, 소프트웨어 등)을 통틀어 지식기반산업

이라고 할 수 있음 .

지식기반산업은 또한,

① 한 산업의 생산활동에 있어서 생산요소로서의 정보와 지식이 집약

적으로 투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식집약도(kn ow ledge in t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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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은 산업(예: 메카트로닉스, 전자·정보통신기기, 정밀기기, 생

물, 신소재, 환경산업 등)

② 지식이 거래의 대상인 산업(예: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관련, 컨설

팅, 엔지니어링 및 연구개발, 산업디자인, 문화산업 등)

③ 지식이 생산과정에 집약적으로 투입 또는 활용되었을 때 부가가치

의 증가를 가져오거나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산업

(예: 패션의류, 고기능 특수신발, 첨단작물, 첨단축산 등)을 포함

지식기반산업에는 지식기반 1차 산업(첨단작물, 첨단축산, 영림 등),

지식기반 제조업(정밀화학, 메카트로닉스, 전자·정보통신기기, 정밀기

기, 신소재, 우주·항공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정보통신서비스, 소프트웨

어, 연구개발 및 엔지니어링, 교육서비스, 문화산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

음.

3. 직업교육훈련의 현장성 제고

(1) 일반보통교과와 직업전문교과의 연계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과과정은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 등의 일

반보통교과와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가사·실업 등의 직업전문

교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일반보통교과와 직업전문교과간의 연계

성이 부족하여 통합적 문제해결능력과 직무수행능력을 효과적으로 학

습시키지 못하고 있음.

일반보통교과와 직업전문교과의 연계란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일반

보통교과 교사와 직업전문교과 교사가 함께 협력하여 각 과목에서 다

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과목들간의 연계가 가능한 부분은

무엇인지, 각 과목들간의 연계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고안하는 보다 유기적인 통합

을 의미함.

예를 들면, 상업 교과 시간에는 가격을 매기고 재고 정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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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시간에는 보고서 작성과 업무 편지 쓰는 방법, 수학 시간에는 세

금을 산정하고 보고하는 방법, 사회 시간에는 관공서와 거래할 때 밟

아야 될 절차와 법규 등을 가르칠 수 있을 것임.

(2) 특약학과(또는 주문식 교육훈련)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간의 특정한 협약에 의하여 산업체가 요

구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학과를 말함 . 산업체는 학교에 산

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주문하면서 필요

시 장학금, 시설, 설비, 기자재 등을 지원할 수 있음. 또한, 직업교육훈

련기관에 재직 근로자의 위탁교육훈련을 의뢰할 수 도 있음. 반대로

학교가 산업체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산업체에 제시하여 협

약을 맺은 후 운영할 수도 있음.

특약학과를 운영함으로써 산업체 수요가 많은 분야에서 인력 양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학생에게는 현장성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취업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음.

(3) 현장경험교육

현장경험교육이란 학생들에게 관련 직업에 대한 탐색 및 직무경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프로그램을 총칭함. 현장경험

교육에는 현장견학, 모의실험·실습 등 주로 학교를 기반으로 한 것과,

현장실습, 인턴십 등과 같이 주로 산업 현장을 기반으로 하는 형태가

있음.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현장경험교육이라 함은 주로 현장실습을

의미하고 있으나, 학교·산업체·지역사회의 여건과 학생들의 필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현장경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야 할 것

임 .

(4) 모의실험·실습(simu lation lab)

모의실험·실습이란 실제와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마치 실제

현장에서와 같이 경험하도록 하는 교육훈련방법의 한 형태임 . 모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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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실습은 실제로 체험하기에는 위험한 일이나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일, 많은 비용이 소용되는 일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음.

(5) 현장실습

재학 중 일정 기간 학교에서 떠나 산업체 현장에서 실질적인 직무경

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을 의미함 . 현장실습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에 규정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99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각

급학교현장실습운영에관한규칙 에 규정되어 있음.

이 규칙의 주요 내용은,

① 종래 법령상 전공계열별 교육과정과 아무런 연계 없이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을 각급 학교가 지역 및 학교의 여건

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선택에 따라 교과 또는 학기제로 도입하여

학습 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의 운영도 실시 기간에 따

라 다양하게 실시하며(현장실습의 학습 인정은 최대 2개 학기의 단

위/ 학점에서 최소 2단위/ 학점까지 인정해 줄 수 있음),

② 학습 인정시 현장실습의 단위 기준 및 학습 인정 방법을 제시함과

더불어 현장실습 대상자 선발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산학협동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③ 아울러 현장실습을 교과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를 촉진하기 위하여

평가·지원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음.

(6) 인턴십(in ternsh ip)

인턴십은 직업준비 교육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실제적인 현장경험을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하나의 교육훈련방법임. 원래는 의사(醫師)준비교

육과 같이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주로 사용되었

으나 다른 직업분야에도 사용되고 있음. 보통 정규교육이나 훈련프로

그램의 말기에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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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학협동전담교원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현장실습, 산업체와의 인적·물적 교류 등의

산학협동을 전담하는 교원을 말함. 현재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는 주로

다른 업무와 겸직하고 있으나 산학협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담교

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음.

(8) 창업지원센터(벤처보육센터, bu siness incu bator center)

창업지원센터는 사업계획수립, 기술개발, 시장조사 등 집중적인 노력

이 필요한 창업 준비중인 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설치

된 단지 등의 장소를 말함. 즉,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

업자에게 시설 및 장소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장 .

학교는 창업준비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여겨지

고 있으며, 학생과 교수들은 창업준비를 지원하는 활동을 통해 효과적

인 실습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어 전형적인 산학협동의 모델이 되고 있

음.

영미권 국가들은 이에 착안하여 대학, 단기대학 내에 창업지원센터

의 설치를 적극 장려하고 있고 학교들도 이에 왕성하게 참여하고 있

음 . 특히, 호주의 주단위 교육부들이 창업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지원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청의 창업보육센터(B.I.), 산업자원부의 신기

술보육센터(TBI), 정보통신부의 S/ W창업보육사업과 대학정보통신창업

지원센터지원사업, 그리고 과학기술부의 TIC/ TBI사업에 의해 각 대학

이나 민간에 창업보육센터가 설립되고 있음.

(9) 산학겸임교사제

산학겸임교사제는 현장지식과 기술이 풍부하고 교수 능력을 갖춘 산

업체 현장 전문가를 실업계 고교 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임. 이

를 통해 산업체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현장성 있는 직업교육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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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임. 현재 전문대학이나 산업대학, 일반

대학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10)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법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임. 기존의 사회

교육법에서는 사회교육전문요원 제도가 있었으나 각 전문분야의 교수

기능이 없었으나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사에게 각 전문분야에 대

한 교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성인이나 근로자 대상

의 직업교육훈련 분야에서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담당 교원들에

게 평생교육사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전문성 향상과 교육훈련의 질 제

고를 도모해야 할 것임.

(11) 연수학기제

연수학기제는 산학협동의 일환으로 직업교육훈련 교원이 방학기간이

나 한 학기 동안 산업체에서 연구하거나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이를 통하여 교원의 지도능력을 현장성과 연계시켜 발전시키

고, 산업체와 직업교육훈련기관이 각각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 등을

교류하면서 산업체 기술의 발전과 교원의 지도능력을 발전시켜 현장성

높은 직업교육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임.

현재 대학(전문대학·산업대학)과 산업체가 협약에 의해 산업현장 또

는 연구부서에 1~2학기간 현장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수학기제 참

여 교수에게는 승진임용 및 기간제 임용시 연구실적을 100% 인정하고 있

음.

(12) 안식년제

안식년제는 일정 기간 근무경력이 있는 직업교육훈련교원들에게 국

내외의 다양한 장기 연수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자기 계발 및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

임 . 이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안식 기간 중 완전유급(有給)제

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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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산업교육진흥법

산업교육진흥법은 산업교육을 통하여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산업기술

을 습득시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국민을 양성하기 위

하여 산업교육의 진흥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1963년에 제정되었

음 . 이 법에서는 현장실습, 실험·실습시설의 정비, 산업교원의 자격,

산업교육심의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4.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1) 국가자격제도

우리 나라의 국가자격은 크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과 각

정부부처의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자격으로 구분됨. 국가

기술자격은 단일 법령에 의해 비교적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온 반면,

개별 법령상의 자격은 여러 정부부처의 법령에 의해 도입되어 운영됨

으로써 자격체계와 관리 방식이 매우 상이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599개,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 120개)

(2) 민간자격공인제도

민간자격공인제도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다양

한 민간자격에 대하여 국가가 그 품질을 인정함으로써 공신력을 제고

하고, 민간자격간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여 자격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97년 2월 제정된 자격기본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임. 99년 7월

현재 민간자격의 수는 190여개 정도로 추정 . 현재까지 국가공인이 이

뤄진 예는 없음.

(3) 사내자격제도

사내자격제도는 기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회사 내에

서 실시하는 자격검정제도로서 일종의 민간자격임 . 사내자격은 단순히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위해 활용되는 도구만은 아니며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인사 개발 및 관리 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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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시켜 인적자산을 축적시키고, 그 결과로 기업체의 경쟁력을 확보

하게 해 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님.

※ 일본의 사례

일본은 사내자격을 가장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임. 일

본의 사내검정인정제도는 사업주나 단체가 해당 사업의 직종에 고용된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검정하는 경우, 인정 기준에 적합하고 기능 진흥

상 장려해야 할 사내자격을 노동대신이 인정해 주는 제도임. 인정 대

상은 기업의 특수성이 가미된 기술이나 기능에 한정하고 있고 전국적

으로 일시에 실시할 수 없다는 특성을 갖고 있음. 적용 대상 직종은

제조업과 건설업을 시작으로 서비스업 등 3차 산업의 직종에까지 확대

되고 있으나 국가의 기능검정제도와 경합하는 직종에 대한 검정과 영

어검정 및 주산검정 등 일반적인 교양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검정, 그

리고 인사 관리의 관점에서 실시되는 검정 등은 인정 대상이 되고 있

지 않음.

(4) 국가직업능력기준(NSS, National Skill Stan dards)의 개발

국가직업능력기준이란 직무를 규정하고 산업현장에서 그 직무를 성

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국가적으로 표준화하

여 기술한 기준을 말함. 이를 기준으로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자격

제도와 연계함으로써 효과적인 직업교육훈련체제와 자격제도를 구축할

수 있음.

※ 미국의 사례

미국은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를 위해서는 국가직업능력기준의 설정

과 설정된 기준 성취 여부를 나타낼 수 있는 자격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연방정부차원에서 전 국가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포괄적이고 통일된 국가직업능력기준과 자격을 마련하고자 1994년에

국가직업능력기준법(N ational Skill Stan dards Act of 1994)을 제정하고

1995년에 국가직업능력기준위원회(NSSB; N ational Skill Stan dar ds

Board)를 설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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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회는 2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통령과 의회에 의해 임명

되는데, 산업계 대표 8인, 노동계 대표 8인,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2인,

교육계 대표 6인, 주정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담당 공무원 1인, 지역

사회 및 민권보호조직 관련 대표와 노동부·교육부·상무부 장관이 위

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5)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는 학습자가 객관적으로 평가 인정된 학습과정을 이수한

경우와 일정한 자격을 취득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학점으로 인정받고,

이것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력인정과 학위취득도 가능하

게 하는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임 .

제1차 교육개혁방안( 95. 5)에 의해 도입된 학점은행제는 98년 제정

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99년 9월

현재 264개 기관, 3.051개 과목이 학습과정으로 평가 인정되었으며 151

개의 표준교육과정과 1,501개의 과목이 있음 . 평가인정 학습과목 수강

인원은 111,482명이며 학점 등록 현황은 6,286명 89,152명에 이름. 99

년 8월 처음으로 이 제도에 의해 25명이 학사학위를, 9명이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바 있음.

(6) 문하생 학력인정제

문하생 학력인정제는 특정한 분야의 특출한 기능과 기술을 보유한

명인이나 인간문화재 등으로부터 학교 밖의 장소에서 직접 배운 결과

를 학력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임 .

예를 들면, 도자기(청자, 백자), 소리(창) 등 우리 전통문화예술에 있

어서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명인 등에게서 직접 사사 받는 경우, 분야

별 권위자들이 성취 등급을 평가하여 학력을 인정해 주는 것임. 이는

정규교육기관에서 배우기 어려운 특수전문분야에서의 학습 결과를 학

력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개별 교수-학습이 불가피한 특수 분야에서의

효과적인 학습 및 능력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여기에서 문하생이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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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단체)로 인정을 받은 자나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로

부터 교육을 받은 자를 지칭함.

(7) 직업능력인증제

직업능력인증제는 모든 직업에서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직업기초

능력을 평가하여 인증해 주는 제도로서 직업시장에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을 외부에 효과적으로 표시하고 개인의 생애설계를 위해 신

뢰도 높은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음. 이 제도는 지식기반사회와 평생학

습사회의 도래로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정보소양능력 등 직업기초능력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함에 따라

이를 평가하여 인증해 줌으로써 직업기초능력을 촉진하는데 기본 취지

가 있음.

그러나 직업능력인증을 위한 측정도구 개발이 어려움에 따라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비교적 개발이 용이하고 수요자가 많은

실용영어분야부터 시행하기 위해 연구 중에 있으나 점진적으로 모든

분야로 확대 해 나갈 필요가 있음 .

(8)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Self-Directed Learn in g)

빠른 변화가 특징인 앞으로의 학습 사회는 학교교육을 마친 후 교육

의 탐구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의 기초를 갖추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남은 평생동안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을 쉽고 능란하게 배워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함.

이러한 미래 사회에서는 가르쳐 주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안 학습자

들 보다 학습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능동적학습자(Proactive

Learners)가 보다 많은 것을 더 잘 배울 수 있을 것임. 게다가 능동적

학습자의 경우 스스로 강한 학습동기를 가지고 있고, 또한 배운 것을

보다 오랫동안 유지하고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음.

"자기 주도적 학습"은 다른 사람의 도움의 유무에 관계없이 개인 스

스로가 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목표를 세우고 학습을 위한 여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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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확인한 다음 자신에게 알맞은 학습 방법을 선택해서 실행 후 그

학습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임("self-p lann ed learn in g", "inqu iry

m ethod ", "in dep en den t learn ing", "self-edu cation ", "self-instru ction ",

"self-teachin g", "self-stu dy " "au tonom ou s learn ing").

자기주도적 학습자가 되려면, 교사주도학습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강

조되는 집중적으로 듣는 능력 그리고 빨리 읽는 능력과 좋은 이해력을

넘어서서, 학습상황을 예측하고 조립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

의 학습력을 효율적으로 발전·전개해나가는 능력을 길러야 함.

(9) 교육구좌제(edu cation account)

의료보험카드에 개인의 진료 내용과 경비가 기록 관리되고 있는 것

처럼 개인이 학습한 사항을 누가 기록하여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고 선

택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평생교육 특히, 근로자의 계속교육을 촉진

하고, 채용시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하거나 계속교육을

위한 학자금 대여의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학생에게 종합생활기록부 가 있어 학생의 모든 학습활동을 기록하

듯이 성인들의 학교 졸업후 모든 학습활동을 누가 기록하는 일종의

성인용 종합생활기록부 라 할 수 있음.

※ 외국의 사례

OECD 각국에서 평생학습체제의 확립과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위한

대안으로 교육구좌제를 중기정책과제로 설정하여 실현 방안을 도입 검

토 중에 있음.

프랑스의 경우, 모든 국민이 자신의 학습 경험을 체계적으로 기록하

여 관리하는 개인별 능력 결산표(Bilan)를 1993년 입법화하여 현재까지

시범 운영 중에 있음.

스웨덴의 경우, 교육이 새로운 복지국가체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는 인식 하에 기존의 3대 복지보험제도인 의료보험, 실업보험, 국민연

금과 연계한 교육보험 차원에서 교육구좌제를 도입하기 위해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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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 교육구좌제 활용의 예

홍길동은 실업계 고교를 졸업하고 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음 . 직장

에 근무하면서 직장연수, 학원, 방송통신교육, 모 대학의 시간제 등록

등을 통하여 학습하고 그 이수한 내용들을 교육구좌에 기록하여 왔음.

홍길동은 자신의 능력을 더 개발하여 우수한 기술자가 되고자 전문대

학에 진학하기로 결정하였음. 학비의 일부는 근무하는 기업체에서 보

조받았으나 부족하여 은행에서 학비융자를 받기로 하였음. 은행은 홍

길동이 제출한 교육구좌기록 등을 검토한 후 담보없이 학비를 대출하

기로 결정하고, 대출금 상황은 졸업 후 상환하기로 하였음.

(10) 우수 인력투자기업 인증제도

이 제도는 직업교육훈련을 중심으로 한 인력개발에 관심을 갖고 적

극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의 인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매년 평가를 통해 우수 인력투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정

부나 공적인증기관이 이를 인증하고,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나 금융지

원 등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 것임.

5. 대상집단별 직업교육훈련 강화

(1) 성과연계지원제도

훈련성과와 연계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만성적인 자금부족

상태를 지니고 있는 일부 민간훈련기관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방식임.

영국의 경우 실업자 직업훈련 실시기관에 대하여 훈련 경과에 따라

3개 기간(착수금, 중도금, 말도금)으로 구분하여 훈련 비용을 지급하고

있음. 또한 훈련결과와 연동하여 말도금을 차등지원하고 있음.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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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이와 유사한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 인문고교의 직

업반 학생에 대한 위탁훈련과정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음.

직업교육훈련의 경우 고용촉진훈련을 시행할 때 이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1999년부터는 이러한 방식을 폐지, 매월 실시한 훈련실

적이 따라 훈련성과와 관계없이 훈련비를 지급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경쟁적 직업훈련시장 조성을 통한 내실화를 추진하기 위

해서도 훈련기관 유형별 지원수준 차등체계를 도입하여 취업률, 자격

취득률 훈련생만족도 등을 기준으로 하는 평가 결과에 터 한 직업교육

훈련 인센티브 시스템 강화가 바람직함.

(2) 여성 기술인력 양성 현황

여성의 고등교육기관(전문대 포함) 진학자수(진학률)는 1998년의 경

우 215,143명(60.4 %)로서 남성 진학자수인 249,255명(65.5%)에 비해 크

게 뒤지지 않으나 산업기술인력의 중추를 이루는 공학계로의 진출은 저

조함.

1998년도 여성 전문대졸업자 111,481명에서 공학계는 19,900명으로서

17.9%임 . 4년제 대학에서는 더욱 저조하여 여성 대학졸업자 80,932명에

서 공학계는 5,793명으로 7.2%에 불과함. 이것은 미국(13.9%, 1990)이나

영국(12.1%, 1990) 등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임 .

<표 Ⅲ -3> 여성 기술인력양성 현황(1998. 공학계 졸업자 기준)

구 분 전문대 4년제 대학
전체여성 졸업생수 111,481명 80,932명

공학계 여성졸업생수 19,900명 5,793명
여성비율 17.9% 7.2%

자료: 교육통계연보.

특히, 공학계 내에서도 여성은 여성적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

여, 전기, 전자, 통신을 제외하고, 남성은 기계나 금속, 재료의 비중이

높은 반면 여성은 섬유나 식품, 유전 등의 전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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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임.

(2) 중소기업 공동훈련원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전담조직이나 기능을 독립적으로 갖

출 수 없는 중소기업들이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요구에 부응하

여 그들의 직업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서로 협력하여 운영

하고자 하는 공동의 직업교육훈련기관임.

그 설립·운영의 필요성이 다각도로 요청되고 있으나 관심의 부족

및 공동 노력의 집적 등에 적극성을 띄지 못하여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조직임 .

6. 경쟁적 직업교육훈련 시장의 육성

(1) 공공직업훈련기관

공공직업훈련기관이라 함은, 한국산업인력공단·대한상공회의소·장애

인고용촉진공단 등의 공공단체와, 소년원생 및 재소자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법무부의 훈련시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훈련기관을

말함. 이들 공공직업훈련기관의 훈련직종 다음 <표 Ⅲ -4>와 같음 .

<표 Ⅲ -4> 공공 직업훈련기관의 훈련직종

형태 훈련직종 훈련직종 예시
산업별 공통수요 직종 금형, 기계가공, 정밀기계 등

공공단체 수출전략 직종 보석가공, 염색, 제직 등
첨단 및 신수요 직종 전산응용기계 등
기능장 양성

법무부
소년원생 및 재소자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직종

조적, 목공 등

지방자치
단체

지역주민의 선호직종, 취업용이
직종

기계조립, 자동차정비, 건축
배관 등

자료: 노동부(1999).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현황. 26쪽.

(2) 향상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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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훈련은 양성 훈련을 받은 자 또는 직업에 필요한 기초 직무 수

행 능력을 갖고 있는 자에게 더 높은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시키거나

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보충하기 위하여 실시하

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통상 2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이 이에 포함

됨 .

이에 비해 양성훈련은 주로 신규학교졸업자 등 새로이 근로자가 되

고자 하는 자 및 구직자에 대하여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기

술·기능을 습득시키는 훈련으로서 보통 1월 이상 실시됨.

전직훈련은 직업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나 실업자에 대하여 새

로운 직업에 필요한 지식·기능을 습득시켜 새로운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2주 이상 실시되는 훈련을 지칭함

(3) 재훈련

근로자의 직업에 필요한 기초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는 과정인 양

성 훈련과 구분되는 것으로, 향상훈련과 전직훈련이 이에 해당됨.

(4) 사설학원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다수인(동시이용 인원이 10인 이상)에게 30일

이상 계속 또는 반복하여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 또는 30

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독서실)을 말함(학원의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제2조 1항 및 시행령 제2조 제3항).

다만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와 평생

교육법상의 평생교육시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과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율을 받는 시설은 여

기서 제외됨(동법 제2조 제1항 단서).

요컨대 학원이라 함은 학교 외의 사회교육시설 중 특히 다른 법률에

정함이 있는 시설을 제외한 것으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정

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을 말함.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의

계열구분, 계열별 현황 및 수강자수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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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5> 학원의 계열구분·학원 수·수강자 수

구 분 기술 문리 경영실무 예능 합계

학원 수
학원 수 6,617 13,727 14,208 25,670 60,222

비율(%) 11.0 22.8 23.6 42.6 100

수강자 수
수강자 수 378,348 1,149,656 701,035 901,912 3,130,951

비율(%) 12.1 36.1 22.4 28.8 100

자료: 교육부(1998). 평생교육기관편람 . 100쪽.

(5) 교육훈련 용역사업

직업교육훈련은 그 형식성과 공통성을 감안, 외부 교육훈련전문기관

에 용역을 주어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도 있음. 특히, 기업의 환

경 적응성을 높이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사회의 안정 확보에 기여하는 방편이 됨.

위탁기관의 경우,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전문 기술과 능력이 부족하

여 교육훈련결과에 대한 신뢰성의 확보 및 능력개발관련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시간의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교육훈

련 위탁기관은, 지속적으로 교육훈련 전문성을 제고하는 기회를 확보

할 수 있음.

현재 이벤트운영, 강의, 교육훈련 및 프로그램개발, 인성 및 적성 진

단 등 인력개발업무를 중심으로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직업교육

훈련을 전담하는 용역기관으로서의 역할인 교육훈련 이외에도 근로자

파견, 회계·세무·경영컨설팅, 사무서비스, 해외 단기전문 국제화단기

연수 알선 등 종합적인 서비스 대행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형편으로, 전

문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만족도 제고 및 전체 직업교

육훈련체제내의 능률향상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음.

이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용역과 관련하여, 외부위탁의 전제조건, 명

확하고 단순한 협정, 용역관련 기관의 협력 및 개방적 의사소통 풍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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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립, 용역관련기관의 잠재능력의 지속적인 확인을 위한 실적에 대

한 표준 및 기준의 개발 등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그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지원이 필요로 됨.

(6) 노사의 직업교육훈련 참여

직업훈련에 대한 노사의 참여는 다양한 근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

질 수 있음. 그 중 법령에 의해 제도화되어 있는 것을 본다면 그 내용

은 다음과 같음(<표 Ⅲ -6> 참조).

<표Ⅲ -6> 직업훈련에 대한 노사 참여 관련 법령의 내용

근거법령 국가수준
산업
수준

기업수준 노조의 직접훈련

노사정위원회
의설치및운영
에관한법률

노사정위원회
지역노사정위원회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정책심의회(직
업능력개발전문위원
회)
지방고용심의회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직업교육훈련정책심
의회
직업교육훈련협의회

근로자직업
훈련촉진법

노동부장관이 직업
능력개발훈련계획
수립시, 위의 양 심
의회의 심의

근로자단체의 직
업능력개발 시
설·과정의 설
치·운영 지원

고용보험법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유지훈련계획
협의

근로자참여및
협력증진에관
한법률

중앙노사정협의회

근로자의 교육훈
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 의 수립
을 공동결정사항
으로 규정
근로자의 교육훈
련 을 협의사항으
로 규정

이러한 법제상의 참여의 특징으로는, 첫째, 여러 수준에서 노사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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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제도화되어 있는 반면 산업수준에서의 참여가 제도화되어 있지

아니한 점과, 둘째, 노사가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가 심의기관 내지 자

문기관의 성격을 가지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노사의 소수 참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7) 기술대학

기술대학은 산업체의 취업근로자가 직업현장을 떠나지 않고도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상된 새로운 유형의 대학으로서

1996년 2월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교육개혁방안에서 신직업교육체

제의 구축 일환으로 제안된 제도임.

이 대학은 실업고 졸업자를 위한 계속 직업교육과정(전문대학과정)으

로서 개설되는 산업학사과정 기술대학과, 전문대학 졸업자를 위한 계

속 직업교육과정(대학과정)으로서 개설되는 학사과정 기술대학의 두

가지 유형이 있음 .

이 대학은 다음 세 가지 교육방식을 특징으로 함. 첫째, 전문 이론교

육과 교양교육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실시

하고, 둘째, 실습교육은 생산현장에서 산학겸임교수가 담당하며, 셋째,

교육과정은 하위 교육과정과 2+2 형태 로 연계 운영되는 것이 그것임

(즉 산업학사과정은 최소 고등학교 직업과정 2년과 산업현장에서 전문

대학 2년 과정이 연계된 과정(2+2)이며, 학사과정은 산업학사과정 2년

과 산업현장에서 대학 3-4년 과정이 연계된 과정(2+2)임).

이처럼 산업현장이 실습장이 되어야 하는 점에서 기술대학의 설립·

운영주체에는 산업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즉, 산업학사과정은 산

업체간의 공동 컨소시엄 또는 산업체와 전문대학간의 컨소시엄 형태

로, 학사과정은 산업체간 공동 컨소시엄 또는 산업체와 4년제 대학(일

반대학·신업대학·방송대학)간의 컨소시엄 형태로 설립주체가 됨.

99년 8월 학교법인 한진학원에서 설립한 정석대학이 설립인가를 받

았으며 2000년 3월 개교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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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업대학

산업인력의 양성과 계속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설립된 고등교육단계

의 직업교육기관임.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에 봉사하며, 자아 실현

을 돕는 교육을 실천하고자, 전문. 현장교육과 국제. 지방화교육, 그리

고 민주, 전인교육에 중점을 두는 교육기관임

전국적으로 서울산업대학교를 비롯하여 18개가 설립되어 있음 .

(9) 노사의 직업교육훈련 참여 제고

노동조합이 직업훈련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보아 예

외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지만, 건설산업 부문에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활발함. 우리 나라의 경우 지역단위 건설일용노동조합이 운영하는 기

능학교가 존재하고, 서구 선진국의 경우에도 일본·독일·영국에서 활

발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것은 건설업의 경우 인력의 유동성이

강한데다 종사하는 직종 및 기술수준이 다양하여, 개별 기업의 입장에

서 훈련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기 어려운 대신 기업과 기업외부의 전문

훈련시설간의 순환훈련에 의한 숙련 형성의 필요성이 매우 높기 때문

임 .

예컨대 일본의 경우 기업이 OJT를 중심으로 자주적인 직업훈련을

광범하게 수행하고 있는 점에서 노동조합은 직업훈련에 적극적으로 참

여할 여지도 관심도 별로 가지고 있지 아니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국건설노동조합총연합이 산업수준에서 보통직업훈련 보통과정, 보통직

업훈련 단기과정, 고도직업훈련 전문과정 등의 직업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이들 훈련은 국가 및 도도부현(都道府縣)으로부터 보조

금을 지원받고 있는데, 건설노련은 이러한 지원금을 활용하여 조합원

의 기능·기술을 높이고 사회적인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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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방화와 국제협력의 강화

(1)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특별

시·광역시 및 도에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그리고 시·군·자치구에

서는 둘 수 있는 협의회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위원장으로 당해 지역

의 상공회의소의 회장,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지방중소기업청장(지방중소기업사무소장을 포함)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직업교육훈련계 산업계 노동계를 대표하는 자 포함 총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명실상부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지역의 중심기

관임.

<표 Ⅲ -7> 직업교육훈련협의회와 지방고용심의회의 비교

구분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지방고용심의회

구성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되며, 위원은 당해 지역의 상공
회의소의 회장, 지방교육행정기관
의 장,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지방
중소기업청장과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위촉하는 직업교육훈련
계·산업계·노동계를 대표하는 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가 되고, 위원은 근로자
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고용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

기능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설
비투자계획의 수립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와
의 산학협동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기타 당해 지역의 직업교육훈
련에 관한 사항

고용정책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 라 한다)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시·도의 고용촉진·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중요사항
직업안정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
사업 또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의 허가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시·도
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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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할 수 있음. 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

설비투자계획의 수립,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 ③ 직업교육훈

련기관과 산업체와의 산학협동, ④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⑤

기타 당해 지역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각 시·도에는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해 지방고용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어 직업교육훈련협의회와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으나 지방고

용심의회가 시·도의 고용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직업교육훈련협

의회는 인력의 양성에 더 큰 강조를 두고 있음.

(2) 공동실습소

첨단 실험·실습시설을 갖춘 실습소를 지역별로 설치, 실업계고교,

사회교육기관에서 공동 활용함으로써 시설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현장에의 적응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시설임. 1998년 현재

공업분야 28개, 농업분야 9개 등 총 37개의 공동실습소가 실업계 고등

학교에 병설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공업과 농업 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그 수가 부족할 뿐만 아

니라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부대 편의시설 부족, 학급당 학생수 과

다 등으로 일부 실업계 고등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학생들

만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공동실습소를 지역직업교육훈련실습센터(가칭)로 개편하여 운

영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센터의 시설 및 기자재를 첨

단화 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설치하거나 지역 내 전문대학 또는 직업

훈련원 등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의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직업교육훈련

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3) 직업교육훈련관련 국제기구

○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1948년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로 시작하여 1961년 9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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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로 개편한 바 있음. 활동 분야는 경제분야에만 한정되지 않고 고

용과 인력개발, 교육, 기술과 산업, 에너지, 소비자문제, 건강 등 경

제·교육·사회·복지 분야를 포함하는 종합적 협의기구의 성격을 지

니고 있음.

본부는 프랑스 파리에 있으며 직업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곳은 교육·

노동·사회국(Directorate for Education, Employment, Labor, and Social Affairs)

이며, 이 사무국이 관장하는 위원회는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

Employment, Labor, and Social Affairs Committee)와 교육위원회(ED: Education

Committee)가 있음.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는 1961년에 설립되었고 산하에는 사

회정책 작업반 등 5개의 작업반이 설치되어 있으며, 회원국의 노동·

고용 현황 및 정책에 대해 정보의 교환과 상호 이해를 높이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음. 특히, 노동 시장의 변화, 기술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고용정책, 실업정책, 사회정책 등에 대하여 상호 회원국간

의 이해와 정책 교류를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음.

1970년에 설립된 교육위원회(ED)는 국가별 교육정책 검토 및 정보교

환 업무를 비롯하여 국가간 교육협력 사업 및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교육위원회 외에 중요한 교육관련 조직으로 교

육연구혁신센터(CERI: Center for Education Research and Innovation)가 있으

며, CERI는 자체 사무국을 두고, 다른 OECD내의 각종 위원회에 비하

여 융통성과 독자성을 가지고 있으며 예산 운영도 독자적으로 수행하

고 있음.

○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네스코는 제2차 세계대전 후 교육, 과학, 문화 및 커뮤니케이션 분

야의 진흥과 국제협력을 통하여, 인류복지와 국제평화에 기여하기 위

해 UN체제의 전문기구로 발족(1945년 헌장채택, 1946년 창설)하였음.

본부는 프랑스 파리이며 회원국은 184개 회원국과 4개의 준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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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에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네스코(UN ESCO)간의 협력 각서

체결로 유네스코는 직업기술교육을 담당하고 ILO는 직업기술훈련을

담당하게 되었음. 1962년에는 직업기술교육권고안(Recommendation

Concerning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이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되었

으며, 1974년 동 권고안이 수정 채택되었음. 1981년 국제교육회의(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ducation)에서 교육과 생산적인 일과의 상호작

용에 관한 권고안을 채택하였고, 1987년 제1차 세계직업기술교육회의

(The First International Congress on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를 동독

의 베를린에서 개최하였음. 1989년 직업기술교육협약(The Convention on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을 채택하였으며 1997년 12월 현재 주로

아프리카 및 아랍 지역 국가 중 11개국이 조인하였음.

1992년에는 드디어 국제직업기술교육 프로젝트(The International Project

on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UNEVOC)를 설치하였으며, 1999년 21

세기 직업기술교육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제2차 세계직업기술 교육

회의(The Second International Congress on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되었음 .

○ 국제노동기구(ILO; In 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는 1919년 6월28일 서명된 베르사유 평화 조약 제13편 <노동>의

규정에 기초하여 설립되었으며, 이 기구는 각국의 노동조합이나 노동

자가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요구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유엔 산

하의 국제 전문 기구중의 하나임 .

사업목적은 최장 노동 시간 제한(1일 8시간 또는 주당 48시간 노동

제), 노동력 공급 조절, 실업 방지, 적정 생활금의 지급, 직업상 발생하

는 질병, 질환, 상해로부터 노동자의 보호, 아동, 연소자, 여성 보호, 고

령 및 상해에 대한 급부, 국외의 다른 나라에서 고용되는 노동자의 권

익 보호, 동일 노동, 동일 보수의 원칙, 결사의 자유 보호, 직업교육과

기술 교육의 실시 등의 구체적 목표를 가지고 있음.

○ 국제훈련센터 (In ternational Train in g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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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리 튜린 (Tu rin)에 위치한 국제훈련센터는 1965년 설립된 이후

172개의 국가로부터 55,000명이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분야

의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공·사기업 중간단계 및 상위관리자와 직업훈련기관장, 노동·사용

자 조직의 지도자들과 정부관료, 각 정부의 상대국을 대상으로 훈련을

계획하며 그것을 통하여 참가국들의 경제사회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의

효율적인 인적자원 활용방안을 위한 사회정책형성에 이바지할 목적을

가지고 있음.

1991년 이후부터는 UN기구의 한 사무소로써 국가간의 경쟁력을 높이

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였으며, 1996년 1월에는 Staff 훈련

의 강화와 공동협력사업을 목표로 하는 UN Staff College를 설립하였음.

○ 아·태 경제협력체(APEC; Asia Pacific Econom ic Coop eration)

비공식 협의포럼으로 시작한 APEC은 1989년 11월 호주의 수도 캔버

라에서 연례 각료회의 형태로 발족되어 현재 18개의 회원국과 3개의

옵저버(PECC;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 SPF; South Pacific Forum)가 참여하는 역내 최초의 범

지역적 정부간 공식협력체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면에서

고도의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개방적 경제협력 포럼이며, 사무국은

싱가포르에 있음 .

APEC의 비전은 아·태경제공동체(Asia Pacific Economic Community)

를 구축하는 것임 . 나아가서, 개방지역주의를 통해 동아시아와 북미대

륙을 연결시켜 궁극적으로 유럽공동체(EU:European Union)와 결합하여

세계 자유무역주의를 실현하는 것임.

APEC의 주요 국제협력사업 중의 하나인 인적자원개발(HRD; Human

Resource Development) 협력사업은 경제개발관리협력망(Network for

Economic Developm ent Management; NEDM)의 조정을 한국이 담당하고

기업경영협력망(Business Management N etw ork)의 조정을 호주가 담당하

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APEC 회

원국간의 교육·훈련 파트너쉽 형성에 관한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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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SC (Colom bo Plan Staff College for Technical Edu cation)

1950년 5월에 스리랑카의 콜롬보에서 발족된 콜롬보 계획은 남 및 동

남아시아의 경제개발에 관한 계획(The Colombo Plan for Cooperative Economic

Development in South and South-East Asia)임. 이 기구의 설립 목적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개발에의 관심과 이에 대한 원조를 높이

며, 이 지역의 개발원조를 용이하게 한다는데 있음.

CPSC는 1951년 7월부터 6년간 18억 6천만 파운드의 자금으로 발족

되었으며 참가국은 발족당시(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파키스

탄,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영령(英領) 브르나이) 이며 현재는 아프가니스

탄, 파푸아뉴기니와 등 역대 21개국과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역

외 6개국이며 IBRD와 UN DP 등의 국제기관은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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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기본계획의 의의 및 성격

□ 계획의 의의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II)(' 96.2.9)의 후속 작업

○ 각 부처에 산재한 산업인력 양성에 관한 정책을 종합 연계·

조정 및 통합함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 제고

- 학생과 근로자의 요구 그리고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훈련으로 탈바꿈되는 계기 마련

-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기능적 연계를 통한 인적·물적·정보 자원의

공동 활용 토대 마련하고, 유연한 학습경험의 제공

-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에의 투자 제고 유도

○ 변화된 환경에 대응한 산업인력 양성체제 구축 기반 형성

- 민간부문 역할을 제고시켜 민간이 주도하는 직업교육훈련 지향

- 인력을 개발·활용·배분하는 교육훈련공급기관과 기업,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건 조성

- 정부와 민간부문과의 공조체제 구축

○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궁극적으로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와 평생학습사회에 부응하는

직업교육훈련체제로의 개편, 즉 모든 사람들이 직업능력을 계속적

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제,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의 구축을 위한

기본 토대가 마련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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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해 스스로 職業能力을 開發하는 學習者의 育成, 學歷

보다는 職業能力이 존중받는 社會의 造成, 그리고 평생직업능

력개발체제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쟁력 있는 國家의 건설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계획의 성격

○ 중기 계획 (m id-term plan) : 2000년 ∼ 2003년 (4개년 계획)

- 당초 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 IMF 위기 극복에 따른 환경변화를 수용하고 새천년의 시작에 발맞

추기 위해 목표 년도를 2000년으로 조정(4개년 계획으로 조정)

○ 유도 계획 (in du ctiv e plan)

- 직업교육훈련환경의 변화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체제의 비전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정책과제 및 전략을 도출한 유도계획으로서

- 관련부처의 정책수립과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여가기 위한 준거를

제공하고,

- 민간부문과 국민개개인의 직업교육훈련 참여를 확충시켜 나가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된 목적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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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추진 경과

신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직업교육개혁안 발표 : 96. 2.

동 개혁안에 따라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연계를 내용으로 한 직업교육

훈련촉진법령 교육부·노동부 공동 제정 : 97. 10.

-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수립 법적 근거 마련

○ 기본계획 수립 위한 기초 연구 수행 : 97. 10∼ 98. 10.

- 연구 수행 기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13개 중앙부처별 기본계획(안) 작성 : 98. 10.∼12.

- 관계 중앙부처 공무원, 산하 연구소 연구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본계획 수립 민·관 공동 프로젝트팀 구성·운영

○ 13개 중앙부처별 기본계획(안) 통합 정리 : 99. 1.~2.

- 교육부, 노동부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관계자로 구성된 총괄반 편성·

운영

○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구성 : 99. 2.

○ 통합계획(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의견 수렴 : 99. 3.∼5.

○ 기본계획수립실무협의회 구성 : 99. 9.

○ 통합계획(안) 심의 위한 기본계획수립실무협의회 개최 : 99. 11.

○ 통합계획 수정 : 99. 11.∼12.

- 부처 의견 최종 수렴

- 통합계획 (안) : 21세기 직업교육훈련의 발전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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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향후 추진 계획

○ 확정된 기본계획 대통령 보고 및 대 국민 공고 : 99.12.

○ 세부실천계획 수립

- 관련 중앙행정기관 : 2000.3.31 (심의회 보고)

- 지방자치단체 : 2001년으로 연기

※ 연기 필요성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되어야 할 직업교육훈련협의회 미구성

인력양성에 관한 지자체 권한·조직 제한 및 인식 부족

○ 중앙과 지방의 효율적 역할 분담 체제 구축 추진

가 . 중앙정부 인력양성 권한의 지방이양계획 수립

-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민간위원 공동)

에서 수립토록 추진 : 2000년 말 심의회 보고

※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 제?조

- 총리실, 기획예산처, 교육부, 노동부 공동 추진

나 .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구성 지원

- 지원팀 구성

총리실, 교육부, 노동부, 산자부 참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자료조사 및 연구기능 수행

- 지원팀 활동

2000년 상반기까지 시·도 협의회 구성토록 추진

※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 조례 제정 시·도 : 경북,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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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협의회 표준조례(안) 작성 및 표준 운영모델 수립,

시·도에 권고 ( 98년· 99년 직능원 연구수행 결과를 활용)

협의회 구성 후 첫 번째 사업으로 시·도의 세부실천계획 수립에

필요한 인력양성 관련 기초 자료 수집, 현황 파악 등 조사·연구

추진토록 권고

직업교육훈련협의회 2001년 운영 예산 편성토록 시·도에 권고

연수 프로그램 운영 : 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인식

제고 (연수기관 : 직능원)

중앙과 지방관계자간 협회의 수시 개최 : 직능원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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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추진 체제

◆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 기능 :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 심의·확정,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에
관한 주요정책

○ 구성

구 분 위 원 명 단 비고

위 원 장 국무총리

부위원장 재경부장관

위
원

각부 장관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행자부 교육부,
산자부, 정통부, 노동부 건교부, 과기부,
문관부, 농림부

광역자치단체장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직업교육훈련계 충청대학장, 숙명여대총장, 직능원장 교육부 추천

산업계 전경련회장, 경총회장, 중기협회장 산자부 추천

노동계
한국노총위원장, 민노총위원장,
일산직업전문학교원장

노동부 추천

※ 간사 : 교육부 차관, 노동부 차관

◆ 직업교육훈련협의회

○ 기능 :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하는 1년 단위 세부실천계획의 심의, 직업
교육훈련에 관한 주요 정책

○ 구성 (15인 이내)

구분 위 원 명 단

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위 원
교육감, 지방노동청장, 지방중소기업청장 지역상공회의소장, 위원
장이 위촉하는 직업교육훈련계·산업계·노동계를 대표하는 자

- 242 -



◆ 기본계획수립실무협의회

○ 기능 : 각 부처별 기본계획(안) 수립 등에 관한 조정·협의

○ 구성 (15인 이내)

구 분 위 원 명 단 비고

위원장 교육부 차관

위

원

정부위원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노동부, 재경부,
과기부, 문관부, 농림부, 산자부, 정통부, 건교부

1급 공무원

민간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획실장 교육부 추천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노동부 추천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센터소장 산자부 추천

※ 간사 : 노동부 1급 공무원

※ 참조 :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 수립 절차 (시행령 제2조, 제3조)

- 243 -

중앙정부

직업교육훈련정책
심의회

지방자치단체

직업교육훈련협의회

기본계획수립실무
협의회

교육부/ 노동부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대 통 령

관계부처

세부실천계획
및 실적 보고

세부실천계획
및 실적 보고

기본계획 조정

기본계획 수립 지침 작성기본계획 수립 지침을토대로
수립한 각 부처별 기본계획을
근간으로교육부/ 노동부에서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참여

기본계획
수립

확정 기본계획 보고

직업교육훈련계
산업계/ 노동계 참여

기본계획 심의·확정

기본계획 집행
기본계획 집행



【부록 5】

법정 사항과 기본계획 내용의 비교

법정사항
(제4조제2항)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

추진과제
(코드)

관련 내용

직업교육
훈련기관의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의
확보·개선

1.2.3 사이버 대학 등 원격직업교육훈련의 활성화

2.1.1
2.1.3

중등교육체제의 다원화 (특성화고교)
전문대학원 설립·운영

2.2.2

2.2.3

정보통신 등 첨단 산업분야 전문교육기관에 첨단
기자재 지원 등
문화관광산업분야 특성화 고교 설립

3.1.1 직무능력 배양하는 교육훈련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전문대학·산업대학 실습 기자재
지원)

5.5.1
장애인 교육훈련 지원(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전문대학 설립 추진)

7.1.3 지역단위 공동실습소 운영

직업교육
훈련기관의
연계 운영

1.2.1 직업교육훈련기관간 연계 체제 개발

3.1.3
3.4.2

대학과 산업체의 직업교육훈련 연계 강화
산학연 공동연구 및 교류 활성화

6.1.1
기능재정립(공공직업훈련기관은 향상훈련,
재훈련으로 기능 전환, 산업체·노동계·교
육훈련기관간의 연계)

직업교육
훈련기관의

평가

6.1.2
6.2.4

효율성 제고(성과중심 기관 평가)
평가제도의 활성화

직업교육
훈련교원의
양성 및 연수

3.3.1
3.3.2

교원 양성 및 임용 제도의 개편
교원의 현장 연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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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사항
(제4조제2항)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 (안)

추진과제
(코드)

관련 내용

직업교육
훈련생의
진로지도

1.1.4 초·중등학교에서의 진로지도 강화

1.3.1

1.3.2

고용정보·학습정보를 연계한 원스톱 정보시
스템의 구축과 운영
중앙 및 지역평생교육센터 운영

직업교육훈련
과정 및

직업교육훈련
자료의

개발·보급

1.1.1

1.1.2

1.1.3

초·중학교에서의 기초직업교육 강화(직업교
육용 첨단 교재의 개발)
실업계 및 일반계 고등학교의 기초직업교육
강화
직업훈련과정에서 기초직업능력 배양

1.2.3 사이버 대학 등 원격 직업교육훈련의 활성화

2.1.1 중등교육체제의 다원화(실고는 산업구조의 변
화에 따라 교과과정 특성화 )

3.1.1

3.1.2

3.1.3

직무능력을 배양하는 교육과정 및 교육프로
그램 개발 운영
현장경험교육의 확대(현장견학, 현장실습 등
다양한 현장경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대학과 산업체의 직업교육훈련 연계 강화(특
약학과 설치)

3.2.1 창업을 위한 기초교육훈련의 제공

5.1.2 교육훈련 직종 및 프로그램의 발전(실업자
직업훈련 직종·프로그램의 발전)

5.4.1
5.4.2
5.4.3
5.4.4
5.4.5

장애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고령자 취업 적합 직종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보훈대상자 자활능력을 높이는 기회 확충
수형자 직업훈련의 내실화
탈북자에 대한 적응교육 강화

6.2.3 민간의 교육자료 및 매체개발 사업 육성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5.2.1
5.2.2

여성 직업훈련 여건 구비
과학기술·공학 분야에 여성 진출을 확대

직업교육훈
련에 관한
국제협력

7.2.1
7.2.2
7.2.3

국제협력사업의 확충
국내외 전문인력 교류 촉진
국외 연수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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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사항
(제4조제2항)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 (안)

추진과제
(코드)

관련 내용

기타
직업교육훈련

에 관한
주요 사항

1.2.2 성인교육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참여 제고

2.1.2 기술·전문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고등교육체
제의 유연화·전문화

2.2.1 지식기반화를 이끄는 교육훈련 확충

3.2.2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3.4.1 대학의 산업체 컨설팅 기능 강화

4.1 자격의 사회적 통용성 확대

4.2 직업능력평가인정제도의 체계화

4.3 직무능력을 중시하는 고용관행의 구축

5.1.1 실업자 직업훈련 인프라의 구축

5.3 중소기업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기회 확대

6.2.1 사설학원의 육성

6.2.2 교육훈련관련 용역사업 육성

6.3 노사의 직업교육훈련 참여 제고

7.1.1 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육훈련 강화

7.1.2 지역단위 직업교육훈련 추진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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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 (요약 자료 )

□ 계획작성 배경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4조에 의한 국가의 책무 수행

- 동법은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신직업교육훈련체제 수

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II)( '96.2.9)의 후속조치로서 교육부·노동부 공

동 제정( 97.3.27)

- 동법은 직업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로서, 5

년 단위의 범 부처계획인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 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의무화

○ 지식기반사회·평생학습사회로의 이행에 적극 대처

- 1960년대이래 경제성장의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하여 왔던 양위주·저

비용의 인적자원 개발정책이 경제구조의 고도화가 진전됨에 따라 한계

에 도달

인구의 외형적 학력구조는 OECE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나,

기술경쟁력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 위치함. 따라서 직업교육훈련의

질 제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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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 즉 전통적 생산요소인 노동

력과 자본의 투입에 의한 성장 변인이 약화되는 대신, 지식기반산업이

고용 창출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

지식기반사회는 지식의 빠른 변화에 창조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근로자를 요구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능력

과 계속적인 학습기회가 제공될 필요

인구의 중·고령화와 실업인구 증가는 취업능력 유지를 위하여 계

속학습 기회가 근로생애에 걸쳐 지속적이고 보편적으로 제공될 것

을 요청함.

□ 추진경과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한 후

( 97.10.∼ 98.10)

- 관계 중앙부처 공무원, 산하 연구소 연구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공동 프로젝트팀 구성·운영하고 기본계획(초안)작성 ( 98.1

1∼ 99.2.)

- 관계 부처 의견 수렴한 후 기본계획(안) 확정( 99.5.)

○ 기본계획수립실무협의회 구성( 99.9.)한 후

- 실무협의회에서 기본계획(안) 심의·조정( 99.11.)

○ 부처의견 최종 수렴한 후 기본계획(안) 확정( 9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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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비전

- 개인 차원에서 직업교육훈련은 스스로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자기 주도

적 인간을 육성하여야 하고,

- 사회 차원에서 직업교육훈련은 학력(學歷)보다는 직업능력이 존중받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하며,

- 국가 차원에서 직업교육훈련은 지식기반사회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

쟁력 있는 국가를 건설하는데 공헌하여야 함.

○ 발전전략

- 정책목표 : 신 (新 )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

- 4대 정책방향

폭넓은 학습기회의 제공 : 국민의 기초학습능력을 함양하고 직업

교육훈련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국민 누구나 평생 학습 능력

과 기회를 부여받도록 함.

유연한 학습경로의 형성 : 정규 학교기관의 특성화와 학교급별 연

계를 유도하고 근로자의 계속학습제도를 마련하여, 모든 국민이 적

성에 맞는 직업진로를 선택하고 원하는 시기에 학습기회를 누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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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직업교육훈련기관을 정비함.

일과 학습의 연계 강화 : 노동시장에서 유망직종을 분석하여 직업

교육훈련과정을 개편하고, 교원의 현장성을 제고하며, 기업주의 고

용관행과 기술자격 등 직업능력에 대한 노동시장 지표를 개선하여,

학습과 일이 순조롭게 연계되고 학습경험과 직업능력이 노동시장

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함.

역할 분담을 통한 효율적 추진체계의 구축 : 직업교육훈련시장에

서 민간부문의 기능을 제고하고, 정부기능을 재정립하며,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을 추진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한 효

율적인 추진체제를 마련함.

○ 7대 정책과제

-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기반 구축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능력과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초·중

등단계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및 기초직업능력의 함양을 강조

하고, 학교급별 연계를 유도하며, 근로자의 계속학습제도를 도입하

는 한편, 학습수요자가 고용정보 및 교육훈련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함.

- 산업구조 고도화에 부응한 기술·전문교육의 강화

모든 국민이 조기 또는 원하는 시기에 전문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유연한 학습경로를 형성하기 위하여, 중등단계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특성화를 유도하고, 중등 및 고등교육단계에서의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을 탄력화하며, 고등교육을 위한 계속교육기관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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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교육훈련의 현장성 제고

학습과정이 노동시장의 흐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무

분석에 따라 주기적으로 교과를 개편하고, 현장경험교육을 확대하

며, 산학간에 인적자원과 물적자원, 그리고 정보자원의 공유를 확산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학력외 지표의 노동시장 통용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자격제도를

정비하고, 사내자격 등의 민간자격과 직업기초능력 등에 대한 새로

운 능력지표를 개발하며, 직무능력을 중시하는 고용관행의 구축을

지원함.

- 대상집단별 직업교육훈련 강화

직업교육훈련에 접근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대상집단에 대하여

그 특성별 장애요인을 완화하여 직업교육훈련 기회의 형평성을 제

고함.

- 경쟁적 직업교육훈련시장의 육성

정부주도로 위축되어 있었던 직업교육훈련 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노사를 포함한 민간부문의 직업교육훈련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 직

업훈련기관의 기능을 재조정하며, 시장정보의 형성과 배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함.

- 지방화와 국제협력의 강화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추진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을 추진하고, 국제협력

활동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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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계획

○ 확정된 기본계획 대통령 보고 및 대 국민 공고 : 2000. 1.

○ 세부실천계획 수립

- 관련 중앙행정기관 : 2000. 3. 31 (심의회 보고)

- 지방자치단체 : 2001년으로 연기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되어야 할 직업교육훈련협의회 미구성

인력양성에 관한 지자체 권한·조직 제한 및 인식 부족

○ 중앙과 지방의 효율적 역할 분담 체제 구축 추진

- 중앙정부 인력양성 권한의 지방이양계획 수립

-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 제3장에 의한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민간위원 공동)에서 총리실, 기

획예산처, 교육부, 노동부가 공동 수립토록 추진 : 2000년 말 심의회

보고

- 지방자치단체 직업교육훈련협의회 구성 지원

총리실, 교육부, 노동부, 산자부 공동으로 지원팀을 구성하고 한국직

업능력개발원의 자료조사 및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2000년 상반기까지 시·도 협의회 구성토록 추진(※직업교육훈련협

의회 설치 조례 제정 시·도 : 경북,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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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본계획 종료후 이해당사자의 역할 변화

○ 학생과 성인

- 학생은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를 설계하고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

처할 수 있는 직업기초능력을 갖추게 함.

- 근로자를 비롯한 성인은 열린 학습기회를 누리며 학습경험을 사회적으

로 인정받게 함.

-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도움이 필요한 자는 직업세계에의 참여를 통해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게 함.

○ 직업교육훈련기관

- 초·중등학교는 모든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융통성있는 학습경로와 체

험중심의 직업·진로 교육을 제공함.

- 고등교육기관은 지역사회와 산업에 기반을 두고 열린 대학으로서의 위

상을 확립함.

- 직업훈련기관은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생산적인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함.

○ 기업과 노사

- 기업은 산학협동, 고용관행 개선 및 학습조직화를 추구하여 학습문화

창출에 기여함.

- 산업계는 직업교육훈련의 수혜자로서 직업교육훈련의 가치를 인식하고

직업교육훈련의 주체로서 리더십을 발휘함.

- 노동조합은 직업교육훈련 분야에서 정부와 사용자의 대등한 파트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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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조합원의 직업능력 향상에 노력함.

○ 정부

- 중앙정부는 직업교육훈련의 민간화·분권화체제 구축 및 국제협력을

활성화하여 신직업교육훈련체제 구축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단위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와 이해당사자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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